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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7 뉴스레터율촌 노동팀

1 업무사례

(1)	A	자동차부품회사의	자회사	대리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	승소

율촌은 자동차부품회사(A)의 자회사(B)를 대리하여 금속노조 및 위 노조 조합원들(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에서 초심판정을 뒤집고 중앙노동위원회 승소판정을 받았습

니다.

이 사건 근로자들을 포함한 생산전문사 소속 근로자들은 A를 상대로 불법파견을 이유로 한 근로자지위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을 계기로 A는 법적 분쟁 해소를 위해 자회사(B)를 설립하여 기존 근로자지위확

인 등 소취하 및 부제소 합의서를 작성한 자에 한하여 자회사(B)에 채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근

로자들은 소취하 및 부제소 합의서 제출을 거부하고 기존 생산전문사에 잔류하였고, 기존 생산전문사가 사업 

악화로 폐업하자 자회사(B)가 자신들의 실질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자회사(B)를 상대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초심은, A와 이 사건 근로자들간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고, 예비적으로 묵시적 영업양도계약에 해당하

므로, 소취하 및 부제소 합의서 미제출을 이유로 자회사(B)가 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였습니

다.

재심에서 자회사(B)를 대리한 율촌은, A의 기존 생산전문사는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지 않고, 묵시적 

영업양수도도 성립하지 않으며, 소취하 및 부제소 합의서 제출을 채용조건으로 정한 것은 정당하다는 점을 주

장하여, 초심 취소의 판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본건은 원청업체가 불법파견을 주장하는 협력업체 근로자를 자회사(B)로 직고용하는 사안에서 묵시적 근로계

약관계와 묵시적 영업양도계약에 대한 판단, 기존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 대한 소취하 및 부제소합의서 제출을 

요구한 것이 정당하다는 판단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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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선	변호사 구자형	변호사 곽민지	변호사

https://www.yulchon.com/ko/professionals/professionals-view/kslee23038/lee-kwangsun.do
https://www.yulchon.com/ko/professionals/professionals-view/jhku23039/ku-jahyeong.do
https://www.yulchon.com/ko/professionals/professionals-view/mjkwag22006/kwag-minji.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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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사를	대리해	정년	도과자(촉탁직	근로자)의	임금	청구소송	승소

율촌은 C사를 대리해 정년 도과 후 기간제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고용 및 근로조건승계 기대권과 만 70세까

지의 재고용기대권을 인정한 1심 판결에 항소하여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해당 근로자는 C사가 운영하는 OOO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여러 용역업체 소속 변경을 거쳐 C사가 이 처리시

설 직영을 결정한 뒤 C사와 직접 체결한 근로계약의 기간만료 전까지 약 7년을 근무하였는데, 1심은 해당 근

로자의 고용승계 기대권을 넘어 종전 용역업체와 해당 근로자 간의 근로조건까지 승계하는 기대권이 인정되

고, 종전 용역업체의 단체협약에 따라 만 70세까지 재고용될 기대권도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율촌은 C사가 종전 용역업체와 고용승계 내지 단체협약 또는 근로조건 승계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여러 용역업체들 사이에서도 고용 및 근로조건승계가 이루어진 바 없으며, 해당 근로자를 C사가 채용할 당시 

그러한 신뢰를 부여한 사실도 없고, C사의 단체협약의 규정 및 관행상 재고용기대권도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논증하여 항소 인용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본 사건은 정년이 이미 도과한 상태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른바 촉탁직 근로자가 여러 용역업체를 

통해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해 온 경우, 고용 및 근로조건 승계 재고용기대권 등의 존부는 고용승계약정

의 존부, 근로계약 체결시의 신뢰 부여 여부, 단체협약의 규정, 고용승계 및 재고용 관행 등에 비추어 판단하여

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목
차

최진수	변호사 허진용	변호사 김은섭	변호사

https://www.yulchon.com/ko/professionals/professionals-view/jschoi/choi-jinsu.do
https://www.yulchon.com/ko/professionals/professionals-view/jyheo/heo-jinyong.do
https://www.yulchon.com/ko/professionals/professionals-view/eunseobkim20038/kim-eunseob.do


10/125

Vol.7 뉴스레터율촌 노동팀

1 업무사례

(3)	외국계	회사를	대리하여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	승소

율촌은 외국계 회사 A사를 대리하여, A사의 노동조합이 제기한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에서 승소하였습니다.

A사는 수년간 극심한 노사갈등을 겪어왔으며 임금인상률, 근로시간면제, 조합사무실 등에 대하여 노동조합과 

장기간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회장과 조합원들은 계속하여 다수의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데, 본건에서는 A사가 단체교섭 중 합리적 이유 없이 채무적 부분을 수용 거부하는 행위

가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율촌은 회사는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법정 한도치로 부여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는 점, 조합활동은 근무시간 외

에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 근로시간면제 한도는 임의적 교섭사항이라는 점 등 법리분석을 토대로 A사가 그

간 성실하게 교섭에 임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증거들과 정황에 따라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노동위원회도 A

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노동조합의 신청을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최근 들어 다수의 사건들에서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됨으로 인하여 많은 기업들은 단체

교섭에 어떻게 임하여야 하는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A회사는 지난 몇 년간의 세간의 관심을 받

아 오고 있어 노사관계 및 인사관리의 정당성을 환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율촌은 본건에서 승소결정을 이끌

어 냄으로써 A회사가 정상적으로 교섭을 이어나갈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하

겠습니다.

목
차

이정우	변호사 서현영	변호사 유민주	변호사 이준영	노무사

https://www.yulchon.com/ko/professionals/professionals-view/jungwoolee20058/lee-jungwoo.do
https://www.yulchon.com/ko/professionals/professionals-view/hyseo20060/seo-hyunyoung.do
https://www.yulchon.com/ko/professionals/professionals-view/mjyoo23095/yoo-minju.do
https://www.yulchon.com/ko/professionals/professionals-view/junyounglee19140/lee-junyoung.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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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국계	IT회사를	위한	한국	자회사	점검	프로젝트	수행

율촌의 노동 전문가들과 IT 전문가들은 하나의 팀을 이루어 약 4개월간 외국계 IT회사의 한국 자회사 점검 프

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본건은 한국 자회사가 원활이 운영될 수 있도록 각종 제도(및 관련 계획)을 점검하는 프로젝트였는데, 특히 IT

회사의 특징을 충분히 이해하고, 사업 모델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ⅰ) 임금구조, 근로시간 등 제반 노동법 관련 자문, (ⅱ)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자문, (ⅲ) 2개 이상의 국가에

서 근로하는 외국 국적 및 한국 국적 근로자 처우에 대한 자문 등이 포함되었고, 이에 더하여 여러 개의 개별 안

건도 해결하여야 하였습니다. 특히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충분한 근거

를 제공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율촌은 고객의 목표에 대한 깊은 이해를 전제로, ① 관련 법리를 검토하고, ② 이를 기초로, 잠재적인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자문을 제공함과 동시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수긍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실무적인 근거를 제시하였으며, ③ 이들의 이해관계를 조율한 내용을 문서화함으로써 정해진 기간 내에 프로

젝트를 종결하였습니다.

이정우	변호사 장혜원	변호사 손도일	변호사 추호준	변호사

https://www.yulchon.com/ko/professionals/professionals-view/jungwoolee20058/lee-jungwoo.do
https://www.yulchon.com/ko/professionals/professionals-view/hwjang23073/jang-hyewon.do
https://www.yulchon.com/ko/professionals/professionals-view/dison/son-doil.do
https://www.yulchon.com/ko/professionals/professionals-view/hjchoo21043/choo-hojoo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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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신판례

(1)	자동차제조회사의	협력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들이	자동차	제조회사	

사업장에	파견되어	협력업체의	지시에	따라	소방업무를	수행한	 

경우	자동차	제조회사와의	근로자파견관계가	부정되나,	근로자들

이	자동차제조회사로부터	지휘·명령을	받으며	소방업무를	수행한	

경우	자동차	제조회사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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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 대법원 2024. 8. 23. 선고 2022다218936 판결]

1. 사안의 개요

피고는 자동차 및 그 부품의 제조·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원고인 근로자들(A, B, C)은 피

고의 협력업체(이하 ‘이 사건 협력업체’)에 입사하여 피고의 자동차 연구개발시설인 N연구소 사업장에 파

견되어 화재감시, 화재진압, 장비점검 등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피고는 2012년 이전까지는 

협력업체와 직접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2012년경부터는 계열사인 R사와 사이에 피고 사업장 시

설 및 자산을 R사가 관리하도록 하는 자산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R사에서 재위탁하는 방법으로 협력

업체로 하여금 재위탁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이후 R사는 피고보조참가인 회사에 흡수합병).

   
원고들(A, B, C)은 피고의 N연구소 사업장에서 소방업무에 종사하면서 피고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아래 

피고에게 직접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판결 요지

원심은 전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파견법상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대상판결은 원

고 A, B에 대해서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였지만, 근무기간이 달랐던 원고 C에 대하여 해당 근무기간 동안 

소방업무를 피고 소속 직원이 총괄하는 상태에서 피고로부터 지휘·명령을 받으며 소방업무를 수행하였기

에, 원고 A, B의 사례와 소방업무 수행방식 및 당시 피고와 협력업체의 역할 등이 동일하였을 것으로 인정

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가.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본 경우(원고 A, B)

대상판결은 원고 A, B가 이 사건 협력업체에 고용되어 2014년 9월 내지 2016년 10월까지 피고의 N

연구소에서 소방업무를 수행한 것이 피고로부터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본 원심의 판단이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① 피고가 자산관리 위탁 기본계약서, 자산관리 별도 협정서, 업무위탁 계약서 등을 통해 이 사건 

협력업체의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였다거나 이 사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그에 따

라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A, B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

고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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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피고는 원고 A, B로부터 일일안전순찰일지, 화재진압보고서 등을 전달받았으나 이를 근태관리, 근무평가에 

이용하지 않았고, 피고의 안전환경팀 소속 직원들은 사고 대응 및 예방 등을 위해 관련 내용을 공유할 필요가 

있었다.

   
③ 이 사건 소방 업무는 N연구소의 핵심 업무인 자동차 연구개발 업무와 명백히 구별되며 피고 소속 근로자들 중 

이 사건 소방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한 사람은 없었고, 피고의 안전환경팀에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 원고 A, 

B가 대체 투입된 바도 없다. 원고 A, B가 피고의 직원들과 공동으로 화재진압·대피 훈련을 진행한 것은 위탁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 A, B가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④ 이 사건 협력업체는 소방 업무에 투입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채용, 작업배치, 자체 인사평가 및 근태관리, 보

직, 승진, 징계, 인사명령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였다.

   
⑤ 원고 A, B는 소방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소방 관련 업무 경력을 보유하는 등으로 이 사건 소방 업무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고 있었다. 이 사건 소방 업무는 위탁계약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업무 범위 내로 한정되어 있었고, 

피고의 안전환경팀 직원들이 수행한 소방행정 등 업무와는 구별된다.

   
⑥ 이 사건 협력업체는 소속 근로자 수가 2014년 기준 총 283명으로 상당한 규모에 달하였고, N연구소 외에 

다른 사업장에서도 미화, 환경, 시설관리 등의 용역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였다.

나. 근로자파견관계 성립을 인정한 경우(원고 C)

대상판결은 반면, 2000년 5월부터 2002년 5월까지 근무하였던 원고 C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 A, B와 

비교하여 근로관계의 실질이 다를 수 있다고 판단하여, 대상 근무기간을 구분하지 않고 2012년 이후의 사정을 들어 

원고 C에 대해 근로자파견관계를 부정하였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

하였습니다.

① 원고 C의 대상 근무기간(원고가 주장하는 직접고용 간주 또는 직접고용의무 발생의 요건이 되는 기간이나 

시점)은 2000년 5월부터 2002년 5월까지로, 원고 A, B의 대상 근무기간인 각 2014년 9월 및 2016년 

10월보다 앞서고, 시간적 간격도 매우 커 원고 A, B가 근무할 당시에 이 사건 소방업무가 수행된 방식, 피고

와 협력업체의 역할 등이 원고 C의 대상 근무기간 동안에도 동일하였을 것이라고 쉽게 인정하기 어렵다.

   
② 피고는 종전까지 자신의 직원들만으로 N연구소 소방대를 운영하다가 1999년 말에서 2000년 초경 그중 

일부를 협력업체 소속 용역직원으로 대체하는 내용의 조직변경을 한 사실, 원고 C는 조직변경에 따라 협력

업체 소속으로 N연구소에서 근무하게 되었는데 당시 N연구소의 소방대장은 피고의 직원인 남양행정지원실

장이 맡았고, 그 바로 아래에서 피고의 직원인 안전과장이 원고 C 등 협력업체 소속 용역직원들을 포함한 소

방대 상시 근무자들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③ 피고는 소방대원으로 근무할 용역직원의 근무시간, 월 근무일수, 휴일, 하기 휴가일수 등까지 사전에 정하여 

협력업체를 통해 용역직원을 공급받은 사실, 용역직 소방대원은 2인 1조로 교대근무를 하였는데, 용역직원

의 휴무일에는 피고의 직원이 대신하여 근무한 사실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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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원고 C는 소방 관련 학과를 졸업하거나 소방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았고, 한편 원고 C가 소속된 협력업

체가 대상 근무기간 동안 이 사건 소방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적 자원이나 물적 설비를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⑤ 이는 원고 A, B가 근무기간에 협력업체의 근로자들로만 구성된 소방대에 소속되어 협력업체 소속인 소방대

장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소방업무를 수행하였던 것과 대조되며 이러한 사실관계에 따라 살펴보면 원고 C

는 대상 근무기간동안 피고로부터 지휘·명령을 받으며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3. 의의 및 시사점

최근 대법원에서 원청 자동차 제조공장의 협력업체 소속 소방 업무 종사 근로자들에 대해 원청과의 근로자파견관계를 인

정한 사례가 있었고(대법원 2024. 6. 17. 선고 2021다242208 판결), 대상판결 또한 이와 유사하게 자동차 제조회사 

연구소 사업장에서의 협력업체 소속 소방업무 종사 근로자들 중 일부에 대하여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하였습니다. 

특히 대상판결은 파견법상 동일한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업무수행방식, 구체적인 지시에 따른 실질적인 지휘·감독 인정여

부 등 근로관계의 실질에 있어 근로자별, 근무기간별 차이가 있다면, 그에 따라 파견법상 근로자파견관계 인정여부도 구

분하여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는 기존 판결의 입장[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7다15010 판결,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2다217728, 2022다217735 판결(병합) 등]을 확인하였고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해 상당히 구체적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파견법상 근로자파견관계 인정여부가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채용, 작업배치, 근태관리 등 인사권한을 행사한 주체와 

구체적인 업무범위, 업무현장에서 구체적 지시를 하는 지휘·감독자의 소속, 업무의 기술성·전문성, 원고용주의 독립적 설

비·조직 구비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명의 정도에 따라 근로자파견관계 인정여부에 관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

로, 업무내용의 실질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https://vo.la/EHoPja
https://vo.la/weKH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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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신판례

(2)	택시운전근로자가	월	소정의	근로일을	초과하여	근로한	날의	 

근로시간은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대상판결: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1다304779, 2021다304786 판결]

1. 사안의 개요

택시회사인 피고(반소원고)의 택시운전근로자로 근무한 원고(반소피고)들은 1일 2교대제로 근무하며 매

일 총 운송수입금에서 임금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1일 기준 운송수입금(이하 ‘사납금’)을 피고에게 납입하

고, 피고로부터 기본급과 각종 수당 및 상여금을 지급받되, 사납금을 초과하는 운송수입금을 자신들이 가

져가는 방식인 정액사납금제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받다가 퇴직하였습니다. 

일반택시 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정액사납금제에서 근무 당일

의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을 납입한 후의 남겨진 초과운송수입금)을 제외하는 최저임금법 제6조제5항(이

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 2010. 7. 1.부터 피고가 소재한 수원시 지역에 시행되었고, 그 무렵부터 피고의 

사업장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일련의 임금협정을 통해 순차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가 이루어졌

습니다.

목
차

임금협정일 소정근로시간

2010. 7. 23. (이하 ‘2010년 임금협정’) 6시간 40분

2010. 12. 28. 6시간(휴게 2시간 포함)

2011. 11. 30. 3시간 30분

2012. 6. 21. 3시간

2014. 7. 14. 2.8시간

2016. 2. 17. 3시간

2017. 5. 29. 2시간 20분

원고들은 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2010년 임금협정을 기준으로 시효가 도과하

지 않은 최저임금 미달액과 이를 반영해 재계산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한 퇴직금 차액의 지급을 청구하였

고, 피고는 예비적 반소로써 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면 각 임금협정의 사납금 관련 합의도 무

효라고 주장하면서, 증액되었을 사납금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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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고 판단한 다음, 원고들이 월 소정의 근로일(만근일)을 초과하여 근로한 

날의 근로시간까지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 포함시켜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하여, 본소 청구를 모두 인용하고 피고의 

예비적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2. 판결 요지

대상판결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무효라는 점에서는 원심과 동일하게 판단하였으나, 2010년 임금협정에서 월 근로

일수에 대해 25일 만근(2월은 23일 또는 24일)이라고 정한 것이 월 소정의 근로일을 정하는 취지로서, 원고들이 월 소정

의 근로일(만근일)을 초과하여 근로한 날의 근로시간은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유효성(부정) 및 적용대상 임금협정

먼저 대상판결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각 변경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 부분이 무효이고 종전 2010년 

임금협정이 적용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였습니다. 

① 구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당 40시간을, 1일당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고,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

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② 위 1.의 표와 같이 순차로 변경된 각 변경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 부분은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으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게 됨에 따라 이를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

달하게 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실제 근무형태 변경이 없음에도 외형상 시간당 고정급 액수를 증액시키기 

위해 체결된 것으로써 강행법규를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이므로 무효이다.

   
③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임금, 퇴직금이나 노동시간, 그 밖에 개별적인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은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취

업규칙이 체결, 작성되거나 또는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

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남아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

13747 판결 등 참고). 

   
④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상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무효인 경우, 최저임금 미지급 여부와 관련하여 종전에 정

한 소정근로시간조항이 근로관계 당사자 사이에 효력을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고, 민법상 무효행위 전환 법

리를 전제로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를 해석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

의체 판결 등 참조)

   
⑤ 따라서 원고들의 1일 소정 근로시간에 관하여는 2010년 임금협정이 개별 근로계약 내용으로 편입, 적용된

다고 봄이 타당하고, 강행법규 입법 취지에 비추어 임금협정 시행 이후 입사한 원고들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2010년 임금협정상 소정근로기간에 관한 조항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https://vo.la/NKfZCB
https://vo.la/NKfZCB
https://vo.la/KgtGML
https://vo.la/KgtGML
https://vo.la/fFpZt
https://vo.la/fFpZ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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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납금에 관한 합의의 유효성(인정)

피고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가 무효라면 사납금에 관한 합의도 무효이고, 원고들이 피고에게 증액되었을 사납금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예비적 반소를 청구하였으나, 대상판결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각 변경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가 무효라고 하여 사납금 관련 조항까지 무효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의 예비적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였습니다.

① 근로기준법 제15조제1항과 제2항,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에서는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

건을 정한 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고, 무효로 된 부분은 각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도록 하여 일

부 무효의 법리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최저임금법을 잠탈하는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 제

6조제3항에 따라 무효라고 하더라도, 임금협정과 근로계약 중 위 법에 위반되지 않는 사납금 합의까지 무효

라고 볼 수는 없다.

   
② 계약 당사자들의 가정적 의사를 밝혀 계약 관계를 유지하려는 보충적 해석 내지 무효행위 전환 이론은 노사 

간의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고,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는 사실을 알았다

면,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 사이에 사납금 증액 약정을 하였을 수는 있으나 그런 약정이 없는 이상 피고가 

주장하는 차액을 원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

   
③ 또한, 피고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하면서 이러한 합의가 무효로 판단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법

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바,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 쌍방에게 어떠한 

착오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④ 나아가 (ⅰ) 각 변경 임금협정 체결 당시 사납금의 액수와 관련하여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이 대립되는 이

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점, (ⅱ) 당시는 이 사건 특례조항이 처음 시행될 때이므로 확립된 거래관행이 존재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ⅲ) 최저임금법 규정이 당사자 의사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강행규정인 점 등을 

고려하면, 만약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임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사납금을 증액하여 합의하였을 것이

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다.

다. 월 소정의 근로일을 초과하여 근로한 날의 근로시간도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 포함되는지 (부정)

대상판결은 원심과 달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월 소정의 근로일(만근일)을 초과하여 근로한 날의 근로시간은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하고, 이에 따라 최저임금 미달액 및 퇴직금까지 포함하여 원고들 청구의 인용범

위를 새로 산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① 최저임금법 제6조제5항,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의2 단서 제1호에서는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으로, 이하 ‘비교대상 임금’)의 범위에 관하여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을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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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그리고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는 비교대상 임금 중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을 ‘1개월의 소

정근로시간 수’로 나누어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하도록 정한다. 이러한 최저임금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를 고려하면, 소정의 근로일에 해당하지 않는 날에 근로자가 근로하였더라도 그 근로한 시간은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18도965 판결,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3다223744, 2023다

223751 판결 등 참조).

   
③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은, 전국택시노조연맹 수원시 지부와 수원시택시운송사업협의회가 2010. 6. 29. 

체결한 공동임금협정의 내용을 반영하여 2010년 임금협정은 운전기사의 월 근로일수를 25일 만근(2월은 

23일 또는 24일 만근)으로 정하면서 임금은 위 공동 임금협정서에 준한다고 정하였다.

   
④ 원고들은 25일을 초과하여 근로한 월에 대해서도 월별 근로일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한 최저임금 미달액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2010년 임금협정에서 월 만근일을 정한 것은 월 소정의 근로일을 정하는 취지로서 

원고들이 만근일인 25일을 초과하여 근로한 날의 근로시간은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고 볼 여지가 크다. 

3. 의의 및 시사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9. 4.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실제 근무형태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한 노사합의는 무효라고 판단하고(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2024. 5.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 잠탈 목적인지 판단하기 위

해 고려해야 하는 요소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다279402, 2023다

280563). 해당 판결에 따르면 ① 합의를 체결한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주된 목적(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구체적인 경

위와 시기, 단축 전후의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할 경우 산정되는 시간급 비교대상 임금과 법정 최저임금의 객관적 차이 및 변

동 추이 등을 고려), ② 단축된 소정근로시간과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택시에 승객을 태우고 이동하는 영업시간 

뿐만 아니라 택시의 입·출고 및 정리 등에 소요되는 준비시간, 승객을 찾거나 기다리는 데 소요되는 대기시간과 같이 택시

운전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포괄하는 개념)을 비교하여 양자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는지를 중심으

로 규범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후 정확한 산정방식에 관한 판결들의 선고가 이어지고 있으며 대상판결은 기존 대법원의 태도를 유지하면서 구체적인 

인용액 결정과 관련하여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월 소정의 근로일(만근일)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해당 일자에 근로한 시

간은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대상판결 이전에 대법원은 휴일이나 휴가일 또는 결근일에 대해 단체협약 등에 근거하여 유급으로 처리한 경우 해

당 시간은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3다223744, 

2023다223751 판결). 대상판결과 위 대법원 판결을 종합하면, (ⅰ) 소정의 근로일이 아니어서 근로하지 아니한 휴일(주

휴일은 논외), (ⅱ) 소정의 근로일이지만 실제 근로하지 않아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 휴가일 또는 결근일(단, 근로기준

법상 연차유급휴가일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ⅲ) 월 소정의 근로일을 초과하여 근로한 날의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유급으

로 처리되었더라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시간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https://vo.la/ttkXrN
https://vo.la/ECtwOi
https://vo.la/ECtwOi
https://vo.la/fFpZt
https://vo.la/fFpZt
https://vo.la/reocMk
https://vo.la/reocMk
https://vo.la/ECtwOi
https://vo.la/ECtw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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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신판례

(3)	사용자가	근로자의	컴퓨터	저장정보를	무단으로	탐지한	행위는	

불법행위로,	근로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

이	있다고	본	사례

[대상판결: 대구지방법원 2024. 8. 21. 선고 2023나320254 판결]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2022. 3. 21.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22. 10. 5.자로 해고된 

근로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사실상 1인 주주 겸 유일한 이사입니다. 피고는 2022. 6. 30. 원고에

게 사직을 권고하였으나 원고는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2022. 7. 1.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하여 사업장 건

물 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던 중 계단에서 추락하여 인대파열, 복사뼈 골절,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은 뒤 

그 날부터 2022. 9. 1.까지 산재요양을 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산재요양기간 중인 2022. 7. 25.경 디지털 포렌식 업체를 통하여 이 사건 회사에서 원고가 

사용하던 컴퓨터에 저장된 원고의 인터넷 검색기록과 웹사이트 방문기록, 애플리케이션 로그 등을 무단으

로 탐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탐지행위’), 원고가 2022. 9. 2. 산재요양을 마치고 출근하자 피고는 원고에

게 ‘업무태만(근무시간 중 취업사이트 검색 및 게임)을 사유로 2022. 10. 5.자로 해고함을 통보한다’는 내

용의 근로관계종료통보서를 전달하여 2022. 10. 5. 원고는 해고되었습니다(이하 ‘이 사건 해고’).

원고는 ① 피고가 이 사건 탐지행위를 하여 원고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 사생활을 침해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제1청구원인), ② 피고가 ‘직장내 괴롭힘’, ‘근로계

약서 미교부’를 이유로 원고로부터 신고 당한 사실에 앙심을 품고 보복할 의사로써 2022. 6. 30.경 이 사

건 회사 직원 등 10명을 모아 놓고 일방적으로 해고통고를 하고 2022. 7. 1. 원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라

고 강요하였으며, 원고에게 해고기준과 절차를 지키지 아니한 채 근로관계종료통보서를 교부하는 등, 원고

가 피고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행하는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원

고에게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제2청구원인)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제1심에서는 피고의 이 사건 탐지행위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으로 3,000,000원, 이 사건 해고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으로 3,500,000원, 합계 6,500,000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목
차

2. 판결 요지

대상판결은 ① 이 사건 탐지행위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과 ② 이 사건 해고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

배상책임을 구분하여, ①에 대해 원심과 같이 3,000,000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으나, ②에 대해서

는 해고가 원고에 대한 보복감정 등 다른 의도를 가지고 이루어졌고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도저

히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법행위 성립을 부정하였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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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 사건 탐지행위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인정)

대상판결은 원심이 아래와 같은 이유를 근거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탐지행위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이 사건 탐지행위의 동기, 경위, 원고가 입은 피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

을 참작하여 3,000,000원의 위자료가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① 컴퓨터에 저장된 개인의 인터넷 검색기록이나 웹사이트 방문기록, 애플리케이션 로그 등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정보에 대한 무단탐지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정보에 대한 자기결

정권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② 피고가 열람한 정보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정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처분이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피고가 무단으로 열람한 정보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정한 ‘개인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그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한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볼 수는 없다. 

   
③ 피고는 또한 자신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회사의 업무를 위하여 이 사건 탐지행위를 한 

것이지, 피고 개인의 행위는 아니므로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

집행을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주식회사는 상법 제389조제3

항, 제210조에 의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그 대표이사도 민법 제750조 또는 상법 

제389조제3항, 제210조에 의하여 주식회사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해고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부정)

한편 대상판결은 제1심과 달리,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해고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①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에 그러

한 사유만에 의하여 곧바로 그 해고 등 불이익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사용

자가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거나 내세워 해고

한 경우나,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해고에 나아간 경우 등 해고권의 남용

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근로자에 대한 관계

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3. 10. 12. 선고 92다43586 판결 등 참조).

   
② 피고는 2022. 6. 30.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회사 직원들에게 해고통고를 하였고 2022. 7. 22. 또는 같은 

달. 29. 이 사건 회사의 직원 8명은 ‘개인적인 사유’,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을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③ 원고가 산재요양 후 복직한 시기에 이 사건 회사에 원고 이외에 다른 근로자들은 없었고, 2022. 8.부터 같은 

해 10.까지의 간이세액 인원은 피고, 피고의 부인, 원고로 확인되고 매입매출현황에 의하면 사업장의 업무가 

미비하여 원고가 복직한 이후 원고에게 시킬 구체적 업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https://vo.la/sNZn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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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피고는 근로관계종료통보서에 의한 해고예고통지의 위법여부에 대하여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였고 고용노동

부는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산재요양기간과 그 후 30일 기간 중 해고예고를 하여 30일 기간 완

료 후에 해고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2022. 10. 5.을 해고일로 정한 해고예고통지가 2022. 9. 1.에 상대방

에게 도달하였다면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국민신문고 답변을 하

였다.

  
⑤ 피고는 최초 제출한 이직확인서에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여 징계해고절차를 거쳐 해고된 경우‘로 기재하였

다가 최종적으로 제출한 이직확인서에 ‘근로자의 업무상과실 등의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정도는 아니지만 사

업주가 퇴직을 권유하여 이직한 경우’로 기재하였고 원고는 실업급여를 수급하였다.

  
⑥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은 2023. 5. 9. ‘피고는 원고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사실을 신고한 것에 불만을 갖

고 산재승인을 방해하고, 업무배제 및 해고통보를 하였으며, 이직확인서를 허위로 기재하여 실업급여를 받

지 못하게 하려는 불리한 처우를 행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는 피의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

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⑦ 위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이 사건 해고가 아무런 해고사유도 없이 원고에 대한 보복감정 등 다른 의도를 가지

고 이루어졌고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

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의의 및 시사점

대상판결은, 피고가 디지털 포렌식 업체를 통해 회사 안에서 원고가 사용하던 컴퓨터에 저장된 원고의 인터넷 검색기록과 

웹사이트 방문기록, 애플리케이션 로그 등을 탐지한 행위에 대하여, 설령 해당 정보들이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여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

다. 다만 이후 해고에 나아갔다고 해도 아무런 해고사유도 없이 원고에 대한 보복감정 등 다른 의도를 가지고 이루어졌고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해고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은 부정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기존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이나 이메일 내용 등을 확인·열람하는 것은 타

인의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으며,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죄 등이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고(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도3344 판결 등 참조), 다만 근로자의 범죄 혐의를 구체적,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조

사범위를 혐의 관련범위로 제한하여 열람하였고, 실제로 근로자의 범죄 정황이 발견되었으며, 근로자가 입사시에 업무관

련 결과물을 회사에 귀속하기로 약정했던 사례에서는 정당행위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도6243 판결).

위와 같은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만일 회사에서 제공한 근로자의 업무용 컴퓨터 내 자료 등에 대하여 확인하고자 할 

경우, 정당한 기업상의 목적과 필요성을 입증할 자료를 갖추고,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적절한 동의절차를 거쳐 

열람하여야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상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대법원 2024다280829) 계속 중입니다.

https://vo.la/vFcGzA
https://vo.la/vFcGzA
https://vo.la/XGVROe
https://vo.la/XGVR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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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신판례

(4)	세탁물	수거	및	배송	업무를	수행한	지입차주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본	사례

[대상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8. 22. 선고 2024구합52762 판결]

1. 사안의 개요

A는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와 운송계약 및 2014년식 1톤 내장탑 트럭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

하고, 위 차량을 운행하여 주식회사 C가 운영하는 모바일 세탁서비스인 D(이하에서는 C와 D를 구분하지 

않고 D로 통칭)의 세탁물 운송을 하였습니다. 

A는 2022. 6. 3. 04:40경 트럭을 운행하여 세탁물을 운송하던 중 파주시 소재 미개통도로에서 중장비의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를 당하였고,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습니다. 이후 A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

고인 근로복지공단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3. 10. 30. A를 임금을 목

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이 사건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

(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A가 이 사건 회사와 D에 전속되어 세탁물 운송 업무를 수행하였고, 회사와 D가 정한 운송물량

과 운송지에 따라 업무에 대한 상당한 지시·감독을 받았으며, 분양계약을 체결한 트럭이 비록 A의 명의였

다고 하더라도 이를 임의로 운용할 수 없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산재보험법상 노무제공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습니다. 

목
차

2. 판결 요지

대상판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에 관한 기존 대법원 법리를 설시하면서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운

송업무를 수행한 A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이 사건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판단

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① A가 수행한 운송업무는 D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 야간에 고객이 내놓은 세탁물을 수거하거나 완

료된 세탁물을 다시 고객의 집으로 배송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 사건 회사와 D는 (ⅰ) A의 운

송물량, 운송일정, 운송지역 등을 지정하였고, (ⅱ) 변동되는 일별 근무시간을 카카오톡 단체 대

화방으로 공지하고 운송기사들은 단체 대화방에서 입출차 시간을 보고하였으며, (ⅲ) 운송 공지

사항을 게시하고 운송 교육을 실시하며 문제 발생시 A에게 지침을 내리는 등 구체적인 업무 내

용을 결정하고 A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

    
② 통상적인 차량 위·수탁 계약과 달리 이 사건 운송계약 및 분양계약은 (ⅰ)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운송계약상 권리, 의무를 제3자에 양도, 대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ⅱ) 차량 분양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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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차량 매도 및 계약상 지위 이전의 경우에도 회사의 동의를 요구하는 한편, (ⅲ) 회사의 사전승인 없이 차량

을 다른 용도로 전용하거나 제3자의 운행에 사용할 수도 없다고 정하였다. 

   
③ 실질적으로 A가 운행한 차량은 이 사건 회사의 배송업무에 전속된 차량으로 보이고, 분양시 A가 일정 대금을 회

사에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매매대금이라기보다 계약 종료 후 반환받을 보증금 내지 권리금에 불과한 것으

로 평가되며 A가 차량을 실제 소유한 바는 없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④ 또한 A가 회사를 통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다른 영업을 수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고, 회사가 ‘이 사건 운송

계약 해지로 인한 감차 시 이 사건 회사는 A에게 책임지고 다른 (운송)일자리를 무상으로 계약하여 준다’는 특약

을 통해 계약 종료 후에도 A가 일정한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A가 독립적 운송사

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회사에 전속되어 있었다고 평가된다. 

   
⑤ 구인공고상으로도 ‘근무시간 22시~5시, 주5일 근무, 급여 515만 원(+ 추가 1건당 인센티브 3,400원)’이라고 

명시하였고, A가 실지급받은 운송비는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아니라 운송물량에 의하여 정산한 금액이기는 하

나, 성과급 형태의 보수는 노동의 양과 질을 평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성을 부정할 

수 없다.

   
⑥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A가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송료에 대한 부가세를 납부하는 등 사업주의 외관을 일

부 갖추었으나, 이는 실질적 노무제공 실태와 부합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갖는 회사에서 임의로 정

할 수 있는 사항으로 근로자성을 뒤집는 사정으로 보기는 부족하다.

3. 의의 및 시사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판단할 때는 계약의 형식이 아닌 실질을 따져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

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가 핵심이라는 것이 확립된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사용종속적인 관

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②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③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

지, ⑤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

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⑥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

는지와 ⑦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⑧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⑨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⑩ 사회보장제도에 관

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사용자가 정한 취업규

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이 적용되는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

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

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두9471 판결,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9두39314 판결 등 참조).

또한 최근 ‘타다 드라이버’, 위탁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 노동 종사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에 관한 판결 선고가 이어지고 

있으며[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두3297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12. 선고 2022가합534381 판결

(항소심 계속 중)], 특히 ‘타다 드라이버’ 판결에서 플랫폼 종사자의 경우, ① 노무제공자와 노무이용자 등이 온라인 플랫폼을 

https://vo.la/beVTEe
https://vo.la/beVTEe
https://vo.la/SwTLZC
https://vo.la/fUPAZo
https://vo.la/fjFiZa


24/125

Vol.7 뉴스레터율촌 노동팀

통해 연결됨에 따라 직접적으로 개별적인 근로계약을 맺을 필요성이 적은 사업구조, ② 일의 배분과 수행방식 결정에 온라인 

플랫폼 알고리즘이나 복수의 사업참여자가 관여하는 노무관리의 특성을 고려해 위 근로자성 판단요소들을 적정하게 적용하

여야 한다고 판시하여 사실상 종래 근로자성 판단기준을 완화한 바 있습니다. 대상판결에서도 모바일 세탁서비스 운송업무 

종사자인 A의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지만, 일반적인 지입차주 운송계약과 달리 개인사업자라고 보기 어려운 계

약의 내용, 회사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은 사정 등을 근거로 A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였습니다. 

대상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24누58946) 계속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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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신판례

(5)	업무상	재해와	상당인과관계의	존부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만연히	마지막	사업장을	적용사업장으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대상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8. 21. 선고 2023구단73161 판결]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아래 표 근무경력과 같이 A 주식회사, F 주식회사 등에서 약 37년간 그라인딩(선박 블록 표면 불순

물 제거 및 연마작업), 신호수(조립공정 자재 및 도구 운반과정에서의 신호업무) 등 업무로 분진에 노출되어 

만성폐쇄성폐질환(이하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면서,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

른 보험급여를 신청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별도 전문기관의 역학조사 없이 원고의 마지막 분진작업 사업

장인 F 주식회사를 적용사업장으로 하여 평균임금 산정 후 이를 토대로 산출한 장해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목
차

사업장 근무기간 직력 담당업무

A 주식회사 1978. 7. 1. ~ 2013. 1. 1. 34년 6개월 그라인딩

B 주식회사 2014. 7. 1. ~2014. 7. 31. 1개월 신호수

C 주식회사 2014. 8. 12. ~ 2014. 9. 29. 1개월

D 주식회사 2015. 4. 22. ~ 2015. 4. 30. 9일

E 주식회사 2015. 5. 11. ~ 2015. 12. 30. 1년 7개월

F 주식회사 2017. 5. 1. ~ 2017. 5. 27. 27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적용사업장을 가장 장기간 근무한 A 주식회사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

장하면서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차액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2022. 5. 31. 원고에

게 ‘이 사건 상병 발생과 가장 상당인과관계가 높은 사업장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이에 따라 A 주식회사를 

주된 사업장이라고 명확히 판단할 수 없으며, 마지막으로 유해요인에 노출된 사업장인 F 주식회사가 적용

사업장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금여차액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며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판결 요지

대상판결은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장별로 직업병 발병·악화와의 상당인과관계 

존부를 살피지 않은 채 마지막으로 근로한 사업장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적용사업장으로 판단하

여 내린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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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련 법리

① 평균임금(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

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제도의 취지가 근로자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함으로써 통상적인 생활수준을 

보장하려는 것인 점, 업무상 질병의 발생과 같은 평균임금 산정사유는 근로관계 존속 당시 업무 수행 중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퇴직한 후 직업병 진단이 확정되어 산재보험법상 보

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에는 근로자의 퇴직일 이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즉 진

단 확정일까지의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만일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

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인 퇴직금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보아 평균임금

을 산정하고, 그렇게 산정된 금액에서 산재보험법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증감을 거친 금액을 그 근로자

의 보험급여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4.26. 선고 2005두2810 판결 참조).

   
② 근로자가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후 진폐 등 직업병 진단이 확정되어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그 기

준이 되는 퇴직일은, 원칙적으로 그 직업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를 수행한 사업장

들 중 직업병 진단 확정일에 가장 가까운 마지막 사업장에서 퇴직한 날을 의미한다(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두60380 판결 참조).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사업장이 어느 하나로만 특정된다면, 이때는 당연히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③ 직업병과의 상당인과관계의 존부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만연히 마지막으로 근무한 사업장을 평균임금 적

용사업장으로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ⅰ) 직업병에 원인을 제공한 사업장은 대체로 근로자가 

장기간 근무하였던 곳이므로 그 임금수준이 근로자의 생활임금을 적정하게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직업병 원

인과 관계없이 진단 직전에 근무한 사업장이 어디인지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달라

지는 것은 입법목적에 어긋나고, (ⅱ)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내용에 비추어 적절하고 공정한 보상을 위해서

는 직업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사업장을 평균임금 산정기준으로 삼는 것이 합리적이며, 

(ⅲ) 설령 진단일 훨씬 전에 직업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최종 사업장을 퇴직하였더라도 산재보험법 제36조 

제3항의 평균임금 증감 규정에 따라 그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에 동일 직종 근로자의 임금변동률

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고, (ⅳ) 평균임금 산정 시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임

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을 경우에는 이를 그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없으므로 

(대법원 1999. 5. 12. 선고 97다501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근로자가 직업병의 원인이 된 유해 요소에 지

속적으로 노출됨에 따라 업무 능력이 저하되고 그 결과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임금수준이 현저하게 낮아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임금액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근로자의 

생활임금을 가장 사실대로 반영하는 것은 그 직업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를 수행한 

사업장들 중 최종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임금액일 것이므로 이를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평균임금에 

따라 보험급여를 산정하도록 한 산재보험법의 취지에 부합한다.

나. 원고의 평균임금 적용사업장을 마지막 근무장소로 정하는 것이 정당한지(부정)

① 원고가 A 주식회사를 퇴직한 이후에 수행하였던 신호수 업무 역시 분진 등 유해요소에 노출되는 작업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중 주식회사 B, C, D, F에서 각 근무한 기간은 짧게는 9일, 길게는 27

일(원고가 주식회사 F에 소속된 기간은 공식적으로는 27일인데, 실제 근무한 날짜는 17일)에 불과하여, 적어도 

위 4곳의 사업장에서의 업무수행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이나 악화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https://vo.la/RxRg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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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그라인딩 업무는 금속 분진 등에 직접 노출되고 근거리에서 분진을 흡입하게 되는 반면, 신호수 업무는 용접 

및 그라인딩이 이루어지는 동안에 발생하는 분진을 일정 거리를 두고서 간접적으로 흡입하게 되는 것이어서, 

위 두 가지 업무 중에서는 그라인딩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이나 악화에 보다 많은 원인을 제공하였을 개

연성이 크다. 

   
③ 뿐만 아니라 원고는 A 주식회사에서 그라인딩 업무를 수행한 기간은 약 34년 6개월에 이르고, A 주식회사

에서 퇴직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14. 8. 27. 폐기능검사의 이상결과가 나오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이나 악화에 가장 직접적인 기여를 한 사업장은 A 주식회사라고 볼 여지가 많다. 

이 사건 상병은 진폐증과 마찬가지로 분진 노출 후에 곧바로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오랜 시간이 경과한 후에 

비로소 나타나게 된다는 특징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

   
④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처분을 하기에 앞서, 업무관련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전문기관의 역학조사를 거치지 

않았고, 이 사건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가장 높은 사업장이 어디인지를 살피는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지도 

아니한 채 이 사건 상병 발생에 주된 원인을 제공한 사업장이 어느 곳인지를 알 수 없다고 쉽게 단정하고서 

마지막으로 유해요인이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인 주식회사 F를 적용사업장으로 인정하였는 바, 

이러한 업무처리방식은 그 자체로 객관성과 합리성이 흠결되어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⑤ 피고의 「요양결정시 적용업무 관련 판단에 관한 처리지침(제2007-31호)」 중 ‘재해자의 질병 발생 주된 사업

장으로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마지막으로 유해요인에 폭로된 사업장을 적용사업장으로 한다’는 내용

은, 전문기관의 심의 의뢰 등을 거친 뒤에도 여전히 주된 사업장이 어느 곳인지를 알 수 없을 경우에 보충적

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지, 전문기관의 심의 의뢰를 거치는 등의 노력도 제대로 기울이지 않은 채 행정편의

적으로 적용될 수는 없다.

3. 의의 및 시사점

대상판결은 근로자가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후 직업병 진단이 확정되어 평균임금을 산정할 경우, 직업병에 대

한 적절하고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업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를 수행한 사업장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시하였고, 퇴직한 후 직업병 진단이 확정되어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그 기준이 되는 퇴직일은, 원칙적으로 그 직업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를 수행한 사업장들 중 직

업병 진단 확정일에 가장 가까운 마지막 사업장에서 퇴직한 날을 의미한다고 판시한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두

60380 판결의 취지를 재확인하였습니다. 

다만, 대상판결은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는 근로자가 근무한 복수의 사업장 모두가 직업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상당인과관

계가 있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만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사업장이 어느 하나로만 특정된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한 날

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하고, 이런 경우에까지 마지막 사업장을 적용사업장으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상판결은 적용사업장 판단에 있어 재해자가 수행한 

업무의 내용, 업무환경 등을 토대로 직업병 발생이나 악화에 영향을 준 사업장이 어디인지 파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https://vo.la/VQoXvs
https://vo.la/VQoX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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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신판례

(6)	자동차	공장에서	도장업무를	담당한	1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들과	출고	및	배송업무를	담당한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게는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하였으나,	생산관리	업무를	담당한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는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대상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6. 선고 2021가합580332 판결]

1. 사안의 개요

피고는 울산, 아산, 전주에 공장을 두고 자동차 및 그 부품의 제조∙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

고 보조참가인은 육상, 해상 및 항공화물운송업 등을 영위하면서 자동차 물류를 비롯한 종합물류업무를 수

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원고들은 피고와 직접 도급관계를 체결한 사내협력업체 또는 피고와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한 피고보조참

가인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피고의 울산공장에서 생산관리업무, 내수 판

매차량 출고업무, 도장업무를 수행한 사람들입니다. 원고들이 근무하는 동안 소속 협력업체가 변경되기도 

하였으나, 변경된 협력업체가 고용을 승계하여 원고들은 종전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였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1차 협력업체와 체결한 도급계약 및 피고보조참가인을 통하여 2차 협력업체들과 체결한 

도급계약은 모두 그 실질에 있어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 정한 근로자파견계

약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기간 동안의 피고 소속 근로자로서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과 실제로 

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간의 차액과 피고의 노사간 단체협약에 따라 피고 소속 근로자로서 지급받

을 수 있었던 약정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습니다.

목
차

2. 판결 요지

가. 2차 협력업체 소속으로 생산관리 업무를 담당한 원고들의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여부 (부정)

대상판결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생산관리 업무를 담당한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자

파견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 피고가 생산관리 담당 원고들에게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는지 여부 (부정)

① 일부 생산관리 담당 원고들은 울산공장 내에서 불출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는 지정된 

시간에 지정된 순서로 서열이 완료된 팔레트 등을 컨베이어 벨트 부근으로 불출할 것을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 불출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지휘∙명령적 요소 역시 

가지고 있다. 다만, 서열·불출업무는 자동차 생산에 필요한 부품을 적시에 공급해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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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공정의 성격도 가진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

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보다 직·간접적인 피고의 지휘·명령이 관련 증거들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한다.

   
② 그런데 피고가 생산관리 담당 원고들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

를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가 울산공장을 운영하는 주체로서 공정의 운영상황 및 계획에 대한 정보를 제

공하는 것 또는 울산공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들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의무 이행과 관

련된 것은,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서,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근로자파견관

계에서의 상당한 지휘·명령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③ 또한 사내 모든 공정을 조율 및 관할하고 있는 피고가 최적의 동선을 계획하여 이를 작업자에게 제공함

으로써 공장 내 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자들의 동선이 겹치지 않으면서 효율성을 추구할 유인이 크므로, 

피고가 2차 협력업체들 소속 근로자들에게 불출동선을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근로자파견관계에 있

어서의 지휘·명령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생산관리 담당 원고들이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공동작업을 하는 등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는지 

여부 (부정)

① 피고의 울산공장 사내에서 검사출하, 조립, 서열, 불출업무를 수행하는 작업자들 모두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는 업무방식의 유사성에서 기인한 것일 뿐, 업무대상인 부품의 종류를 기

준으로 보면 도급인 근로자와 수급인 근로자의 업무가 명확히 구분되고, 그러한 이유로 특정 부품에 관

하여 2차 협력업체들 소속 근로자와 피고 소속 근로자가 공동작업을 하거나 결원 시 서로의 업무를 대체

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②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사내에서 수행하는 서열·불출업무 등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공정이 아

니라 각자가 소속되어 있는 2차 협력업체들 소속 근로자들이 사외에서 작업하는 선공정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2차 협력업체들 소속 근로자가 불출업무를 마치면 피고 소속 근로자가 해당 부품을 조립

라인에 투입하기는 하지만, 그 중간에는 일정 수량의 팔레트 등을 적치해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 일종

의 버퍼(buffer) 내지 완충재고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므로, 불출업무와 피고 소속 근로자가 수행하는 작

업과의 유기적 연관성의 정도가 다소 약화된다.

③ 2차 협력업체들은 하도급 초기에는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울산공장 사내에서 서열·불출업무를 모두 

수행하도록 하였으나 부품사양의 증가 등으로 울산공장 사내에서 작업장소가 부족하게 되자, 울산공장 

인근에 자체 공장, 서열장을 마련하여 점진적으로 서열작업을 사외로 이전시키고, 불출업무 위주로 울산

공장 사내에서 진행하도록 하였다. 불출업무의 특성상 업무효율성을 위하여 울산공장 사내에서 근무했

던 것으로 보이므로, 단지 근무장소가 울산공장 사내라는 이유만으로 불출업무를 수행한 원고들이 피고

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그 외에 종합적으로 고려할 요소

①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2차 협력업체들이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수령할 도급액은 

둘 사이의 약정에 따라 정해질 뿐이어서, 피고로서는 그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까지 인식할 필요성이 크

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부품 공정별로 표준 T/O(Table of Organization)를 정하여 피고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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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인에게 제공하였다거나, 피고보조참가인과 2차 협력업체들 사이의 도급액 결정과정에 관여하였다

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② 피고보조참가인의 조직 및 역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보조참가인을 부품물류공정과 관련하여 중간에 

형식적으로만 삽입된 회사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도급인인 피고가 수급인인 피고보조참가인

을 배제한 채 2차 협력업체들에 공정별 투입인원을 준수하도록 지시하는 등의 일반적 작업배치권을 행

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③ 2차 협력업체들은 부품물류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독자적인 조직체계를 갖추고, 피고의 울산공장 인근

에 자체 공장(작업장)을 설립하여 물류공정을 수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자체적인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

는 등 그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하거나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1차 협력업체 소속으로 도장업무를 담당한 원고들의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여부 (인정)

대상판결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도장업무를 담당한 1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① 도장업무 담당 원고들은 피고의 울산 1공장에서 일하였던 1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로서 피고가 정한 생

산계획 및 컨베이어벨트의 속도에 따라 도장공정 중 일부에 참여하여 비교적 단순하고 반복적인 작업을 하

였으므로, 피고로부터 작업량, 작업 방법, 작업순서, 작업장소, 작업시간 등을 직접 개별적으로 지시받은 것

과 다를 바가 없었다고 볼 수 있다.

   
② 피고는 수시로 작업방법을 변경하기도 하고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직접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긴급히 처리

해야 할 작업내용을 통지하기도 하였다. 도장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협력업체 또는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작

업재량이 거의 없었고, 이를 거부하는 것이 사실상 허용되지 않았다.

   
③ 도장업무의 세부 공정에 몇 명의 근로자를 투입할 것인지, 그들의 작업시간을 얼마로 할 것인지, 작업방법·

순서·내용·속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피고에 의하여 결정되었다.  반면 협력업체가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④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업무는 피고가 미리 정해 둔 비교적 단순한 작업을 반복하는 것으로서 협력업체의 전

문적인 기술 등이 요구되지 않았고, 피고는 수급업체 고유의 기술력이나 전문성보다는 소속 근로자들의 노

무제공 자체를 이 사건 도급계약을 통한 도장업무의 수행에서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였다.

   
⑤ 해당 협력업체는 도장업무에 고유 자본이나 기술을 투입한 바 없었고, 별도의 사업장이나 사무실조차 두고 

있지 않는 등 독립적인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 2차 협력업체 소속으로 내수출고업무를 담당한 원고들의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여부 (인정)

대상판결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내수출고업무를 담당한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된

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1/125

Vol.7 뉴스레터율촌 노동팀

(1) 피고가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는지 여부 (인정)

① TAG(차량의 목적지를 나타내는 스티커) 부착 업무를 수행한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업무 중 문제

가 발생하는 경우 피고의 담당자에게 상황을 보고하였고, 피고가 시간대별 생산대수를 모니터링하고 있

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보인다.

   
② 피고는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PDA 스캐너를 통해 각 차량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함으로써 이를 체

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 피고는 PDA 스캐너의 사용방법에 관한 매뉴얼을 만들어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제공하였고, 위 매뉴얼에는 PDA 기기의 배터리 교체방법, 프로그램 실행방법, 긴급 대처 

방법 등이 기재되어 있다.

   
③ PRS(Pre-Release Service, 출고 전 검사) 업무를 담당한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는 피고 소속 근로

자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피고의 전산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각 차량의 정보를 파악하면서 세차장 투입 

업무 등을 수행하고, 그 업무수행 결과가 곧바로 피고의 전산관리시스템에 반영됨으로써 피고는 전산관

리시스템을 통하여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수행 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④ 그 밖에도 피고는 출고업무 중 낙진제거작업 및 임시번호판 부착작업에 관하여 작업표준서를 작성하여 

업무수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였고,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는 위 작업표준서를 준수하면서 업무를 

수행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⑤ 피고는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로 전산시스템에 나타난 출고순서와 다르게 긴급 조합을 수시로 요

청하기도 하였고,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위와 같은 피고의 요청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⑥ 피고는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수행하는 점검업무 도중 문제가 발생하자 재발방지를 위해 매뉴얼

을 마련하여 구체적인 업무방법을 정하였고,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는 위와 같이 피고가 정한 업무방

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2차 협력업체 근로자는 피고가 발급하는 반출증에 기재된 

차량 정보를 확인한 후 그에 따라 피고의 지급품이나 부품 등을 차량에 투입하였는데, 이처럼 반출증은 

피고의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대신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2)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공동작업을 하는 등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

었는지 여부 (인정)

① 피고의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한 출고 및 배송업무의 선후 과정에는 피고 소속 근로자의 담당업

무가 혼재되어 있어, 이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함께 출고 및 배송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② 내수출고 담당 원고 등은 울산공장 내에 위치한 울산출고센터 및 울산배송센터에서 근무하였으므로, 울

산 제1 내지 5공장의 직접생산공정의 속도와 흐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피고의 관리자는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현재 인수대기장에 남아 있는 차량의 대수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을 요청하기

도 하였다.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한 출고 및 배송업무 역시 컨베이어 벨트를 활용한 피고의 

생산물량에 직·간접적으로 좌우될 수밖에 없는 등 컨베이어벨트의 생산속도 및 일정에 연동되어 이루어

졌고, 그에 따라 근로시간이나 휴일특근 역시 피고의 생산계획에 좌우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은 출고

업무의 작업량이 고객이 정한 출고일정에 따른 출고량에 연동될 여지가 상대적으로 큰 각 지역의 출고센

터와 구분되는 사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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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2차 협력업체가 수행하는 출고 및 배송업무의 내용 중에는 판매를 위한 준비단계뿐만 아니라 차량을 최

종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 이상이 발견되면 다시 울산공장으로 돌려보내는 작업 또는 타이어공기압 조

정, 임시번호판 부착 등 차량으로서 완전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부수적인 작업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의 자동차 생산공정에서 마지막 점검 등이 이루어지는 마무리단계로 보아야 하지, 이를 

생산이 완료된 차량을 판매하기 위한 후속 단계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다. 업무장소도 각 지역에 별도로 

마련된 출고센터가 아닌 울산공장에 위치한 울산출고센터 및 울산배송센터이므로 직접생산공정과의 연

계성이 더욱 클 수밖에 없다.

   
④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는 피고 소속 근로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고 전산시스템에 접

속하여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고, 차량 점검 결과를 기록한 ‘완성차 인수인계 및 점검기록표’에 피고 소

속 근로자의 도장을 날인하는 등 피고 소속 근로자와 명확한 구분 없이 마치 하나의 작업집단인 것처럼 

업무를 수행하였다.

(3) 그 외에 종합적으로 고려할 요소

① 피고의 울산배송센터는 울산 제1 내지 5공장별 연간 생산계획, 일일생산량에 맞추어 출고공정에 필요한 

소요인원을 구체적으로 산출하기도 하였는바, 2차 협력업체는 이에 따를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므

로, 도급받은 업무에 몇 명의 근로자를 투입할지는 사실상 피고가 결정했다고 볼 수 있고, 그 밖에 2차 협

력업체가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스스로의 노력이나 판단에 따라 독자적인 이윤을 창출할 여지는 사

실상 봉쇄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평일 및 주말 근무일정은 울산출고센터 및 울산배송센터에서 근무하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결정되었고, 근로시간 역시 TAG 작업의 경우 피고의 생산라인 소속 근로자와, 출

고업무의 경우 피고의 울산출고센터 소속 근로자와, 배송업무의 경우 피고의 울산배송센터 소속 근로자와 

각 동일하게 운영되었다. 휴일특근의 경우에도 2차 협력업체는 피고의 생산계획이나 일정에 따라 소속 근로

자를 투입하였을 뿐 휴일특근의 실시 여부에 대하여 독자적인 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하였고, 달리 2차 협력업

체에서 독자적으로 소속 근로자들의 근무일정이나 근로시간을 결정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찾을 수 없다.

   
③ 2차 협력업체가 도급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 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다

고 보기도 어렵다.

   
④ 내수출고 업무의 경우에는 피고보조참가인이 고도화된 시스템을 구축하여 업무 전반을 통제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의의 및 시사점

최근 법원은 근로자파견관계를 판단할 때에 동일한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업무내용 및 수행방식, 구체적인 지시에 따른 실

질적인 지휘·감독 인정여부 등 근로관계의 실질에 있어 근로자별, 근무기간별 차이가 있다면, 그에 따라 파견법상 근로자

파견관계 인정여부도 구분하여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각 업무별, 기간별로 판단을 달리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7다15010 판결,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2다217728, 2022다217735 판결(병합), 

대법원 2024. 8. 23. 선고 2022다218936 판결]. 대상판결 역시 같은 전제에서 원고들의 소속 회사, 수행 업무 내용 및 

https://vo.la/weKHWW
https://vo.la/weKHWW
https://vo.la/AiYTTw
https://vo.la/rNhl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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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근로자파견 여부를 달리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차량 출고 전 검사업무(PRS 업무)의 경우 대

상판결에 앞서 근로자파견관계가 부정된 선례(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다275885 판결)가 있음에도, 대상판결

은 해당 업무를 수행한 원고들이 근무한 울산출고센터 및 울산배송센터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피고와 원고들의 근로자

파견관계를 인정하였습니다.

대상판결에 대하여 일부 원고들과 피고가 각각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24나2051647) 계속 중입니다.

https://vo.la/jSZO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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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신판례

(7)	기획재정부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한	공공기관의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가	적법하다고	본	사례

[대상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5. 선고 2023가합77298 판결]

1. 사안의 개요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근거하여 종전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를 해산∙통합한 다음 각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방식으로 2009. 10. 1. 설립된 공법인입니다. 원고들은 1980년부터 1990

년경 사이에 피고에 입사하여 2021. 12. 31.자로 일괄 퇴직한 근로자들입니다.

   

피고는 상위직급인 1∙2급을 전문직원으로 전환한 후 일부 임금을 삭감하는 대한주택공사의 기존 임금피

크제를 이어받아 ‘전문위원 관리 시행세칙’을 제정하고, 2013년과 2015년에 두 차례 개정하였습니다. 

2015년 개정안에서는 종전 임금지급률을 일부 인하하여, 만 57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말일까지

는 기존 연봉의 95%, 그 이후 퇴직일까지는 각 70%를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피고는 2015년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에 따라, 피고는 2015. 8. 28. 직원의 정

년을 만 59세에서 만 60세로 연장하도록 인사규칙을 개정하였고, 같은 날 기존 임금피크제(전문직원 관

리 시행규칙) 적용 대상을 모든 직원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개정(임금피크제 운영 시행세칙)하였으며, 이를 

2016. 1. 1.부터 시행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임금피크제’).

   

이 사건 임금피크제에 따르면 ① 1·2급의 경우 만 57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초일부터 말일까지는 90%, 

그 이후부터 퇴직시까지는 각 70%를 지급하고 ③ 3급 이하 및 별정직의 경우 만 58세가 경과하는 연도

의 초일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며 연도별 임금지급률은 A유형(80%, 70%, 70%), B유형(90%, 80%, 

50%)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원고 중 1인은 피고의 2급 직원이었고 나머지 원고들은 3급 직원으로, 원고들 모두 2020. 1. 1.부터 이 사

건 임금피크제가 적용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시행에 절차적 위법성(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

자 간에 의견을 교환하는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것이 아니므로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

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94조를 위반하여 효력이 없음)과 실체적 위법성[이 사건 임금피크제 시행은 합리적 

이유 없이 원고들을 차별하는 것이어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

자고용법’)에 위배됨]이 있어,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삭감된 임금 상당액 등을 청구하

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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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결 요지

가. 이 사건 임금피크제 도입의 절차적 하자에 관한 판단 (부정)

대상판결은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근로

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그와 같은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회의

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법리(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85997 판결)와 ‘근로자들의 회

의 방식’은 반드시 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 근로자가 일시에 한자리에 집합하여 회의를 개최하는 방식만이 아니라 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기구별 또는 단위 부서별로 사용자 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 상호간에 의견

을 교환하여 찬반의견을 집약한 후 이를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도 허용된다는 법리(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1다18322 판결)를 확인하면서,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임금피크제와 관련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

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① 피고는 2015. 7. 20.부터 7. 23.까지 광역∙지역∙사업본부에서 직원설명회를 열어 이 사건 임금피크제 도

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다.

   
② 피고는 회사 내부망 게시판을 통해 임금피크제의 기준, 불이익 등에 관한 문의를 받고 아이디어를 제안받았

으며, 직원들 간 상호 의견 교환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③ 피고는 위와 같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2015. 8.경 임금피크제 설계안을 확정하고, 같은 해 8. 12. 피고 소

속 근로자들에게 임금 삭감률, 적용 기준 등을 포함한 설명자료를 배포하였다. 피고는 임금피크제 운영 시행

세칙에서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으며 임금피크제 적용 기간에도 중

간정산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어 임금피크제 적용대상 직원들에게 퇴직금 수령에 관한 선택권을 주기도 하

였다.

   
④ 이 사건 임금피크제 도입 무렵 피고의 3급 이하 직원의 95%는 두 개의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었고, 각 노

조는 2015. 8. 19. 및 20. 임금피크제 관련 회의를 개최해 전국 대의원, 지부장 등이 참석하도록 하였으므

로 피고 소속 3급 이하 근로자들은 위 지부장, 대의원 증을 통하여 이 사건 임금피크제 도입에 관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⑤ 위와 같은 절차 이후, 피고 소속 근로자들 중 각 노동조합 조합원은 노조위원장에게 위임장을 제출하는 방식

으로, 2급 이상 직원들은 개별 동의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임금피크제 도입에 관한 찬반 의견을 밝

혔고, 그 결과 전체 근로자의 73.1%가 동의해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도입되었다.

나.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실체적 위법성에 관한 판단 (부정)

대상판결은 사업주가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그 조치가 무효인

지 여부는 (ⅰ) 도입 목적의 타당성, (ⅱ)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ⅲ)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ⅳ)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등 여러 사

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다292343 판결 등)는 법리를 확인하

고, 비록 위 법리는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에 관한 것이지만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인 이 사건 임금피크제 효력 판단

에도 참고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https://vo.la/SriNUZ
https://vo.la/HYJKpb
https://vo.la/HYJKpb
https://vo.la/WZUqjj


36/125

Vol.7 뉴스레터율촌 노동팀

(1)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성격 및 도입 목적의 타당성

① 고령자고용법이 제19조에서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제19조의2를 

신설한 것은, 정년 연장의 법적 의무화를 계획할 당시부터 근로자의 정년 연장에 따라 사업주의 재정적 

부담이 증가할 것을 예상하고, 정년 연장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기존 인력에 대한 구조조정, 신규인력 채용

의 감축 등과 같은 부작용을 방지 또는 완화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② 고용보험법령 역시 고령자고용법 개정에 따른 정년 연장이 시행되기 전부터 정년 연장에 따른 근로

자의 임금 삭감 제도를 예정하고 이에 대한 지원금 제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었으며(고용

보험법 제23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 참조), 정년 연장이 시행될 무렵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2015.12.4. 대통령령 제26690호로 일부 개정된 것)에 제28조의2를 신설하여 정년을 60세 이상으

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55세 이후부터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2018. 12. 31.까

지 일정한 지원금을 지원하도록 규정하였다.

   
③ 위와 같이, 관련 법령에서는 법정 정년 연장에 대응하여 일정 연령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일정 연령에 

도달한 시점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와 같은 임금체계 개편 조치를 이미 예정하고 있고, 특히 

고용보험법령은 임금피크제 등으로 인해 정년이 연장된 근로자의 임금이 감액될 수도 있음을 예상하고 

있었다.

   
④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고령자고용법에 따른 정년 연장이 시행되기 전에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아 임

금피크제 시행세칙을 마련하여 정년연장과 동시에 늘어난 정년에 비례하여 일정 비율로 임금을 감액하

여 지급하기로 하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시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연장된 정년만을 따로 

분리하여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라고 볼 수는 없다.

   
⑤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정년을 만 60세로 연장하면서 발생하는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고령자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다. 피고는 인건비 초과로 인해 경영 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고, 전체 직

원들이 인건비 초과분을 일부 반납하는 상황까지 발생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피고는 상위 직급 전

문직원의 임금을 삭감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았다. 이후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인건비 부

담을 줄이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시달하기에 이르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내용 및 도입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노동조합과

의 합의를 통하여 고령자고용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으로서 

고령자고용법에 따른 정년 연장과 조화를 시도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므로 그 목적의 타당성이 인정된

다고 보아야 한다.

(2) 원고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대상 조치의 적정성

① 비록 원고들의 정년연장이 법률 개정에 따른 당연한 결과로 기대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에게 유리한 

정년 연장의 측면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임금 감액만을 이유로 이 사건 임금 피크제가 원고들에게 일

방적으로 불이익하다고 평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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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3급 직원 기준으로,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연장된 정년 1년을 포함한 정년 직전 3년 동안 임금피크제 적

용 직전연도의 기본연봉을 기준으로 합계 220%를 지급하는 것으로,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가 모두 도

입되지 아니하였을 때와 비교하면 임금 총액의 20%를 더 지급받게 된다. 또한 3급 직원은 1·2급 직원

보다 늦은 만 58세부터 임금피크제가 적용되어 상대적으로 유리하며, 임금인상률과 복지혜택은 일반 직

원들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2급 직원의 경우, 이 사건 임금피크제 도입 이전부터 이미 임금피크제가 적용

되고 있었으며, 정년 연장 및 이 사건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임금 총액의 25%를 지급받게 되어 3급 직원

에 비하여 불이익이 적다.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대상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도저히 참을 수 없을 정도의 

일방적인 불이익을 강요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③ 피고는 2019. 8. 4. 노사합의에 따라 2019. 9. 2.부터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에 대하여 9시간의 근로시

간 단축제도를 시행하였고, 이에 따라 임금피크제 대상 근로자들은 주 31시간의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개인별 근무시간을 설계하여 근무할 수 있게 되었다.

(3)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의 사용

① 임금피크제가 시행되는 경우, 정년 연장 자체가 임금 삭감에 대응하는 가장 중요한 보상이고, 연장된 근

로기간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이 감액된 인건비의 가장 중요한 사용처라고 보인다.

   
② 피고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 도입 이후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인 근로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함에도 지속적

으로 신규채용을 실시함으로써, 재원 절감을 통한 신규채용의 확대라는 임금피크제 도입 목표를 일부 달

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의의 및 시사점

대상판결은 임금피크제의 시행이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절차적 요건 충족 여부) 우선적으로 판

단하면서 ‘근로자들의 회의 방식’은 반드시 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 근로자가 일시에 한자리에 집합하여 회의를 개최하는 

방식만이 아니라 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기구별 또는 단위 부서별로 사용자 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 

상호간에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의견을 집약한 후 이를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도 허용된다는 법리(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1다18322 판결)를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대상판결은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에 해당한다고 보았는데,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의 경우 

정년 연장 자체가 임금 삭감에 대응하는 가장 중요한 보상이고,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기존 정년까지 근무로 인한 임금은 삭

감되지 않으면서 기존 정년 이후 근로의 제공 및 임금 수령의 기회가 생겼으므로 임금피크제 시행 이전보다 임금 총액 측면

에서 더 많은 이익을 얻게 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임금피크제가 유효하다고 판단한 다수의 사례[서울고등법원 2022. 10. 

26. 선고 2021나2042239 판결(확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19. 선고 2020가합604507 판결(확정), 대전고

등법원 2022. 12. 7. 선고 2022나50254 판결(확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2. 선고 2021가합529238 판결(확

정) 등 다수]와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대상판결에 대하여 원고들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24나2049262) 계속 중입니다.

https://vo.la/HYJKpb
https://vo.la/HYJKpb


38/125

Vol.7 뉴스레터율촌 노동팀

2 최신판례

(8)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의	목적에	부합하게	도입

되었으므로	유효하다고	본	사례

[대상판결: 인천지방법원 2024. 8. 29. 선고 2022가합60393 판결]

1. 사안의 개요

피고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의료법」 및 「○○광역시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

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주민의 진료와 질병 등에 대한 임상연구, 의료요원의 훈련을 통하여 주민

의 보건향상에 기여하고 지역의료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의료법인입니다. 원고들은 1985. 7. 

1.부터 2021. 6. 30. 사이의 기간에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사람들입니다. 

피고는 2010. 12. 16. 전국보건의료노조 ○○광역시의료원지부(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이하 ‘2010년 단체협약’)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정년을 순차로 57세에서 60세로 연장하였습

니다(단, 직급 및 임금은 57세 이후 동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장은 2015. 10. 5. 피고에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

령자고용법’)에 따라 2016년 임금피크제 도입 기관에 해당하여 임금피크제 시행 대상기관임을 통보하는 

권고안을 보냈습니다.  

이에 피고는 2015. 12. 29. 이 사건 노동조합과 임금피크제 도입에 관한 잠정합의를 하였고, 이 사건 노

동조합은 전 조합원 간담회 개최를 공고한 후, 4차례에 걸쳐 위 잠정합의안에 대한 설명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위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조합원 342명 중 257명이 투표에 참여하고 

200명이 찬성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 따라, 피고는 2016. 1. 26.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이에 임금피

크제 도입에 관한 노사합의서를 작성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2016. 1. 29.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 소

속 근로자들에게 임금피크제에 관한 단체협약의 합의내용을 공문으로 발송하였습니다.  

피고는 2016. 4. 20. 취업규칙을 개정하여 2016. 1. 1.부터 단체협약의 합의내용에 따른 임금피크제(이

하 ‘이 사건 임금피크제’)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임금피크제 운영지침을 제정하였습니다. 이 사건 임금피크

제에 따르면, 적용대상자는 ① 1차 년도(58세)에는 95%, 2차년도(59세)에는 90%, 3차년도(정년 60세)

에는 85%의 임금을 지급받고 ② 호봉 인상, 복리후생제도는 임금피크제를 적용 받지 않는 직원들과 동일

하게 적용되며 ③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퇴직금은 정년 60세 퇴직예정기준 3년 전에 퇴직금 중간정산하고 

임금피크제 적용 기간 동안 연 단위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합니다.

또한 피고는 2018. 1. 12. 이 사건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이하 ‘2017년 단체협약’) 만 60세 

정년퇴직자들에게 최장 6개월 자기계발을 위한 공로연수를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한편, 피고는 2018. 4. 30.부터 2018. 5. 3. 사이에 원고들과 근로계약서를 각 작성하였습니다(이하 원고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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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근로계약서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는 ‘이 계약일 이전에 시행된 계약은 이 계약

에 의한 것으로 한다(제2조)’, ‘임금은 보수규정 제5조에 의해 산정하여 지급한다(제8조제2항)’, ‘동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

항은 취업규칙에 따른다(제11조 전단)’고 정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ⅰ)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에서 보수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는 내용(제8조)이 취업규칙에서 정한 이 사건 임

금피크제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것이고, (ⅱ)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이지만,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하여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지 않았더라면 지급받았을 임금과 퇴직금에서 이 

사건 임금피크제에 따라 기 지급받은 임금과 퇴직금의 차액 및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습니다.

2. 판결 요지

가. 개별근로계약이 우선 적용되는지 여부 (부정)

대상판결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은 집단적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보다 유리한 근로조건

을 정한 기존의 개별 근로계약 부분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는다고 할 수 없고,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

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된다(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00709 판결 등)는 법리를 

확인하면서,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가 이 사건 임금피크제보다 유리한 

별개의 근로조건을 정한 개별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①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 제2조에 따르면, 원고들은 피고와 이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소속 근로자로 근

무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미 존재하는 근로계약을 그대로 인정하며 그 내용을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로 

서면화한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 제8조에 따르면 원고들의 임금은 보수규정에 따르도록 정하였으나, 제11조에서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취업규칙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었는데, 취업규칙에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었다.

   
③ 원고들은 피고와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이전의 근로계약 관계에서도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규

정된 취업규칙을 적용 받아왔는데,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별도로 이 사건 임금피크제나 그에 

관한 취업규칙의 적용을 배제한다고 정하지 않았다.

   
④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도입된 경위(이 사건 노동조합이 4차례의 조합원 간담회, 조합원 상당수가 참여한 찬

반투표를 통해 피고와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합의)를 고려할 때, 원고들은 근로조건 중 임금에 대

한 부분이 이 사건 임금피크제 규정에 연동되어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보이며,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원고들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효력 유무 (긍정)

대상판결은 임금피크제가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그 조치가 무효인지는 (ⅰ)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ⅱ)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ⅲ)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https://vo.la/IaDT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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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다292343 판결 등)는 기존의 법리를 확인하면서,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효력을 인정하였습니다.

(1)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성격 및 도입 목적의 타당성

①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정년을 유지하면서 보장하는 내용의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에 해당한다.

   
② 행정자치부는 2015. 9.경 ‘지방출자출연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권고안’을 통해 모든 지방출자·출연기관

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현 정년이 60세 이상인 기관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도

록 권고하였으며, 그 도입대상기관에는 피고도 포함되어 있었다.

   
③ 피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임금피크제 도입에 관한 잠정합의를 하고,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조합

원 342명 중 200명이 찬성하였으며, 그에 따라 이 사건 노동조합과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단

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금피크제 도입에 어떠한 절차적 위법성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2) 적용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①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서 원고들을 포함한 임금피크제 대상 근로자들에게 상여금, 명절휴가비, 

각종보조비의 지급뿐 아니라 복리후생제도를 다른 근로자와 차이가 없이 적용해왔다.

   
② 피고는 소속 근로자들과 사이에 2010년 단체협약을 통하여 정년을 57세에서 60세로 연장하면서 임금

을 동결하기로 정하였으나, 이 사건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취업규칙을 개정하면서 임금피크제 대상 근로

자들의 임금감액률을 1차년도 5%, 2차년도 10%, 3차년도 15%로 정하면서도 종전과 달리 매년 임금

협약에 따른 임금인상과 호봉상승에 따른 임금인상을 인정하기로 하였다.

   
③ 실제 임금피크제가 적용된 기간에 일부 원고들은 호봉 상승이 있어왔고, 모든 원고들은 임금이 동결되지 

않고 적어도 기본급의 상승이 이루어져 왔는데, 이러한 호봉과 기본급 상승에 따른 임금 증가분을 고려

하면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임금감액률에 따른 불이익은 실제 그 감액률보다 불이익의 정도가 더 적다.

(3)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① 피고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매년 임금협약에 따른 임금인상과 호봉상승에 따른 임금인상

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이는 원고들이 이 사건 임금피크제로 입게 된 임금 감액의 불이익을 완화하

는 대상조치라고 할 수 있다.

   
② 피고는 임금피크제 대상 근로자가 최종 퇴직 시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산정할 경

우 발생하는 불이익을 완화하기 위하여 취업규칙으로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시행하고

자 명시적으로 제도화한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는 2017년 단체협약을 통하여 공로연수제도를 도입하면서 정년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퇴직 이후의 

재취업 활동이나 노후설계 등을 위하여 최장 6개월 기간 동안 출·퇴근 및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하여 주는 

일종의 공로휴가 방식의 특별휴가를 제공하였고, 실제로 일부 원고들은 위 특별휴가를 사용하였으므로, 이

는 실질적으로 이 사건 임금피크제로 발생하는 불이익을 완화하는 대상조치로서 도입된 것으로 보인다.

https://vo.la/WZUqj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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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금피크제로 사용한 재원의 사용처

피고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며 절감한 재원으로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른 별도정원 인력채용 계획

을 토대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12명의 신규직원을 채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

원은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청년일자리 창출’이라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 달성에 사용되었

다.

3. 의의 및 시사점

대법원은 정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정 연령 이상 근로자의 임금을 정년 전까지 삭감하는, 이른바 ‘정년유지형 임금피

크제의 유효성에 대해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다292343 판결에서 판단 기준을 최초로 제시하였습니다. 대상

판결은 위 대법원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성격이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다음, 

(ⅰ)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ⅱ)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ⅲ)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ⅳ)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

였습니다. 

대상판결의 경우,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정년연장형으로서 그 시행에 따른 불이익의 정도가 적고, ‘공로휴가 방식의 특별휴

가’라는 대상 조치를 적절히 도입하였으며, 감액된 재원으로 신규직원을 채용하는 등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아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유효하다고 판단된 것으로 보입니다. 

대상판결에 대하여 원고들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서울고등법원(인천) 2024나16262] 계속 중입니다.

https://vo.la/WZUqj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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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신판례

(9)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속	직원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사다리를	이용해	배관	점검을	하던	중	사다리가	부러지며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경영책임자에	대하여	관리사무소장이	적절한	 

안전보건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아파트	관리회사와	그	대표이사

에게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

[대상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4. 8. 27. 선고 2024고단4 판결]

1. 사안의 개요

피고인 A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는 공동주택 및 빌딩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피고인 회사

는 2011. 7.경 경기 양주시에 있는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이 사건 아

파트 관리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아파트 관리 업무를 하였습니다.

    
피고인 C는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

임자이고, D는 피고인 회사 소속의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으로서 위 회사를 대리하여 소속 근로자의 안

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관리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입니다.

    
재해자 E는 피고인 회사 소속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서 관리 업무를 하였습니다. 재해자 E는 2022. 7. 4. 

이 사건 아파트 110동 1, 2호 라인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부터 약 3.9m 높이에 설치된 오수관에 A형 이

동식 사다리를 펼쳐서 걸친 다음 위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지상으로부터 약 2.5m 높이에서 위 오수관을 

분리한 뒤 점검하던 중 위 사다리의 접합 부분이 파손되면서 바닥으로 추락하였고, 결국 외상성 경막하출

혈 등으로 사망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사고’).

    
이에 검사는 피고인 C를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E가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는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의 공

소사실로 기소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인 회사를 산업재해 발생사실 은폐,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 산업재

해원인조사 방해로 인한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종사자 사망에 따른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

사)의 공소사실로 기소하였습니다.

목
차

2. 판결 요지

대상판결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 C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 회사에 벌금 50,000,000원을 선고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피고인들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대상판결은 사업주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 즉 사업주가 사업장에서 안전조

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그러한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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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1호) 여부 

(긍정)

① 피고인 회사는 2022. 6.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을 반영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일선 관리사무소에 하달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도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적용될 안전보건

관리계획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본사 차원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

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이 명시되어 있을 뿐 아니라(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비롯하여 피

고인 회사의 개별 사업장에서 본사와 다른 내용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수립한다는 것은 

상정하기 어렵다), 이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내용이 피고인 회사의 2021년도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회사가 이미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1호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② 설령 견해를 달리하여 보더라도 추상적인 목표와 경영방침을 다소 늦게 설정한 것과 이 사건 사고 사이

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였는지(제4조제3호) 여부 (부정)

①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대하여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었다

거나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제대로 실시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②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3항 단서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로 동항 본문

의 조치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규정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는 적어도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위험성평가에 준하는 수준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의 것임

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매월 실시하는 ‘법규준수체크리스트’는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

성의 크기를 평가하고 그 시정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내용을 소개하고 그 준수 여부를 자율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나아가 법규준수체크리

스트와 같은 단순한 방식의 자율점검에는 일반적으로 점검자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작성될 위험성이 상

존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 회사의 경우 본사 측 임원의 정기 또는 수시감사 외에는 이와 같이 자율점검

이 부실화될 위험성을 포착하고 차단할 별다른 경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였는지(제4조 제7호) 여부 (부정)

①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피고인 회사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정상적으로 설치 및 운영되지 않았던 것으

로 보인다. 

미필적으로 인식하고서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채로 작업이 이루

어졌다면, 사업주가 그러한 작업을 개별적·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

건법위반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도9188 판결 등 참조)는 법리가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

재해치사)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유추적용될 수 있다고 설시하면서,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C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https://vo.la/gcQV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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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피고인 회사의 소장협의회는 부수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이 논의된 적은 있어도 그 주된 목적과 

기능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

고, 나아가 2020년부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22년까지는 코로나19 유행을 이유로 정상적으로 소

집, 운영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소장협의회는 관리사무소장들로 구성된 기구에 불과하여 

소장 외의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절차로서는 한계가 있고, 직원들의 의견은 제도

화되지 않은 이른바 ‘수시면담’ 방식으로 관리사무소장을 통해서 수렴할 수밖에 없었다.

(4)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 유무 (긍정)

①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죄에 있어서도 경영책임자의 안전확보의무 위반이 중대산업재해의 

발생 및 이로 인한 피해자의 사망에 대하여 유일한 원인이거나 직접적인 원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원인이 개재되어 그것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안전확보의무 위반과 중대산업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②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은 적절한 안전조치 없이 사다리를 이용한 고소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면서도 방임한 관리사무소장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 회사 본사 차원에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였더라면,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위험성이 높은 작업에 관하여는 적어도 최소한의 개선방안이 시

행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도 최소한의 개선방안을 시행하는 것이 기술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아주 

어렵거나 단기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성격의 것도 아니었다고 보인다. 

   
③ 그렇다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하는 등의 피해자의 과실이 사고로 인한 중대한 결과의 발생에 가공하

였다 하더라도, 경영책임자인 피고인 C의 위와 같은 안전확보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

를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나. 피고인 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1)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조치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는지 여부

대상판결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① 이 사건 사고 현장은 장애물이 없는 장소이므로 이동식 비계를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이동식 사다리를 사

용하여 작업하였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2m 이상 높이에서 작업시 착용해야 하는 안

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하였어야 함에도 관리소장인 D는 그와 같이 조치하지 않고 직원들의 고소작업을 묵

인 내지 방관하였다. 

   
② 피고인 회사는 ‘이동식 사다리 안전사용 지침’을 하달하고 법규준수체크리스트를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

하도록 하였으나, 현장에서는 위 지침에 맞지 않는 사다리를 이용한 고소작업이 계속되었고, 관리소장인 

D도 이를 제지하거나 문제삼지 않았다. 피고인 회사 차원에서 관리사무소장들의 안전조치 의무 불이행을 

감시하거나 시정 요구할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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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의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나 감독을 하였는지 여부

대상판결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회사가 관리사무소장인 D의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 내지 감독의무

를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① (적어도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사다리를 이용한 고소작업과 관련하여서는 관리사무소장인 D가 안전조치

의무를 해태하여 온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특히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산업재해보상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 구조로 인하여 관리사무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지시 내지 상호간의 공모 

하에 산업재해 발생사실을 은폐할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사고 발생 전까지 본사 

차원에서 이러한 위험을 예방하거나 위법행위를 확인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별다른 제도적 장치는 

없었다고 보인다.

   
② 오히려 피고인 C는 피고인신문 당시 ‘관리소장이 산재 발생사실을 신고해야 하는데 입주자대표회의와 협

의해서 신고하지 않으면 본사는 알 길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3. 의의 및 시사점

대상판결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의 고의 인정 기준(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도9188 판결 등)을 유추적용하

여, 사업주가 작업에 대해 개별적·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안전조치 불비해 대해 미필적으로 인식하고서도 방치

하였고, 이로 인하여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작업이 이루어졌다면,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죄의 고의를 인

정할 수 있다고 본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한편, 대상판결은 개별 사업장이 아닌 본사 차원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내 기재된 것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1

호에서 정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데, 통상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

영방침은 본사뿐만 아니라 개별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장별로 설정해야 하므로, 대상판결을 일반화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나아가 대상판결은 사고 발생에 재해자의 과실이 경합되었더라도,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와 사고 사이의 인과관

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데, 이는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야기한 유일한 원인이거

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어도 다른 간접적 원인과 결합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하였다면 그 가해행위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피해자의 과실이 개입되어 결과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거나 제3자의 가해행위와 공동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이면 가해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확립된 판결(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3612 판결,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4도2082 판결 등)과 

같은 입장에 선 것으로 보입니다. 대상판결 이전의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사건 역시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도 경영

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창원지방법원 2023. 11. 3. 선고 2022

고단1429 판결,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4. 2. 7. 선고 2022고단2940 판결). 

대상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들과 검사 모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의정부지방법원 2024노2609) 계속 중입니다.

https://vo.la/gcQV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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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신판례

(10)	자동차제조판매회사의	2차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자동차제조판매회사의	공장에서	서열·불출	업무에	종사한	 

근로자들은	자동차제조판매회사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본	사례

[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8. 23. 선고 2022나151 판결]

1. 사안의 개요

피고는 울산, 아산, 전주에 공장을 운영하면서 자동차 및 그 부품의 제조와 판매를 주된 사업 목적으로 하는 

법인입니다.

원고들은 계쟁기간 및 청구기간 동안 A → B → C으로 순차 소속 업체가 변경되면서 피고의 울산4공장 사

내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입니다.  원고들은 위 울산4공장에서 차량의 사양에 맞게 부품을 선별하여 정해진 

규격 용기에 적입(‘서열’)하고, 이와 같이 적입된 용기(팔레트)를 조립라인으로 운반(‘불출’)하는 서열∙분출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피고의 계열회사인 D 주식회사는 2001. 2. 22. 피고 그룹의 물류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

었는데, E 주식회사는 D 주식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해 위 업무 중 일부를 하도급받았습니다. 그리고 개

인사업체인 ‘F’는 E 주식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위 업무 중 일부를 재하도급받았고, G 주식회사는 

2011. 4. 1. D 주식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F’의 업무를 그대로 승계받은 회사입니다(이하 A, B, C를 

함께 지칭하는 경우 ‘2차 협력업체’).

원고들은 E 또는 F가 D와 체결한 도급계약의 실질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 

정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고용의 의사표시 및 해당 기간 동안의 피고 소속 근로자로

서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과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들에게 직접 업무수행에 관한 지시를 한 사실이 없고, 2차 협력업체와 피고 사이에

는 아무런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제1심과 환송 전 원심은 피고와 직접 도급계약

을 체결한 것이 아닌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피고의 불법파견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이

에 대해 대법원은 근로자파견관계의 인정 여부 판단요소에 관한 사정들에 대해 심리가 미진하였다는 이유

로, 2차 협력업체 소속으로 부품 서열·불출 업무를 한 근로자들에 대해 파견근로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

기·환송하였습니다.

목
차

2. 판결 요지

대상판결은 위 대법원 판결의 환송 후 원심으로, 아래와 같은 이유로 서열·불출 업무를 담당한 2차 협력업

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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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상당한 지휘∙명령 (긍정) 

① 울산4공장 내에서 서열작업을 수행한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피고가 제공한 서열지 또는 서열모니

터를 보고 서열작업을 수행하므로, 피고가 제공한 서열지 또는 서열모니터를 통하여 구체적인 작업 내용을 

인지하게 된다. 이는 지정된 시각에 지정된 순서로 부품을 서열할 것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서열작업 근로자

들에 대한 지휘·명령이라는 요소 역시 포함하고 있다.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불출업무도 피고가 설

치한 전광판에 기재되어 있는 조립라인의 일시정지, 지연, 정지시간 등 현황을 감안하여 불출시각을 계산하

여 수행해야 한다.

   
② 피고의 울산4공장을 관할하는 생산관리4부는 도급계약 작업 수행 상태를 점검할 권한을 가진 부서이다. 생산

관리4부가 2차 협력업체의 대표자나 소장에게 한 업무지시는, 해당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교육되

어 실제 그 지시대로 이행되었으므로, 해당 근로자들에 대한 직접 업무지시와 동일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③ 피고 소속 정규직 조립라인 근로자들이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구속력 있는 지시

를 하기도 하였다.

   
④ 2차 협력업체는 피고측에 투입인력 등을 보고하였다.

   
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생산관리4부는 계쟁기간 중 D를 거치지 아니하고 2차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계

약작업 수행 상태를 점검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시하는 등 직접적인 지휘·명령을 하였고, 2차 협력

업체는 생산관리4부의 지시사항 이행결과를 D를 거치지 아니하고 생산관리4부에게 직접 보고하였다. D가 

계쟁기간 동안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서열·불출작업과 관련하여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2) 피고 사업에의 실질적 편입 인정 여부 (긍정) 

① 원고들은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 혹은 다른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서열·불출 업무

를 수행하여 왔으며, 원고들이 수행한 서열·불출 작업은 피고가 설계한 시간당 생산량 등에 의하여 직·간접

적으로 좌우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시·종업시간, 휴게시간, 연장 및 휴일근무시간 등이 모두 피고

가 정한 시간에 구속되었던 것은 물론, 해당 공정의 작업량이나 투입 인원 또한 컨베이어벨트의 작동 속도 및 

생산량을 감안하여 책정되었다.

   
② 원고들은 형식적으로는 피고와 D 주식회사 등과의 계약관계에 따라 소속이 순차 변경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소속 업체의 변경과 관계없이 동일한 근로조건을 유지한 채 울산4공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계속 수행하였다.

③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불출 작업을 수행하면서 손전등을 이용하여 차량 유리의 긁힘 유무, 헤드 라

이닝(Head Lining) 오염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체크 일지를 작성하는 등 조립라인 근로자들의 업무

를 일부 보조하기도 하였다.

   
④ 원고들의 업무대상인 부품의 종류는 피고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변경되었으며, 이에 따라 피고 소속 정규직 

근로자들의 서열·불출 업무대상이었던 부품을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서열·불출하기도 하였다. 피

고는 2차 협력업체로부터 각 부품별 작업인원을 기재한 조직도를 직접 보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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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생산관리4부 또는 조립라인 근로자들의 지휘·명령을 받아 컨베이어 공정의 

속도 및 생산량에 맞추어 업무를 수행하였고, 조립라인 근로자들의 일부 작업을 보조하기도 하는 등 2차 협

력업체 근로자들이 수행한 서열·불출 업무는 피고 소속 정규직 근로자들이 수행한 업무와 유기적으로 연관

되어 있었다.

   
⑥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파업에 대비한 대체인력 투입계획에서 2차 해당 부서 대체인원이 D주식회사

의 담당 직원이 아니라 피고의 생산관리4부의 담당자들로 계획되어 있었던 점을 보더라도, 계쟁기간 중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가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있었음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3) 2차 협력업체 등의 독자적 권한 행사 여부 (부정) 

① 실제 투입 인원에 따라 도급비를 정산하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도급인 측에서 실질적으로 작업물량, 작업시

간, 작업인원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거나 수급업체 인력운용에 관한 비용 일체를 도급비로 정산해주고 있

다면, 이는 파견의 징표로 볼 수 있다.

   
② 도급계약이 외형상 물량도급의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임율도급과 유사하게 실제 

투입인원에 비례하여 도급비용을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들에 대한 2차 협력업체의 임금지급, 근태관리는 오히려 피고의 구체적인 노무관리 등의 일부를 대신하

여 행하는 측면이 크다.

(4) 서열∙불출 업무의 전문성∙기술성 인정 여부 (부정) 

①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서열, 불출한 부품의 종류는 피고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변경되었다.

   
② 부품의 종류를 제외하면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한 서열·불출 업무와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들이 

수행한 서열·불출 업무 사이에 내용상의 차이는 발견되지 않는다.

   
③ 기존에 근무하던 근로자들 대부분은 새로운 2차 협력업체에 승계된 점에 비추어 2차 협력업체가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다거나 고유하고 특화된 업무를 위탁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5) 독립적 기업조직, 설비 구비 여부 (부정)

① E 주식회사는 자체 서열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2008. 5.경 자체적으로 전산시스템을 개발하였고, F에게 사

내서열 및 불출업무를 하도급한 이후에도 자체 서열장에서 사외서열 작업을 수행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원

고들이 수행한 서열·불출 업무는 주식회사E 의 자체 서열장이 아닌 피고의 울산4공장 내에서 이루어졌으므

로, E의 자체 서열장 보유 여부는 원고들의 파견관계 성립 여부의 징표로 볼 수 없다.

   
② E의 관리부장으로 근무한 I가 개인사업체인 F를 설립하였다. F 폐업 이후 그 업무를 승계한 C의 대표자는 I

의 아내이고, I가 C를 실제 운영하였다.

   
③ F는 E의 본점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설립되었고 별도의 사무실을 보유하였다는 자료는 찾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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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F의 소속 근로자 수는 44명에 불과하고 울산4공장 내에서 수행한 서열·불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는 수행하

지 않았다. F가 서열·불출 업무를 위해 고유한 기술이나 특별한 자본을 투입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다. F는 

2009. 12. 22. 기준 총 16대의 토우모터와 2대의 지게차를 사용하였는데 그중 12대의 토우모터와 1대의 

지게차를 피고로부터 지원받았다.

3. 의의 및 시사점

대상판결은 상고심에서 원고들에 대한 근로자파견관계의 인정 부분을 다시 심리하도록 파기 환송하였음에도 원고들에 대

하여 다시 근로자파견관계 성립을 인정한 것이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특히, 대상판결에서는 피고가 제공한 서열지나 서열 

모니터가 단순히 서열정보만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생산 업무 특성과 결합하여 지정된 시각에 지정된 순서로 부품을 서열

할 것을 요구하므로 근로자들에 대한 지휘∙명령이라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인정한 점 등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1차 협력업체에 소속되어 서열·불출업무를 담당한 근로자의 파견관계를 긍정하고 2차 부품물류회사 소속으

로 불출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의 파견관계를 부정한 원심을 확정하였고(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다203993 판결),  

2차 협력업체 소속으로 자동차 공장 내에서 생산관리(서열·불출)를 담당한 근로자의 파견관계를 부정한 원심을 확정하였습

니다(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3다215842, 2023다215859 판결). 대상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다시 상고하여 

현재 재상고심(대법원 2024다108)이 계속 중인데, 대법원이 대상판결에 대해 다시 어떤 판단을 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https://vo.la/biULGt
https://vo.la/HrcUL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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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대리운전	기사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대상판결: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0다267491 판결]

1. 사안의 개요

원고 회사는 부산 지역에서 대리운전 기사들을 모집하고 이들과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대리운전업을 영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7. 10. 31.자로 원고와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한 다음 대리

운전 업무를 수행한 자입니다. 원고는 다른 대리운전업체들(이하 ‘이 사건 협력업체들’)과 대리운전 접수 및 

기사 배정 등에 필요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고객의 대리운전 요청(이

하 ‘콜’) 정보를 공유하고 기사 배정을 공동으로 하였습니다.

피고는 A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 지역단위노동조합으로서 2018. 12. 11. 부산광역시장에게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하여 같은 해 12. 12. 설립신고증 발부)에 가입하였고,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9. 

1. 14.과 2019. 2. 1. 무렵 원고 등에게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위 단체교

섭 요구에 불응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들과 같은 대리운전 기사들은 원고들과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독립적으로 대리운전 

영업을 하는 사업자일 뿐, 원고들과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대리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수입을 

받아 생활하는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과 같은 대리운전 기사들이 조직한 이 

사건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피고들이 이 사건 노동조합을 

대표하여 원고들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다는 취지로 피고를 상대로 하는 근로자지위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목
차

2. 판결 요지

대상판결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피고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였

습니다.

① 피고는 대리운전 기사로서 그 소득을 원고와 이 사건 협력업체들로부터 배정받은 고객의 콜을 

수행하여 받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그 외의 다른 대리운전업체들의 콜을 수행하여 수입을 얻

고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피고가 원고뿐 아니라 이 사건 협력업체들로부터도 콜을 배정받

은 것은 원고가 이 사건 협력업체들과 고객의 콜 정보를 공유하고 기사 배정을 공동으로 하기로 

정했기 때문일 뿐이고 원고의 결정 여하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협력업체들로부터 콜을 배정받

지 못하거나 배정이 제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협력업체들로부터 배정받

은 콜을 수행하여 받은 수입도 원고로부터 받은 수입과 동일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피

고의 소득은 원고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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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동업계약서에 따르면 대리운전 기사들이 원고에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 프로그램 사용료, 관리비 등의 액수, 대

리운전 기사들의 업무 수행 시 준수할 사항이나 받아야 할 교육 등을 원고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피고의 

보수액은 대리운전요금에서 원고가 일방적으로 정한 위 수수료 등을 공제한 금액이었는데, 피고가 원고로부터 

배정받은 콜을 쉽사리 거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보수 역시 원고가 사실상 결정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 피고는 원고를 통해서 대리운전시장에 접근하며 원고와 같은 대리운전업체를 통하지 않고 대리운전업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④ 피고는 2017. 10. 31. 원고와 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한 다음 원고 및 이 사건 협력업체들로부터 콜을 배정받

는 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지속되어 전속성 역시 강한 편이다.

   
⑤ 이 사건 동업계약서에는 피고의 복장과 업무 수행 시 준수할 사항 및 교육을 받을 의무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

어 피고가 이를 위반할 경우 주의조치나 계약해지가 가능하였고, 원고는 주로 평소의 콜 수락 및 수행 건수에 따

른 대리기사 자동배정과 우선배정 방식으로 고객의 콜을 배정해주었기 때문에 피고는 배정을 거부하기도 어려

웠으므로 피고와 원고 사이에 어느 정도의 지휘감독 관계가 존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⑥ 피고에게 노무제공의 대가를 지급하는 주체는 고객이 아니라 원고라고 보아야 한다. 카드 결제의 경우 원고가 고

객이 제공한 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대리운전요금을 결제한 후 피고에게 노무제공의 대가로 대리운전비 상당의 

금액을 별도로 지급하며, 현금 결제 시에는 고객이 피고에게 대리운전요금을 직접 지급하지만, 이는 현장에서 대

리운전 기사만이 현금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으로 대리운전요금이 원고에게 귀속된 후 원고가 대리운전비를 피

고에게 지급하는 절차를 생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의의 및 시사점

대법원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대해,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대가로 임금 기타 수입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을 말하고, 타인과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한 해당 노무공급계약의 형태가 고용, 도급, 위임 또는 무명계

약 등 어떤 형태이든 상관없다’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① 노무제공자의 소득이 특정 

사업자에게 주로 의존하고 있는지, ② 노무를 제공받는 특정 사업자가 보수를 비롯하여 노무제공자와 체결하는 계약 내용

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특정 사업자의 사

업을 통해서 시장에 접근하는지, ④ 노무제공자와 특정 사업자의 법률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지속적·전속적인지, ⑤ 사용

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어느 정도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하는지, ⑥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로부터 받는 임금·급료 등 

수입이 노무 제공의 대가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입장으로서(학습지교사 및 방송연기자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 12604 판결 및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

두38092 판결 등),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

는지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하고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된다고 할 것은 아니라고 하여 노동조합법상의 근로

자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보다 더 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상판결은 위와 같은 종전 판결의 연장선에서 대리기사 직역의 업태를 각 요건에 맞추어 구체적으로 설시 및 포섭함으로

써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였습니다.

https://vo.la/tQuZyH
https://vo.la/KNeIKW
https://vo.la/KNeI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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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대기발령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동안	잠정적	지위의	상태로	유지한	경우,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다고	볼	만한	시점	이후부터의	대기발령은	무효라고	 

본	사례

[대상판결: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4다250873 판결]

1. 사안의 개요

피고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으로서, 같은 법에 의한 수익사업으로 부산 동래구에 소재한 병

원(이하 ‘이 사건 병원’)을 설립·운영하고 있었으며, 원고는 이 사건 병원에 2015. 9. 1. 입사하여 2017. 

3. 17.부터 행정사무국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였습니다.

피고는 2021. 2. 22. 당시 이 사건 병원의 병원장이자 원고의 아버지였던 F의 경영활동상 비위행위(외부 

업체와의 컨설팅 계약시 이사회 심의 생략, 외부 컨설팅 계약 업체와의 보수지급 관련 문제 등) 조사 필요성

을 이유로 F를 직위해제하고 2021. 3. 9. E를 병원장 직무대행으로 선임하였으며, 위 경영활동에 대한 감

사를 통지하고 2021. 7.경 감사에 착수하여 이 사건 소송 중이던 2023. 7.경 감사를 종료하였습니다(이

하 위 감사를 ‘이 사건 감사’). 

이 사건 감사 과정에서 피고 감사위원회가 이 사건 병원 측에 수차례 감사 준비 및 요청자료 제출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 사건 병원 행정사무국장인 원고는 ‘감사에 참가하는 감사위원 및 직원 전원이 대

외비 감사자료에 대한 복사 및 외부유출 금지에 관한 보안서약서를 작성할 것과 감사결과 발표 시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이 사건 병원 노동조합 대표 및 법률대리인을 참석케 할 것’, ‘감사일정과 장소를 특정하고, 감

사자료 일체는 이 사건 병원의 담당 직원이 직접 소지하여 감사장에 방문하고, 감사자료 검토 시 담당직원

이 배석하여 설명하며, 감사 종료 후에는 자료를 회수’할 것 등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이 사건 병원의 병원장 직무대행인 E가 2021. 5. 24. 원고에게 ‘2021. 5. 26.부로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

까지 자택대기 하라’는 내용의 인사발령(이하 ‘이 사건 대기발령’)을 통지하였고, 이 사건 대기발령 사유 설

명서에는 직무대행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인한 업무방해, 결재 시 전결 사항 불이행, 병원 대표직인의 무단 

임의 사용이 대기발령의 사유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는 2021. 5. 26. 이 사건 대기발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

였으나 기각되었고,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에 신청한 재심 역시 기각되어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고,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원심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목
차



53/125

Vol.7 뉴스레터율촌 노동팀

2. 판결 요지

대상판결은 아래와 같은 제1심 및 원심 판단 근거를 기초로 원고의 감사 방해를 저지하기 위한 데 주된 목적이 있는 이 사

건 대기발령은 피고의 감사가 종료됨으로써 그 필요성이 없어졌음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원고를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동안 잠정적 지위의 상태로 두는 것이 되어 부당하고, 대기발령의 필요성이 없어진 시점부터

는 대기발령이 부당하게 장기간 유지되는 것이어서 무효로 보아야 한다는 원심의 판단 부분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

만, 대기발령의 필요성이 있을 수 있는 피고의 감사 종료 이전 부분에 관하여는 그 무효 사유를 별도로 따져 봐야 하고, 감

사 종료 이후의 부당한 대기발령 유지 조치가 무효라는 이유만으로 그 이전 부분까지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에서 대기발령이 언제부터 무효인지 여부에 관한 추가 심리,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아 원심판결 전체를 파기하고 환송

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① 이 사건 대기발령은 2021. 5. 26. 개시되어 현재까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유지되고 있다.

   
② 피고가 원고를 이 사건 대기발령에 처한 주된 이유는 이 사건 감사에 대한 방해를 저지하기 위한 데에 있었던 것

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감사는 이 사건 소송 중이던 2023. 7.경 종료되었으므로, 더 이상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기발령을 유지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피고로서는 감사결과에 따라 이 사건 대기발령을 해제하

고 원고를 원직에 복직하거나 징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대기발령을 유

지하고 있는바, 이는 더 이상 잠정적 조치라고 할 수 없다.

   
③ 이 사건 감사는 약 2년간의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졌는데 감사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이 장기간 감사를 

진행할 합리적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힘들다.

   
④ 원고는 2021. 8.경부터 기존 임금의 30%를 삭감하여 지급받고 있는데, 이 사건 대기발령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어 그 자체로도 결코 가벼운 생활상의 불이익이라고 할 수 없게 되었다.

3. 의의 및 시사점

대법원은 ‘대기발령’이 ‘근로자가 현재의 직위 또는 직무를 장래에 계속 담당하게 되면 업무상 장애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 이

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

치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참조)로 새기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기발령과 같은 잠정적인 인사

명령이 명령 당시에는 정당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대기발령의 목적과 실제 기능, 유지의 합리성 여부 및 그로 인하여 근로자

가 받게 될 신분상, 경제상의 불이익 등 구체적인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그 기간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대

기발령을 받은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다거나 근로제공을 함이 매우 부적당한 경우가 아닌데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동안 잠정적 지위의 상태로 유지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다고 볼 만한 시점 이후부터의 대기발령은 무효라고 보아야 한

다’는 확립된 입장입니다(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5다3991 판결,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64833 판결 

등 참조). 

대상판결은 위와 같은 기존 판례의 입장에서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다고 볼 만한 시점 이후부터의 대기발령은 무효

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러한 경우에도 대기발령 전부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고 대기발령의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

하다고 볼 만한 시점 이후에 한정하여 무효로 된다는 점을 강조한 사례입니다.

https://vo.la/UwiIfl
https://vo.la/emlUHz
https://vo.la/AvHYj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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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대기발령이	실효되더라도	대기발령에	기하여	발생한	효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급하여	소멸하지	않으므로	실효된	 

대기발령에	대해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다고	본	사례

[대상판결: 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4두40493 판결]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서울특별시 내 특정 운송사업면허를 보유한 조합원의 친목 도모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상

시 근로자 약 300명을 고용하여 조합원들의 지위향상을 위한 교육, 복지, 상조, LPG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며,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4. 12. 15. 원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자입니다.

    
원고는 2021. 3. 8. 원고의 인사, 회의 등 총무업무를 총괄하는 총무부장이던 참가인에 대하여 총무부 민

원지도팀장으로 보직하는 인사발령을 한 후(이하 ‘이 사건 인사발령’) 2021. 4. 1.자로 총무부 대기발령

(이하, ‘이 사건 대기발령’)을 하였습니다. 한편, 참가인은 2021. 3. 12. 육아휴직을 신청한 후 2021. 4. 

15.부터 2022. 4. 14.까지의 기간 동안 휴직한 바 있습니다.

    
참가인은 이 사건 인사발령 및 대기발령이 각 부당인사발령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5. 27. 서울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여 인용판정을 받았고, 이에 불복한 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신청한 재

심 역시 기각되었으나, 원고가 재차 불복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제1심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과 같이 이 사건 인사발령 및 대기발령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

고, 참가인의 생활상의 불이익도 상당하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인사발령과 대기명령은 부당하고 재심판정

에 위법이 없다는 기각 판결을 하였습니다. 반면에 원심은 이 사건 대기발령 기간은 2021. 4. 1.부터 참가

인의 육아휴직 전날인 2021. 4. 14.까지로 참가인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2021. 5. 27. 

이전에 이미 종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기발령에 관하여는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 사건 인사발령

은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이 사건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참가인에게 발생한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정당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였습니다.

목
차

2. 판결 요지

대상판결은 이 사건 인사발령에 관한 원심의 판단에는 수긍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대기발

령에 관하여는 원심이 구제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 판

결을 파기하고 환송하였습니다.

① 원고는 2021. 3. 31. 참가인에게 2021. 4. 1. 자로 이 사건 대기발령을 하였다. 한편 참가인은 

2021. 3. 12. 육아휴직을 신청한 상태였고, 그에 따라 2021. 4. 15.부터 1년간 휴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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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참가인은 2021. 5. 2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대기발령 등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였다.

   
③ 원고의 취업규칙과 인사 및 복무규정은 대기발령 기간을 승진소요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

고 있으며, 급여규정에 따르면 대기발령자에게는 기본급만 지급(제수당 미지급)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

다. 그렇다면 참가인은 이 사건 대기발령으로 인하여 승진에 제한을 받고 보수가 감액되는 등의 불이익을 입게 

된 것으로 보인다.

   
④ 참가인이 이 사건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기 전인 2021. 4. 15.부터 육아휴직 기간이 개시되면서 이 사

건 대기발령이 실효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참가인이 구제신청 당시 원고의 근로자 지위를 유지한 채 위와 같은 

불이익에서 회복되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면 참가인으로서는 이 사건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

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⑤ 그런데도 원심은 참가인의 구제신청 당시 이 사건 대기발령이 실효되었다는 이유만을 들어 이 사건 대기발령에 

관해 참가인이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제이익에 관

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의의 및 시사점

대상판결은 대기발령이 장래를 향하여 실효되더라도 대기발령에 기하여 발생한 효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급하여 

소멸하지 않으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대기발령에 따른 효과로 승진·승급에 제한을 가하는 등의 법률상 불이익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대기발령을 받은 근로자는 이러한 법률상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실효된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다는 기존 판례의 입장(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두18406 판결 등)을 재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원심이 원용한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두54852 판결의 경우 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자 지위를 상실한 

사안(구체적으로 근무지가 폐쇄되어 복직할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았던 사안)인데 비하여, 대상판결의 사안은 육아휴직으

로 인해 근로자 지위를 유지한 채 대기 발령됨으로써 상여금,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등을 지급받지 못하는 임금 감소 및 종

전에 비하여 하위직에 보직되는 실질적 불이익이 존재했던 사안이므로 동일시할 수 없다고 지적하여, 구제신청 당시 근로

자 지위 유지 여부에 따라 구제이익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설시하였습니다.

https://vo.la/oDbxrM
https://vo.la/TCTDK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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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직접고용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산정하거나	 

직접고용계약의	내용이	근로조건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대상판결: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2다270989 판결]

1. 사안의 개요

피고는 지방자치단체이고, 맞벌이 가정 자녀들의 보육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소재 초등학교 및 유치원에서 

돌봄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피고는 돌봄교사를 직접 고용하기도 하였으나, 2014. 3.경부터 

일부 돌봄교실을 위탁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들은 위 위탁업체들(이하 ‘이 사건 위탁

업체들’)에 고용되어 초등학교 또는 유치원에서 각 돌봄교실 교사로 근무한 자들입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은 2018. 8. 13.경 원고들의 돌봄교실 강사 업무는 위탁계약의 형식을 취하

고 있으나 실질은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위탁업체들이 근로자파견 허가를 받지 않고 파견근로

자의 역무를 제공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2018. 9. 4.까지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피고는 2018. 10. 1.부터 원고들과 원고들을 직접 무기계약직 돌봄교사로 채용하는 고

용계약을 체결하였으나, 1일 근로시간은 5시간으로 정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직접고용계약’). 울산광역

시교육청 교육공무직 관리 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에 따르면, 교육공무직의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

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며, 단시간 교육공무직의 경우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은 개별 근로계약에 따

르고 유급휴가와 보수 등은 근로기준법 제18조제1항(근무시간에 비례)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한 후에도 근무시간으로 1일 5시

간으로 정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

법’이라 한다)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제1심은 피고가 파견법 제6조의2제1항제

5호에 따라 파견근로를 제공받은 날부터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를 부담하고,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으로서 원고들이 파견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피고가 고용한 동일 또는 유사한 근로조건

의 돌봄교사들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에서 원고들이 이 사건 위탁업체들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을 공제

한 차액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원심 

역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목
차

2. 판결 요지

대상판결은 원고들이 피고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였으나, 원고들에게 적

용하여야 할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보아 손해배상금액을 산정한 원심의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

기 환송하였습니다.



57/125

Vol.7 뉴스레터율촌 노동팀

① 파견법 제6조의2는 제1항에서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 사용사업주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직접 고용하는 파

견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제3항에서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이하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

하는 근로조건에 따르고(제1호),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의 기존 근로조건의 

수준보다 저하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호). 따라서 직접고용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산

정하거나 직접고용계약의 내용이 근로조건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가 있

다면, 위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②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피고

가 직접 고용한 무기계약직 돌봄교사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조건과 동일한 근로조건(1일 8시

간, 1주 40시간)을 적용하여야 하고, 위 근로조건에 미달하는 이 사건 직접고용계약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③ 그러나 이 사건 지침의 부칙에서 ‘단시간 교육공무직’에 대하여는 근무시간을 개별 근로계약서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에게 당연히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근로시간이 적용된다고 단정하기

보다는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경우 ‘단시간 교육공무직’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④ 정부의 돌봄교실 확대정책에 따라 2014년경부터 초등학교 돌봄교실의 경우 오후 돌봄교실, 저녁 돌봄교실, 방

과후 학교 연계, 지역사회 돌봄기관 간 연계 등 그 운영방법이 다양화되었고, 그 운영방법에 따라 돌봄교사의 근

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돌봄교사의 근무시간을 반드시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고정

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⑤ 울산광역시를 포함한 전국의 무기계약직 초등 돌봄교사의 경우, 2018. 4. 30. 기준 1주 40시간 미만의 돌봄교

사는 전체 무기계약직 중 약 82%에 이르고, 1주 40시간 이상의 돌봄교사 없이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시·도도 6

개에 이른다. 실제로 원고들의 근로시간도 학기 중 5시간, 방학 중 8시간으로 탄력적으로 정해졌고, 2018. 10. 

1. 피고와 직접고용계약을 체결하면서도 1일 근로시간이 5시간으로 정해졌을 뿐이다.

   
⑥ 위와 같이 돌봄교사의 근로시간은 돌봄교실의 운영형태와 수요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해질 필요가 크다고 보

이고, 이에 따라 피고가 재량으로 근로시간을 달리하여 돌봄교사를 채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설령 원고들에 대한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할 당시 피고가 원고들을 직접 고용하였다고 하더라도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근로시간을 적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라고 쉽게 추단하기는 어렵다.

3. 의의 및 시사점

대법원은 기간제법 사안에서와 같이 파견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서도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판단할 때에 취업

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 내용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를 기준으로 하되, 이들이 수행하는 업

무가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 않고 업무의 범위 또는 책임과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들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24. 6. 17. 선고 2021다226558 판결 등). 

https://vo.la/HlFZe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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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은 기존 판례의 입장을 전제로 하면서도,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정할 때에 취업규칙의 

규정이나 관련 정책의 취지, 근무실태 및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와 다른 근로조건을 적용

하는 것이 타당하다면 예외적으로 다른 근로조건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본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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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노동조합	회의	참석일을	 

출근일로	인정하는	단체협약	조항에	관하여	그	기준을	구체화 

하는	부속합의서를	체결한	것은	공정대표의무위반	및	부당노동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대상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8. 29. 선고 2023구합63406 판결]

1. 사안의 개요

원고 A(이하 ‘원고 노동조합’)는 전국 공공부문 정규직 및 비정규직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그 산하 버스본부 서울지역지부 내에 설치된 지회(이하 ‘원고 노동조합 지회’라 한다)

에는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C주식회사 소속 근로자 약 48명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고, 원고B는 

원고 노동조합 지회의 대표자인 지회장입니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D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교섭대

표노동조합’)은 서울특별시 버스운송사업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직된 지역단위 노동조합인

데, 그 산하에 있는 C지부(이하 ‘이 사건 지부’)에는 참가인 소속 근로자 약 460명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

었습니다.

이 사건 지부와 참가인은 2022. 6. 22. 노동조합 간부의 회의 참석으로 인한 휴무를 출근일로 인정하는 단

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 제46조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단체협약 제46조의 부속합의서(이하 ’이 사

건 부속합의서’)’를 체결하였는데, 원고 노동조합은 이 사건 부속합의서 체결이 공정대표의무위반에 해당

한다며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들은 참가인이 이 사건 부속합의서에 근거하

여 원고 노동조합 지회 간부들 10명의 상무집행회의 참석을 출근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12. 14. 원고들의 위 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고, 원고들이 불복

한 재심에서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2023. 3. 20. 기각 판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이 피고 중앙노동위

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재심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목
차

2. 판결 요지

원고들은 ① 이 사건 부속합의서는 이 사건 지부가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교섭 및 단체

협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사전 승인의 방식으로 적법하게 위임받지 못한 상태에서 권한이 없는 이 사건 지

부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로자참여법’)에 규정된 노사협의회에 불과한 ‘소노사

협의회’를 통해 참가인과 체결한 것이므로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② 단체협약 제46조가 유급으

로 보장하는 회의는 노동조합 자체의 존속·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조합활동이므로 조합원 수에 따라 보장의 

정도가 달라질 수 없는 것임에도, 이 사건 지부와 참가인이 이 사건 부속합의서를 체결한 것은 실질적으로

는 소수 노동조합인 원고 노동조합 지회를 합리적인 사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

하며, ③ 참가인은 이 사건 부속합의서의 체결을 통해 단체협약 제46조를 조합원 수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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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으로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우대하고 원고 노동조합 지회의 조직력 약화를 도모하였는바, 이는 사용자가 주도

적으로 공정대표의무에 반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의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대상판결은 위와 같은 원고들의 주장을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고 원고들의 청구

를 기각하였습니다.

가. 이 사건 부속합의서의 효력 유무 

① 참가인과 이 사건 지부는 2022. 6. 14. 및 2022. 6. 21. 각 임시 소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제한 기준 등

에 관한 논의를 하였고, 결국 2022. 6. 22. 단체협약 제46조에 따라 노동조합 간부의 회의 참석을 출근일

로 인정하는 인원을 조합원 20명당 1명으로 하는 등을 내용으로 한 이 사건 부속합의서를 체결하게 되면서 

2022. 7. 1. 개최 예정인 상무집행회의에 참석한 원고 노동조합 지회의 간부들 대다수가 단체협약 제46조

의 적용을 받지 못하여 무단결근 처리되었다.

   
② 이 사건 부속합의서는 소노사협의회를 통한 몇 차례의 협의를 거쳐 참가인 및 이 사건 지부의 명의로 유효하

게 체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 규약에 의하면, 산하 지부는 단체협약에 의한 소

노사협의회 개최와 기타 노사합의·협의에 관한 사항, 지부 단위의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및 쟁의 및 노사교

섭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제13조제2항제3호 내지 제

5호), 소노사 교섭의 대표자는 지부위원장이 된다(제84조). 물론 위 규약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권

이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위원장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있지만(제89조), 앞서 본 규정들의 내용 및 취

지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참가인을 포함한 서울특별시 시내버스업체들이 사용자단체를 구성하여 이 사건 교

섭대표노동조합과 하나의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에 관한 근거 규정에 해당한다고 보일 뿐이다. 따라서 전

체 사용자들에 관하여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부속합의서와 같이 참가인과 이 사건 지부 사이의 개별

적인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지부 단위의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는 위 규약 제13조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지부의 독립적인 체결 권한이 인정된다. 실제로 이 사건 지부는 이미 2019. 9. 5.경에도 독립적인 지위

에서 참가인 운행사원의 차량 및 휴일 배정기준 등을 정하는 단체협약인 ‘운행사원 배차기준에 대한 시행세

칙’을 참가인 및 원고 노동조합 지회 등과 함께 체결한 바가 있다.

   
③ 이 사건 부속합의서 체결일인 2022. 6. 22. 자로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 내에서 작성된 ‘업무일지’에는 

‘C 제46조 이행관련 합의서 작성 등 지원’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지부는 이 사건 

부속합의서의 체결에 관하여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승인을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④ 이 사건 부속합의서는 ‘소노사협의회’ 명의로 체결된 것이 아니라 대표자인 지부위원장에 의하여 이 사건 지

부 명의로 체결된 것이 분명하므로, 소노사협의회가 근로자참여법에 규정된 노사협의회에 불과한지의 여부 

등은 이 사건 부속합의서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

   
⑤ 이 사건 부속합의서는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은 이 사건 단체협약 제46조의 규정을 구체화하여 보충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을 뿐 기본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고자 하는 위 조항의 근본적인 취지에 반한다

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단체협약 제6조에 따라 소노사협의회를 통해 이 사건 부속합의서를 체결한 것

이 이 사건 단체협약의 위임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61/125

Vol.7 뉴스레터율촌 노동팀

나. 공정대표의무 위반여부

① 이 사건 단체협약 제46조 제1항은 노동조합 간부가 회의에 참석하는 날을 출근일로 인정한다는 취지로 규정하

고 있을 뿐, 해당일의 급여 인정 여부 및 해당 조항을 적용받는 인원수나 인정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아 해당 조항의 적용 횟수가 제한 없이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고 버스 운행 업무에 종사할 인원의 수를 예측 가

능한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적용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 자체는 충분히 존재한다.

   
② 실제로 이 사건 단체협약 제46조의 적용 현황에 의하면 원고 노동조합 지회의 경우 2019년부터 2021년까

지는 적용 횟수가 연 2회 내지 6회에 그치고 적용 인원수도 연간 총 40명 이내에서 유지되었으나 2022년

에는 상반기에만 벌써 6회에 걸쳐 35명의 간부가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받아 확연한 증가 추세를 보이는 등 그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원고 노동조합 지회 간부들은 2022년

경부터 원고 노동조합 지회의 자체 상무집행회의가 아닌 상급단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도 이 사건 단체

협약 제46조를 여러 차례 활용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부속합의서는 제46조의 적용 횟수를 분기당 1회, 인원수를 조합원 20명당 1명으로 제한하고, 대상

이 되는 노동조합 회의 역시 참가인 사업장 내부의 사항을 대상으로 하는 회의에 한정하고 상급단체 회의를 

배제하는 내용으로서, 그 자체가 이 사건 단체협약 제46조를 구체화하고 보충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음이 분

명하다.

   
④ 이 사건 부속합의서는 대상이 되는 노동조합을 따로 정하지 않아 원고 노동조합 지회 및 이 사건 지부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고, 그 내용 자체만으로는 특정 노동조합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

   
⑤ 무엇보다 이 사건 부속합의서는 단지 노동조합 회의 참석을 유급 출근으로 처리하는 한도를 설정하는 내용

에 해당할 뿐이지, 노동조합의 존속·유지를 위한 조합활동 자체에 직접적인 제한을 가하는 취지가 아니다. 

원고들은 소수 노동조합에 기본적인 조합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거나 노동조합 교육시

간을 단 10분만 부여한 경우와 같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인정된 사례들을 근거로 이 사건 부속합의서도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사례들은 조합활동 자체를 위한 물리적 시간, 장소를 제한하

는 경우로서 조합활동 자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단지 유급 처리 여부만이 달라지는 이 사건의 경우와 전

혀 성격을 달리한다.

   
⑥ 따라서 이 사건 부속합의서의 체결로 인해 원고 노동조합 지회가 이 사건 단체협약 제46조를 적용받을 수 

있는 인원수가 분기당 2명으로 한정되었다는 사정만을 들어 이 사건 부속합의서의 체결이 원고 노동조합에 

대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설령 이와 달리 차별행위 자체에는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

도 그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속합의서 자체가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고, 참가인이 이 사건 부속합의서를 체결

한 것은 이 사건 단체협약 제46조의 적용 기준을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며, 그 행위가 원고들에 

대한 부당한 차별행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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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따라서 참가인이 이 사건 부속합의서를 적용하여 원고 B를 비롯한 원고 노동조합 지회 간부들의 2022. 7. 

1. 자 회의 참석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의의 및 시사점

대상판결은 ‘이 사건 부속합의서는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은 이 사건 단체협약 제46조의 규정을 구체화하여 보충하

는 성격을 가지고 있을 뿐 기본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고자 하는 위 조항의 근본적인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 규약에 따른 사전 승인 등의 절차를 이행하였다면 부속합의서 체결의 효력 역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대상판결은 위와 같은 부속합의서의 체결이 소수노동조합에 대한 공정대표의무 위반 내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지와 관련하여, 이 사건 부속합의서로 인해 이 사건 단체협약 제46조의 적용 가능 인원수가 원고 노동조합 지회의 경우 분

기당 2명, 이 사건 지부의 경우 분기당 23명으로 크게 차이나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해당 조항

이 노동조합 간부들의 회의 참석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 노동조합의 원활한 존속 및 활동을 보장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는 점과 근로시간 면제자로 하여금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근로시간을 면제받아 경제적인 손실 없이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려는 데 본연의 취지가 있는 근로시간 면제 제도 역시 전체 근로시간 면제 한도 내에서 기본적으로는 노동조합 인원

수에 어느 정도 비례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고려하여 이 사건 단체협약 제46조를 노동조합 인원수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것이 불리한 차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즉, 소수 노동조합에 기본적인 조합활동을 수행할 수 있

는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거나 노동조합 교육시간을 단 10분만 부여한 경우’와 같이 명백한 차별이 아닌 경우라면, 공정대

표의무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대상판결은 항소하지 않아 확정

되었습니다.



63/125

Vol.7 뉴스레터율촌 노동팀

2 최신판례

(16)	미국에	본사를	둔	회사가	국내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1명에	불과하므로	외국에서	사용하는	근로자	수까지	합산하면	

상시	사용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1조제1항이	정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대상판결: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3두46074 판결]

1. 사안의 개요

피고보조참가인 A회사(이하 ‘참가인 본사’)는 미국 아이오와주에 본사를 두고 석유 및 가스 관련 기계 최적

화 서비스 등 사업을 경영하는 외국법인이고, 피고보조참가인 B회사(이하 ‘참가인 B’)는 미국 워싱턴주에 

본사를 두고 비파괴 검사장비 판매 등의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서, 대한민국에서의 영업을 위하여 대전 

유성구에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는 영업소를 두었습니다. 참가인들은 모두 C회사의 관계 회사입니다.

원고는 2018. 5. 1.경 참가인 본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서울 강남구에 있는 참가인 B의 서울사무실에

서 신규 프로젝트 어카운트 매니저(Greenfield Account Manager)로 근무하던 사람입니다

참가인 본사는 2020. 3. 25. 원고에게 근로계약만료 통지서를 보냈고(이하 ‘이 사건 기간만료통지’), 원고

는 2020. 6. 9.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기간만료통지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구제 신청을 하

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의 사용자는 참가인 본사인데, 참가인 본사에게는 대한민국법(근로기

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이에 불복한 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신

청한 재심 역시 기각되었으나(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원고가 이 사건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소를 제기하

였습니다.

제1심은 이 사건 재심판정과 같이 참가인 본사가 원고의 실질적인 사용자이고, 이 사건 근로관계에는 대한

민국법(근로기준법)이 아니라 미국 델라웨어 주법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반면에 원심은 원고가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는 대한민국

이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의 준거법은 대한민국법(근로기준법)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8조가 적용

되는지가 문제되는데, 근로기준법 제11조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참가인 본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대

한민국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원고 밖에 없더라도 참가인 본사가 외국에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

하고 있는 한 근로기준법 제11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참가인 본사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근로기준법의 규정이 전부 적용된다고 판단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였습니다.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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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결 요지

대상판결은 준거법 결정(대한민국 근로기준법)에 관한 원심의 판단에는 수긍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심이 상시 5

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판단기준 및 상시 사용 근로자 수 산정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보아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하였습니다.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11조는,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고

(제1항),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제2항)고 규정하여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범

위를 달리 규율하고 있다. 외국기업이 국내에서 사업활동을 영위하며 근로자를 사용하는 국제근로관계에서는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는 ‘상시 5명 이상의 근

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근로기준법 제11조의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 단위로서, 이는 근로조건의 규율, 근로자들 간의 

의견 교환 및 협의, 경영상 해고를 비롯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등을 위한 기초 단위가 된다.  따라서 근로관계

의 각종 규율이 통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라고 볼 수 있는 경우

에 한하여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구성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11조의 사업 또는 사업장은 대한민

국 내에 위치한 사업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외국기업이 외국에서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국의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될 뿐

이므로,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에서 사용하는 근로자 수까지 합산하여 근로기준법 제11

조제1항의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나. 이 사건의 판단

① 미국에 본사를 둔 법인인 참가인 본사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신규 프로젝트 수주 업무를 위하여 국내에서 

원고 1명을 근로자로 사용한 사실을 알 수 있다.

   
② 참가인 본사가 국내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1명에 불과한 이상 외국에서 사용하는 근로자 수까지 

합산하면 상시 사용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참가인 본사가 근로기준법 제11조제1항이 정

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의의 및 시사점

근로기준법 제11조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동거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가사 

사용인 제외)에 같은 법을 적용하되(제1항),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일부 규정만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2항). 이에 따라 상시 근로자 4명 이하인 사업(장)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을 할 수 없다는 제23조제1항의 규정과 노동위원회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정

한 제28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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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상시근로자 수를 판단할 때의 기준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관하여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 그 자체를 의미

하고(대법원 1993. 2. 9. 선고 91다21381 판결), 하나의 활동 주체가 유기적 관련 아래 사회적 활동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하는 모든 작업이 이루어지는 단위 장소 또는 장소적으로 구획된 사업체의 일부분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도9218 판결). 이러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판단 기준에 따라 법원

은 종래에 이 사건의 원심과 같이 외국계 회사가 국내 사업장에 5명 미만의 상시근로자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외국

에 있는 본사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이루는 것으로 보아 본사 근로자 수와 합산하여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3. 2. 3. 선고 2022누32254 판결 등). 노동위원회 역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사례가 발견됩니다(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 5. 16.자 2023부해347 판정).

대상판결은 위와 같은 국제근로관계에서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을 위한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국내에 위치한 사업 또는 사

업장만을 의미한다고 판시하면서 외국 본사에 있는 근로자까지 합산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할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

확히 하였습니다. 대상판결과 같은 날에 동일한 취지의 판결(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3두37391 판결)이 선고

되었습니다.

https://vo.la/RLDNLU
https://vo.la/ozqiNl
https://vo.la/bDePbu
https://vo.la/EqnZh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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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신판례

(17)	동일한	외국기업을	지배기업으로	하는	한국법인과	 

외국법인의	한국영업소가	근로기준법상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으로	해고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고	본	사례

[대상판결: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3두57876 판결]

1. 사안의 개요

목
차

원고인 주식회사 A는 2006. 5. 10. 설립되어 국내외 여행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외국법인인 B

가 2015. 11.경 원고의 지분 100%를 인수한 뒤, 호주에 본사를 둔 디지털 관광 비즈니스 기업인 C가 

2018. 11.경 B의 지분 100%를 취득해 다국적 기업 C가 원고의 최상위 지배기업이 되었으며 이후 C의 

자회사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C(호주 법인)

B(두바이 법인)

원고 A(한국 법인)

F(홍콩 법인)

E(홍콩 법인)

D(두바이 법인)

D의 한국 영업소

C의 또다른 자회사로 두바이에 본사를 두고 호텔예약사업 등을 하는 D는 2017. 2. 1. 서울 종로구 H건

물 17층에 한국영업소를 설치하였는데, D 한국영업소는 C가 원고의 최상위 지배기업이 된 이후인 2019. 

3.경부터 2020. 12.경까지 원고 사무실을 원고와 함께 사용하였고, 2019. 8. 1. 원고와 위 사무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6. 10. 17. 원고에 입사한 이래 재경팀 소속으로 회계업무를 담당

하다가 2020. 10. 21. 원고로부터 ‘원고는 현재 사업 폐지를 준비하는 상황이며, 참가인이 담당하던 재경

팀 업무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 취업규칙상 “기타 고용관계를 더 이상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사유가 

발생한 때”의 규정에 따라 참가인을 통상해고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해지 통지서를 전달받고 2020 10. 

22.자로 해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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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참가인은 2020. 11. 13.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각하하였습니

다. 참가인은 2021. 3. 15.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가 실질적으로 D 한국영업소

와 통합되어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되었으므로, D 한국영업소 근로자 수를 합산하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 규정이 적용되고, 원고가 사실상 폐업상태라거나 참가인에게 부여할 업무가 없

다는 것은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며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제1심은 이 사건 재심판정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고

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원심 역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원고가 상고하였습니다.

2. 판결 요지

가. 원고가 근로기준법 제11조제1항의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긍정)

대상판결은 아래와 같은 법리 및 사실관계에 비추어, 원고와 D(한국영업소)가 비록 별개 법인격을 갖고 있다하더라도 

이미 인적·물적 조직이 통합되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경영상 일체성과 유

기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상태로 상당한 기간 동안 운영되었기에 사실상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구성하였다고 보았

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와 D의 상시 사용 근로자 수를 합산하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제한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① 근로기준법의 적용 단위가 되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

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를 의미한다. 법인격의 분리 여부가 독립된 사업 또는 사

업장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우선적인 기준이 되므로 법인격이 다른 조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나

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구성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다만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여러 개의 조직 사이에 단순

한 협력관계나 계열회사, 모자회사 사이의 일반적인 지배종속관계를 넘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제적, 사회

적 활동단위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경영상의 일체성과 유기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는 이들을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고 볼 수 있다. 이때 복수의 조직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업무의 종류, 성질, 목적, 수행방식 및 장소가 동일한지, 업무지시와 근로

자의 채용, 근로조건의 결정, 해고 등 인사 및 노무관리가 조직별로 구분되지 않고 동일한 사업주체 내지 경

영진에 의하여 통일적으로 행사되는지, 각 단위별 사업활동의 내용이 하나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결합되어 

인적·물적 조직과 재무·회계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운영되는지 등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② 원고와 D는 동종 해외호텔예약업을 영위하면서 2018. 11.경 호주에 본사를 둔 C회사를 최상위 지배회사로 

둔 계열회사가 되었다. 원고는 주로 일본 등 아시아 지역, D는 유럽 등 전세계 호텔 상품을 취급하였는데, 원

고와 D의 한국영업소는 원고가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면서 두 회사 근로자들이 회

사별 구분 없이 서로의 업무상황을 확인하며 협업을 하였고, 참가인을 포함한 원고 직원들은 D의 이메일 주

소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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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2019. 3. 경 부임한 D의 한국영업소 지사장 G는 원고와 D 한국영업소 소속 직원 전체에 이메일을 보냈고, 

2019. 3. 7. 자 D 한국영업소의 조직도에서도 통합된 팀(Combined team)이라는 표제 하에 지사장 G를 

최상위 관리자로 하여 원고와 D 한국영업소 소속 직원들이 별도 구분 없이 담당 업무별 팀을 구성하는 것으

로 기재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하나의 통합조직으로 편성되어 지사장 G가 원고와 D한국영업소 전체를 관리

하였음을 알 수 있다(원고 대표이사는 싱가폴 거주로 국내 부재중이었으며 조직도에 포함되지 않음).

   
④ 2019. 3. 이후 참가인이 속한 원고 재경팀의 업무 일부가 D로 이전되었으며, 참가인을 비롯한 원고의 근로

자들은 D의 회계업무도 일부 분담하여 수행하였다. 참가인이 업무가 과중해진 문제 등으로 원고 내 상급자

와 다툼과 갈등이 발생하자, D의 한국영업소 지사장 G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지사장 

G는 참가인의 대리인과 권고사직 조건을 협의하면서 ‘원고와 D 한국영업소가 합쳐지는 중이라면서 참가인

을 같은 회사 소속 부서원’이라고 표현하거나 D 한국영업소 인사팀 직원으로 하여금 참가인의 근태를 구체

적으로 기록하도록 지시하는 등 참가인 포함 원고 소속 직원들의 인사 및 노무관리까지 담당하였다. 

   
⑤ 참가인은 2020. 2. 26. 원고 및 D 한국영업소 소속 전체 직원들에게 하나의 노동조합 설립을 제안하는 이메

일을 보냈는데, 해당 메일에는 인수합병과 조직개편 이후 원고 직원들이 사직을 강요당했다는 내용이 포함

되었다. 지사장 G는 원고 및 D 한국영업소의 전체 직원에게 “원고와 D 한국영업소의 합병 과정에서 일부 직

원들이 퇴사한 사실은 있으나 원고와 D 한국영업소가 사직을 강요한 바는 없고 원고 직원들의 퇴사 경위는 

참가인의 주장과 다르며 참가인이 제기한 문제에 대하여는 회사 차원에서 추가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⑥ D의 아시아지역 관리자인 H는 참가인의 승진, 휴직에 관하여 직접 협의하고 이를 승인하였으며, 연차휴가 

사용을 독려하거나 근태 관련 보고를 받는 등 직접 인사노무 결정권한을 행사하고, 원고의 재무 회계업무에

도 관여하였다.

   
⑦ 2020. 3.기준 원고의 근로자는 총 12명 남짓이었는데, 그 중 5명은 사직 후 바로 D 한국영업소로 소속을 옮

겨 근무하였으며, 이 사건 해고 무렵 원고의 상시 사용 근로자 수는 3명, D 한국영업소의 상시 사용 근로자 

수는 6명이었다.

나. 이 사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부정)

대상판결은 위와 같이 원고와 D한국영업소가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

되는 상황에서, 원고가 참가인에 대해 “원고가 사업 폐지를 준비하는 상황이고 참가인이 담당하던 재경팀 업무가 더 이

상 필요하지 않게 되어 참가인에게 부여할 업무가 없다”는 이유로 근로계약해지 통보를 한 것은 아래와 같은 내용에 비

추어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① 어떤 기업이 사업 부문 중 일부를 폐지하기로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사업 축소에 해당할 뿐 사업 

전체의 폐지라고 할 수 없으므로, 폐지하려는 사업 부문에 속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서 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이하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위 상황에서의 해고가 정리해고

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지만 폐업으로 인한 통상해고로서 예외적으로 정당하기 위해서는, 일부 사업의 

폐지·축소가 사업 전체의 폐지와 같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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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일부 사업의 폐지가 폐업과 같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는 해당 사업 부문이 인적·물적 조직 및 운영상 독립되

어 있는지, 재무 및 회계의 명백한 독립성이 갖추어져 별도의 사업체로 취급할 수 있는지, 폐지되는 사업 부

문이 존속하는 다른 사업 부문과 취급하는 업무의 성질이 전혀 달라 다른 사업 부문으로의 전환배치가 사실

상 불가능할 정도로 업무 종사의 호환성이 없는지 등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살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6두64876 판결).

   
③ 통상해고 주장 관련: 원고와 D 한국영업소가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되어 서로 독립한 별개의 사업

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ⅰ) 업무종사의 호환성 및 전환배치 가능성이 

인정되는 점, (ⅱ) 실제로 원고 소속 근로자 중 상당수인 5명이 D 한국영업소로 소속을 변경하여 계속 근무

하고 있는 점, (ⅲ) D 한국영업소가 원고의 주된 사업 지역인 일본 소재 호텔을 대상으로 한 영업을 종료하였

다고 볼 사정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사업폐지는 사업 일부 축소나 D 한국영업소로의 업무통합

으로 보일 뿐이고, 원고와 D 한국영업소라는 하나의 사업장이 영위하는 사업 전체의 폐업과 같다고 보기 어

렵다. 이와 달리 참가인에게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폐업으로 인한 통상해고가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④ 정리해고 주장 관련: 원고가 D 한국영업소와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해 이 사건 해고가 불가피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ⅱ) 원고가 참가인에 대한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고, 오히려 전체 사업규모 및 사업 내용, 근로자의 총인원 및 C의 계열

사 사이에서 업무상 교류가 활발한 점을 고려하면, 원고는 참가인을 전환배치하는 등으로 고용을 유지할 여

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ⅲ) 원고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을 정한 뒤 그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

하였거나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다는 점을 인정할 근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해고는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의의 및 시사점

대법원은 대상판결과 같은 날에 국제근로관계에 관한 다수의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대상판결외에도 외국 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할 경우 상시근로자 수 산정을 위한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국내에 위치한 사업 또는 사업장만

을 의미하며, 외국 본사에 있는 근로자까지 합산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할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

다(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3두46074 판결,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3두37391 판결).

한편, 대상판결은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법인격의 분리여부가 우선적 기준이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별개 법인격을 갖고 있다하더라도 이미 인적·물적 조직이 통합되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

위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경영상 일체성과 유기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상태로 상당한 기간 동안 운영되었다면, 사실상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에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조직

이라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별개 법인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판결을 종합하면, 국내 사업활동을 하는 외국법인의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할 경우 ① 원칙적으로 국내에 위치한 

사업장의 사용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② 법인격이 다르더라도 계열사 등 한국 내 여러 개의 지사, 영업소가 실질

적으로 통합된 조직으로 운영되는 예외적인 사정이 있다면,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각 지사나 영업소 소속 근로자

들의 숫자를 합산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https://vo.la/ONOzuL
https://vo.la/EqnZh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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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신판례

(18)	단체협약상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자인	‘현재	재직하고	있는	자’

란	‘회사에	소속되어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를	의미하므

로	휴직	중인	근로자라고	하여	그	지급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

고	본	사례

[대상판결: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4다259443 판결]

1. 사안의 개요

목
차

피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3. 8. 1. 피고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 중인 시

내버스 운전기사입니다. 원고가 소속된 노동조합의 대표노조인 A노동조합과 피고가 소속된 운송사업자 단체

인 B사업조합은 2021. 6.경 유효기간 2021. 2. 1.부터 2023. 1. 31.까지로 정한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

체협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는 조합원의 성과상여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였습니다.

제27조(성과상여금) 회사는 조합원에게 근무(승무)실적과 성과에 따라 후생복지 차원에서 연간 월 

기본급의 600% 한도 내에서 6회로 다음 기준에 의해 성과상여금을 차등 지급한다. 

   
1. 지급대상은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3개월 이전에 입사하고 성과상

여금 지급기준일 이전 2개월 중 근무(승무)실적에 따라 다음표에 의거 차등 지급하며, 지급대상

기간 중 중도퇴사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업무상 재해로 휴업급여를 받는 경우 또는 제3자 재해로 보상금

을 수급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단, 회사는 휴업급여 또는 보상금이 성과상여금 지

급액에 상당하지 않은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한다. 

매년 짝수 월의 10일에, 그날로부터 직전 2개월간의 대상기간에 대한 근무(승무)실적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급.

[*근무(승무)실적 0일: 미지급 / 3일 이하: 90% / 5일 이하: 95% / 5일 초과: 100%]

원고는 2022. 10. 11.부터 2022. 12. 10.까지의 기간 중 5일을 초과하여 근무(승무)하였는데, 위 기간 중 

2022. 11. 11.부터 2022. 12. 10.까지 병가휴직을 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지급기준일인 2022. 12. 

10. 당시 병가휴직 중이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2022년도 6회차 성과상여금 2,098,620원(이하 ‘이 사건 성

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이 사건 성과상여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제1심은 원고가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정한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인 “현재 재직하고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고,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원심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피고가 상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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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결 요지

대상판결은 이 사건이 소액사건심판법에서 정한 소액사건으로서, 상고이유가 같은 법에서 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원심(부산지방법원 2024. 6. 12. 선고 2023나65822 판결)의 

판단 이유를 설명합니다.

① 이 사건 성과상여금은 이 사건 단체협약에 명시적 근거를 두고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대상 및 지

급조건이 확정되어 일률성·고정성이 인정되므로 임금의 성격을 가지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를 근로의 대가로서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사건 단체협약상 ‘중도퇴사자’의 경우와 달리, ‘병가휴직자’의 경우 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현재 재직하고 있는 자’에 ‘병가휴직자’를 제외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명문 규정

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③ 단체협약 제1조제2항(노동조합의 가입범위), 제4조제1항(노동조합활동의 보장) 등 여러 규정에서 ‘재직 중’이

라는 용어가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피고에 소속되어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휴직자’라고 하여 그 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원고에 대한 재직증명서(갑 제7호증)에서도 병가

휴직 기간을 포함하여 재직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④ 반면, 이 사건 단체협약 제36조(하계휴가비)는 ‘근무실적이라 함은 실제 출근하여 근무(승무)한 날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별도의 ‘근무실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에 대해서만 ‘재직’에 대해 ‘실제 

승무(근로제공)’로 축소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⑤ 피고는 ‘현재 재직하고 있는 자’에서 휴직자를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노조위원장이 

‘지급기준일 현재 정상적으로 승무하는 조합원에게는 지급하고 그 외 휴직 등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승무하지 않

는 조합원은 적용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임을 확인합니다’라는 의견을 표시한 바 있으나, 이는 근무(승무)실적이 

없는 경우에 대한 내용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와 같이 근무(승무)실적이 있지만 지급기일에 휴직 중인 경우까

지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로 볼 수 없다.

   
⑥ 피고 주장과 같이 지급기준일 당일 승무(근로제공)한 자만을 의미한다면 2개월의 기간 중 지급기준일 당일 1일

만 승무한 자와, 상당기간 성실하게 승무하고도 필요불가결한 사유로 인해 지급기준일 당일 전후로 휴직한 자 사

이에 현저한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여 불합리하다.

3. 의의 및 시사점 

대상판결의 원심은, 단체협약의 취지상 조항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하여 해석해서는 아니되고, 협약 당사자 사이에 

문언 해석에 관하여 견해가 대립하는 경우, 문언 내용, 단체협약이 체결된 동기 및 경위, 양 당사자가 단체협약에 의하여 달

성하려는 목적과 그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

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단체협약 해석에 관한 기존 대법원의 입장을 재확인하였습니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37574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다109531 판결,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다

26532 판결 등 참조). 

https://vo.la/oiGB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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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상판결의 원심은 지급기준일 기준 ‘재직하고 있는 자’란 원칙적으로 ‘피고에 소속되어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를 의미한다고 보아, 휴직 중인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섣불리 성과급 지급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 관하여 명확한 근무(승무)실적 기준을 규정하고 있었고, 원고가 휴직 전 대상기간 동안 

지급기준을 이미 충족한 상태였기에, 대상기간 동안 근로자의 성과기여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기위한 성과상여금의 성질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급기일 기준으로 휴직 중인 근로자라도 지급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판결 내용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재직자’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면 휴직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므로, 만약 휴직자에 대한 성과상여금 지급에 있어 ‘지급기준일 현재 근무 중인 

재직자’와 차등을 두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정의조항이나 세부규정을 두어 이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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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신판례

(19)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소속	근로자가	추락사한	현장에	 

피	묻은	안전모를	몰래	가져다	두는	등	안전보건조치의	소홀함을	

은폐하고,	중대재해	발생	현장을	훼손한	사안에서	아파트	관리

사무소장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

이	있다고	본	사례

[대상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4. 8. 20. 선고 2023고단3573 판결]

1. 사안의 개요

목
차

피고인 A는 B 주식회사에서 위탁관리하는 경기 양주시에 있는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

무소장으로서, B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관리∙감독해야 할 의무

가 있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입니다. 

B 주식회사는 서울 용산구에서 상시 근로자 2,439명을 사용하여 공동주택 및 빌딩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9. 6. 26.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이 사

건 아파트 관리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고용하는 B 주

식회사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입니다.

피고인 D는 2019. 5.경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 선출된 후 2023. 4.경까지 입주자대표회장

으로 근무한 사람입니다.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속 근로자인 E는 2020. 10. 14. 이 사건 아파트 110동 1, 2호 라인 앞 계단

에서 센서등 교체작업을 하던 중 약 3m 높이의 이동식 사다리에서 추락하여 허리 부위에 부상을 입고 6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피고인 D에게 위 산업재해를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처리하지 않고 입원 치료 기간을 정상 출

근으로 처리하겠다 보고한 뒤, 입원치료비 중 일부를 근로자 개인 비용으로 지급하게 하게 하고, 출근부를 

허위로 작성하였으며, 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 노동관서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E는 2022. 7. 4. 이 사건 아파트 110동 1, 2호 라인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부터 약 3.9m 높이에 설

치된 오수관에 A형 이동식 사다리를 펼쳐서 걸친 다음 위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지상으로부터 약 2.5m 높

이에서 위 오수관을 분리한 뒤 점검하던 중 위 사다리의 접합 부분이 파손되면서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

하였습니다. 

피고인 D는 위와 같은 추락 사망 사고가 발생한 직후 민사상 책임을 질 것을 우려한 나머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실로 찾아가 피고인 A에게 “(재해자가) 안전모를 안 쓰고 올라간 것 같으니 사고 현장에 안전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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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갖다 놔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 A는 E가 병원으로 후송된 직후,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자재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흰색 안전모 2개를 흰색 봉투에 넣어 사고 현장으로 이동한 다음, 그곳 바닥에 흘러 있던 E의 혈액을 가지고 

간 안전모 1개에 묻혀 추락사고 장소에 두고, 나머지 1개의 안전모는 추락사고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소화전 위에 올려놓

는 방법으로 사고 장소를 훼손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산업재해 사실을 은폐하였고, 피고인들이 중대재해 발생현장을 훼손하여 근로감독관의 

중대재해 발생 원인조사를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피고인들을 기소하였습니다.

2. 판결 요지

대상판결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산업재해 발생사실을 은폐하고, 피고인 D가 교사하여 피고인 A가 중

대재해 발생 현장을 훼손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 산업재해 발생사실 은폐 공모 여부 (긍정)

① 피고인 A는 일관되게 ‘피고인 D에게 2020. 10. 14. 센서등 작업 중 E가 사다리에서 추락하여 다쳐 병원에 

보냈다는 사실을 보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산업재해 처리절차표에 의

하더라도 산업재해 발생 시 입주자대표회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있어, 피고인 A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② 피고인 D는 ‘피고인 A가 “E가 작업하다 다쳤는데 며칠 쉬고 나온대요”라고 하기에 “알았다”고 대답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E가 작업 중 다쳐 출근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

인다. 그럼에도 피고인 D는 E가 휴업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출근한 것을 전제로 작성된 2020. 10.분 급여명

세서를 승인하였다.

   
③ E가 출근하지 않은 기간 동안에도 모두 출근한 것을 전제로 산정된 급여명세서를 승인한 행위는 E가 산업재

해로 인하여 출근하지 못한 기간 마치 정상적으로 출근한 것처럼 보이게 하여, 산업재해 발생사실이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적극적인 조치로써 산업재해 은폐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행위에 해당한다.

(2) 산업재해 원인조사 방해 교사 여부 (긍정)

① 피고인 A는 일관되게 ‘피고인 D가 사고현장에 안전모를 가져다 놓으라고 말한 것을 듣고 안전모를 현장에 

둔 것이고, 안전모를 갖다 놓은 후 피고인 D에게 전화를 하여 “사고현장에 안전모를 갖다 놓았다”라고 말하

고 카카오톡으로 안전모를 갖다 놓은 현장 사진을 전송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관리사무소 직원인 F는 사망 사고 발생 당일 관리사무실에서 피고인들이 ‘사다리 등’을 언급하며 조용히 대

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았고, 그 후에 피고인 A가 안전모를 들고 사고현장으로 가는 모습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A가 같은 날 10:31경 피고인 D에게 아직 E의 피가 바닥에 흥건하게 고여 있는 상황에

서 안전모를 바닥에 놓은 사진을 찍어 피고인 B에게 전송한 사실이 인정된다.

   
③ 피고인 D는 피고인 A로부터 위와 같은 사진을 전송받고도 안전모가 바닥에 놓여 있는 이유에 관해 묻지 않은 채, 

피고인 A가 ‘잘 조치했다’고 하자 ‘알았다’고만 대답하였다. 이는 사고 발생 당시 E가 안전모를 쓰고 올라간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하여 사고 현장에 안전모를 갖다 놓으라고 지시한 사람의 행동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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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피고인 D는 사고 당일 안전모를 갖다 놓으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취지가 향후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D가 안전모를 갖다 놓으라고 말한 시점은 사고 발생 직후인 점, 위와 같이 

피고인 A가 피고인 D에게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모를 비치한 모습이 아닌, E의 피가 흥건하게 고여 있

는 옆쪽 바닥에 있는 안전모의 모습을 찍어 전송한 점 등 피고인 D가 위와 같은 말을 한 시점 및 상황을 고려

하면, 향후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의도로 안전모를 갖다 놓으라고 말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⑤ 안전모의 비치 유무는 산재 발생 현장에 사업주 등의 책임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고, 현장에 없

던 안전모를 갖다 놓는 것은 사고 당시 현장 상태를 변동시키는 행위이며, 피고인 D는 현장에 안전모를 갖다 

놓으라는 말을 할 당시 안전모를 갖다 놓으면 사고 당시와는 현장 구성이 달라진다는 점에 대해서는 알고 있

었으므로, 피고인 D는 안전모를 갖다 놓는 행위가 산재 현장 훼손 행위라는 인식도 충분히 있었다고 보인다.

3. 의의 및 시사점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안전보건과 관련된 미비한 문서를 사후적으로 조작·작출하거나 중대재해 현장을 훼손하

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상판결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중대재해 발생 시 현장을 훼손하거나 관련 증거 등을 사후적으

로 조작하는 경우 중대재해 발생 자체에 따르는 범죄의 성립과는 별개로 중대한 범죄행위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한 점에서 대

상판결은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행위는 구속 사유가 되거나 양형에 상당히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대상판결은 피고인 D와 검사가 항소하였지만 모두 항소 기각되었고, 쌍방이 상고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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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신판례

(20)	회식자리	폭행,	부하	직원	차량	사적	이용,	 

휴가	직전	부당한	업무지시,	허위	인사평가	자료	작성	등은	 

불법행위로서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고,	사용자는	보호의무	

해태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대상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8. 16. 선고 2022가합512237 판결]

1. 사안의 개요

목
차

원고 A(이하 ‘원고’)는 2012. 3. 16.부터 2021. 4. 30.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 연구원의 연구원 내지 선임

연구원으로서 근무하였던 자입니다. 

피고 연구원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원자력 

관련 연구·개발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이고, 피고 B, C, D(이하 피고 B, C, D를 통틀어 

‘피고 B 등’)는 모두 피고 연구원 소속 근로자였습니다.

원고는 최초 2017. 8. 7. 피고 연구원 고충처리위원회에 “피고 B가 원고에 대하여 실시한 2016년 인사평

가(이하 ‘이 사건 인사평가’)가 부당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면서 인사평가 제도개선, 평가자 피고 B에 대

한 피고 연구원의 경고 등 조치, 원고의 타부서 인사발령을 요청하는 신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이하 ‘이 사

건 고충처리신고’). 그런데 이 사건 고충처리신고가 ‘이 사건 인사평가의 부당함을 객관적으로 확증할 수는 

없으나, 원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타부서에 전보조치할 수 있도록 기관장 등에게 건의’하는 정도로 결과 

통보되자, 원고는 다시 2021. 3. 23. 국민신문고를 통해 ‘피고 B 등이 원고에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

는 행위들을 하였고, 피고 연구원이 이를 제재하지 않고 계속 묵인하였다’는 취지의 민원(이하 ‘이 사건 민

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 민원의 담당 처리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시를 받은 피고 연구원은 내부조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외부 노무법인에 조사를 의뢰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 연구원은 ① 피고 D의 원고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피고 D에 대하여는 특별한 조치를 요구하지 않았으나, ② 피고 B, C의 

경우 아래와 같은 원고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일부 인정하여 관련 규정에 따른 인사 조치를 권고하는 내

용으로 의결하고, 피고 연구원은 피고 B에 대하여 경고처분을, 피고 C에 대하여 주의촉구 처분을 하였습니다.

당사자 직장 내 괴롭힘 행위

피고 B

2012. 3.경 ~ 2017. 4.경 중

① 원고의 차량을 3회 빌려 이용함

② 회식자리에서 원고의 머리나 배를 툭툭 침

③ 원고의 휴가 중 또는 휴가기간을 앞둔 시점에 업무를 지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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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직장 내 괴롭힘 행위

피고 C
2019. 12. 3. 면담 시 ‘정책연구부에서 평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내 오른팔을 해라, 나와 

척지면 끝까지 괴롭힐 것이다’라는 발언을 함

그러자 원고는 피고 B 등을 상대로 ‘원고 차량 사적 이용’, ‘회식 자리에서의 폭행’, ‘휴가기간 중 업무지시’ 등을 이유로 한 

불법행위책임을, 피고 연구원에 대하여는 사용자 책임과 독자적인 불법행위책임(예비적으로 채무불이행책임)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2. 판결 요지

대상판결은 ① 피고 B 등의 불법행위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과 피고 연구원의 사용자 책임, ② 피고 연구원의 독

자적인 손해배상책임 부분을 나누어 판단하였으며,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 중 피고 C, 피고 연구원에 대한 각 청

구는 일부 인용하고, 피고 B, D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가. 피고 B 등의 불법행위책임과 피고 연구원의 사용자 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부분 (원고는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사이에 이루어진 피고 B, D, C의 행위 각 10개, 5개, 10개를 특정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주장하였
습니다)

① 피고 B의 불법행위책임 및 피고 연구원의 사용자책임

피고 B가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주장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회식 자리에서 폭행, 원고의 개인차량 사적 이

용, 원고의 휴가 중 또는 휴가 직전 부당한 업무지시, 허위 인사평가 자료 작성 및 평가 등) 중 일부를 한 사실

이 인정되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다고 보인다. 근로기준법 제

76조의2는 2019. 1. 15.에 신설되어 2019. 7. 15.부터 시행된 규정이므로 위 규정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

으나, 피고 B가 업무의 적정 범위를 넘는 각 행위를 저질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끼친 것은 사회통념상 위

법하다고 보이므로, 이를 불법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B와 그 사용자인 피고 연구원은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위자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손해의 발생과 가해자를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로서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안 때를 의미하고, 불법행위가 계속적으로 행

하여지는 결과 손해도 역시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손해는 날마다 새로운 

불법행위에 기하여 발생하는 손해로서 민법 제766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각 손해를 안 때로부터 

각별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30285 판결 참조). 피고 B의 

위 각 행위는 2017. 6. 이전에 이루어진 행위로서, 행위 당시로부터 3년이 지난 후인 2022. 2. 21.에 이 사

건 소가 제기되었음은 명백한 이상,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 사건 소제기 전에 이미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https://vo.la/uvox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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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피고 D의 불법행위책임 및 피고 연구원의 사용자책임

원고는 피고 D가 피고 B의 부당행위에 대한 신고 및 조치요구 묵살, “다른 부서에 나쁜 말을 전하여 못가게 

하겠다”, “이렇게 하면 이 업계에서 일하기 힘들다”는 발언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일관되고 구체

적으로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원고의 진술 외에는 이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노무법인 조사, 

심의위원회 의결에서도 위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설령 피고 D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고 이것이 불

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 D, 피고 연구원은 이에 대하여 소멸시효 항변을 하고 있고, 앞서 피고 B

의 경우에서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로 피고 D의 각 행위 당시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

음은 명백한 이상,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③ 피고 C의 불법행위책임 및 피고 연구원의 사용자책임

(ⅰ) 원고는 2019. 12. 3. 피고 C와 면담한 이후로 피고 C가 개별 면담에서 충성을 강요하며 “나와 척지면 

끝까지 괴롭힌다”는 협박성 발언과 같은 발언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온 점, 

(ⅱ) 피고 C는 노무법인 조사 당시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비슷한 취지의 발

언이 있었을 수 있다’고 인정하였던 점, (ⅲ) 이러한 이유로 이 사건 노무법인 보고서에는 피고 C가 위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 연구원은 2021. 10. 7. 심의위원회 의결, 인사관리팀 검

토를 거쳐 피고 C에 대하여 주의촉구 처분을 한 점, (ⅳ) 피고 C가 심의위원회 의결결과나 주의촉구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C가 2019. 12. 3.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나와 척지면 끝까지 괴롭힌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위 발언의 내용, 피고 C의 지위 등에 비추어 보면 경험칙상 원고가 피고 C의 위 발언으로 정신적 고

통을 받았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 연구원은 피고 C의 사용자로서 책임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C와 피고 연

구원은 원고에게 위와 같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위자할 책임이 있다.

   
④ 이 사건에서 드러난 피고 C의 행위의 경위, 내용, 정도 및 변론 전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 C

의 행위로 인한 원고에 대한 위자료는 그 액수를 1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나. 피고 연구원이 독자적으로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

① 고용관계 또는 근로관계는 이른바 계속적 채권관계로서 인적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이므로, 고용계약

에 있어 피용자가 신의칙상 성실하게 노무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함에 대하여, 사용자로서는 피용자에 대한 

보수지급의무 외에도 피용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피용자가 그의 의무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손해

를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피용자의 생명, 건강, 풍기 등에 관한 보호시설을 하는 등 쾌적

한 근로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피용자를 보호하고 부조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8. 2. 10. 선고 95다39533 판결,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8다270876 판결 등 참조).

   
②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연구원은 근로계약에 수반하는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인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담하므로 원고가 직장 내 괴롭힘 등 업무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면 원고가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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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고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가능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

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 연구원은 원고에게 이

러한 보호의무 해태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③ 피고 B는 2013.경부터 2017. 6.경까지 원고에 대하여 회식자리 폭행, 개인차량 사적 이용, 휴가 직전 부당

한 업무지시, 허위 인사평가 자료 작성이라는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피고 C는 2019. 12. 3. 원고와의 개별

면담에서 충성을 강요하며 ‘나와 척지면 끝까지 괴롭힐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이

러한 피고 B, C의 행위는 피고 연구원의 업무를 수행하던 중 일어난 것이므로, 그 자체로 피고 연구원이 원고

가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 적절한 인적 환경을 마련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원고가 이러한 피고 B, C의 행위에 대하여 절차에 따라 문제를 제기하였지만, 피고 연구원은 2017. 8. 7. 제

기된 이 사건 고충처리신고에 대하여 원고와 2차례 면담을, 피고 B와 1차례 면담을 실시하였을 뿐, 문제된 

회식에서의 동석자에 대한 조사 등을 전혀 실시하지 않은 채, 원고 및 피고 B에 대한 면담결과만을 토대로 

‘이 사건 인사평가의 부당함을 객관적으로 확증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연구원이 

이 사건 고충처리신고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⑤ 게다가 원고는 이 사건 민원에서도 이 사건 인사평가의 부당함을 지적하였는데, 노무법인 보고서 중 이 사건 

인사평가와 관련된 부분의 참고인 진술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노무법인 조사 당시에도 

이 사건 인사평가와 관련하여 참고인 조사가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 연구원으

로서는 노무법인에 이 부분 조사를 추가로 의뢰하거나 자체적으로라도 객관적 진술 확보를 위한 조사를 진

행하였어야 하나, 추가적인 조사 없이 이 부분을 피고 B에 대한 처분사유로 삼지 않았으므로, 피고 연구원은 

이 사건 민원과 관련하여도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⑥ 피고 연구원은 원고가 2021. 3. 23. 외부기관 국민신문고에 이 사건 민원을 제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의 조사 지시가 내려오기 이전까지 이 사건 고충처리신고에 대한 조사를 제외하고는 관련 조사나 대응방안 

마련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를 묵인한 것으로 보인다.

   
⑦ 이 사건 고충처리신고에 따른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다고는 볼 수 없으나 결과적으로 휴직 및 파견근무를 

통해 원고의 요청에 따른 전보 조치는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민원에 대한 조사 역시 불충분

한 부분은 있으나 피고 연구원은 그 조사과정에서 원고의 요청사항 반영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한 것

으로 보이는 점, 피고 연구원은 피고 C의 불법행위에 따른 사용자책임을 별도로 부담하는 점과 함께 원고가 

처한 인적 환경, 원고가 입은 불이익의 정도 및 원고가 결국 피고 연구원을 퇴사하기에 이른 점 등 이 사건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 연구원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를 400

만 원으로 정한다.

3. 의의 및 시사점

대상판결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

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이에 위반

하는 행위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된다’는 대법원 판례의 기

본적인 입장을 재확인 하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등 참조).

https://vo.la/MwPqg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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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대상판결은 ‘고용계약에서 피용자가 신의칙상 성실하게 노무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함에 대하여, 사용자로서는 피

용자에 대한 보수지급의무 외에도 피용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피용자가 그의 의무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손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피용자의 생명, 건강, 풍기 등에 관한 보호시설을 하는 등 쾌적한 근로환경을 제

공함으로써 피용자를 보호하고 부조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

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사용자의 보호의무에 입각하여(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8다270876 판결 등 참조), 각 

가해자인 피고들의 불법행위책임 소멸시효 완성과 별개로 피고 연구원이 사용자로서 근로자인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

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특히 그 손해배상금액이 각 가해자인 피고 개인들에 비하여 중하게 인

정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판결입니다.

대상판결은 쌍방이 항소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

https://vo.la/VGoW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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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신판례

(21)	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제1항의	입법취지에	따라,	관급자재

비를	공사금액에	포함시킬	수	없으며	그	결과	공사금액이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	없다고	본	사례

[대상판결: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24. 10. 16. 선고 2023고단226 판결]

1. 사안의 개요

목
차

피고인 A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A종합건설’)는 경북 영덕군에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건

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20. 12. 17.경 한국수자원공사와 ‘영덕군 지방상수도 영덕읍 관망

정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4,220,844,450원(변경 후 약 38억 원)에 시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

한 후 2021. 1. 6.경 착공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의무가 있는 사업주였습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종합건설에 소속된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

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였으며, 피고인 C는 피고인 A종합건설의 대표이사이자 그 사

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등의 의무가 있는 경영책임자였습니다.

    
피고인 B와 A종합건설은 2022. 7. 4. 09:05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피고인 A종합건설 소속 피해자 

D(남, 52세)로 하여금 화물차(이하 ‘이 사건 트럭’)를 이용하여 폐콘크리트 상차 작업을 하도록 하였습니

다. 이 때 ①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화물차를 운전하는 피해자에게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경우 갑작스러운 

주행이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및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키는 조치를 준수하도록 하지 않고, 

② 작업계획서에 협착의 위험 예방대책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운전석 이탈 금지를 명시한 작업계획서와 달

리 피해자가 운전석을 이탈하게 함으로써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하지 아니 하였으며, ③ 작업계획서상 

작업지휘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실제로는 작업지휘자가 없이 이 사건 공사 작업이 이루어지게 한 

업무상의 과실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폐콘크리트 상차 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이 사건 트럭의 시동을 켠 

상태로 운전석을 이탈하였고, 마침 시동이 켜져 있던 이 사건 트럭이 피해자를 향해 미끄러지면서 이 사건 

공사현장 인근 담벼락과 이 사건 트럭 사이에 피해자가 끼이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40

경 다발성 늑골 골절, 폐손상 등으로 사망(이하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상과실치사

죄(피고인 B)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피고인 B, 피고인 A 종합건설)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C가 A종합건설의 경영책임자로서 중대재해처벌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 C와 피고인 A종합건설이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로 기소되었습니다.

2. 판결 요지

대상판결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 및 A종합건설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점 및 피고인 B의 업무

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 각 유죄, 피고인 C 및 A종합건설의 중대재해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각 무죄 판

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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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피고인 C, A종합건설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제1항(이하 ‘이 사건 부칙’)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하 공사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

벌법의 시행을 유예하고 있고, 위 부칙은 공사금액 산정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검사는 공

사금액을 계약서에 규정된 금액 이외에 자재비 등을 포함한 공사에 소요되는 총 금액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고 주장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또한 ‘공사금액은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한 총 공사금액

으로서 시공사인 도급인은 발주자와 계약한 금액을 기준으로, 수급인은 도급인과 체결한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다만 도급인이 제공하는 재료의 가액(시공사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의 경우 총 공사금액에 포함’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는 공사금액이 50억 원 미만의 공사로 중

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유예되는 공사에 해당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C, A종합건설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ⅰ) 이 사건 공사는 한국수자원공사와 피고인 A종합건설 사이에 2020. 12. 17. 공사금액 4,220,844,450원

으로 하여 체결되었다. 관급자재대 1,025,378,000원은 원가계산서에서 확인될 뿐, 공사계약서, 착공신고

서 등 관련 공사서류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공사금액은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한 총 공사금액으로서 발주

자와 시공사 사이에 체결된 공사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계약당사자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이 되는 공사인지 명확한 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

   
(ⅱ) 영세사업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준비기간을 충분히 두기 위하여 유예기간을 두기로 한 이 사건 부칙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공사금액은 1차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

합한 해석으로 보인다. 해석론으로 관급자재비를 중대재해처벌법 공사금액 산정시 공사금액에 포함하는 것

은 위 부칙 조항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보인다.

   
(ⅲ) 만일 관급자재를 사용한 수급인에 대하여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함으로써 규제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면, 이 사건 부칙에 공사금액 산정시 관급자재비를 포함한다는 법률을 두고 이에 의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

여야 할 것이고, 그러한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입법목적을 앞세운 해석을 통하여 처벌의 대상을 확대함으

로써 그 규제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은 형사법에 있어서의 엄격해석의 원칙, 죄형법정주의의 정신에 어긋나

는 것으로서 보인다.

   
(ⅳ) 관급공사에서 관급자재비용이 공사계약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상 공사금액 산정에 관급

자재비가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나, 관급자재비용이 분리발주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상 공사금액 산정에 

관급자재비를 포함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으로 보인다.

(ⅴ) 피고인 A종합건설은 2022. 8. 19. 한국수자원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계약금액을 3,865,863,000

원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공사의 정산금액에 관급자재비 1,025,378,000원을 합하

면 4,891,241,000원으로 50억 원에 미달한다.

② 피해자 사망원인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ⅰ) 증인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트럭과 담벼락 사이에 끼어 움직이지 못했던 상황이었고, 피해

자를 구하기 위해 포크레인으로 위 트럭을 이동시킨 후에야 피해자를 눕힐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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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트럭은 당시 시동이 켜져 있었고, 기어가 중립인 상황이

었으므로 피해자가 더위를 피해 트럭을 이동시킨 후 차에서 내려 담벼락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주차브레이

크가 제대로 채워지지 않아 내리막 경사로에서 서서히 이동하던 트럭에 끼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ⅲ) 구급활동일지에 ‘환자증상에 외상, 찰과상, 호흡정지, 신고 1분 전 큰 숨을 내쉰 후 의식이 없어졌다고 함. 피

해자 외관상 복부 찰과상 외 특이사항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당시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은 이 법정

에서 피해자가 출동 당시부터 호흡과 맥박이 없는 심정지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최초 발견자가 

발견했을 때 의식상실 상태였고, 구급대원이 출동하였을 당시부터 트럭과 담벼락 사이에 끼임으로 인하여 

호흡정지 상태였으므로 심폐소생술 과정의 흉부압박이 피해자의 사망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③ 피고인 B의 업무상 주의의무위반 및 인과관계 주장에 관한 판단:

(ⅰ) 차량계 작업계획서상 작업지휘자는 피고인 A종합건설의 직원 E이었음에도 E는 당시 현장에 존재하지 않았다.

   
(ⅱ) 피고인이 작업지휘자라고 주장하는 F는 경찰에서 ‘배관 작업과 관련하여 기술적인 부분에 관해 작업을 이끌

어 가는 역할이지만, 재해자는 장비팀 소속이라 제가 지시하지 않는다. A종합건설 측에서 작업지휘자를 배

치하는 지시는 따로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ⅲ) 만약 작업지휘자가 있었다면 피해자가 이 사건 트럭을 작업현장에서 이동하여 위 트럭에 내리는 경우 운전

석 이탈을 막았을 것이고, 작업지휘자가 피해자의 운전석 이탈을 막지 못하였더라도 피해자가 이 사건 트럭

과 담벼락에 끼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트럭을 이동시켜 피해자를 구조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다.

3. 의의 및 시사점

대상판결에 앞서 선고된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사건에서는 모두 유죄가 인정되었으나, 대상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

후 최초로 선고된 중대재해처벌법위반에 대한 무죄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가집니다. 

   

대상판결 이전에 고용노동부는 해설서 및 질의회시 등을 통하여 “공사금액”에는 관급자재비와 같이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

료의 가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설명하여 왔습니다(중대산업재해감독과-4422, 2022. 11. 10., 중대재해처벌법령 FAQ 

등).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나 고용노동부 고시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서도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비를 공사금액(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

에 포함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상판결은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

은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확장해석금지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17847 판결 참

조)는 대법원 판결에 입각하여, 이 사건 부칙에서 위와 같이 공사금액 산정 시 관급자재비를 포함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

고 있지 않은 이상 입법목적을 앞세운 해석으로 처벌의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형사법의 엄격해석의 원칙, 죄형법정주의의 

정신에 어긋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상판결에 대하여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대구지방법원 2024노4334) 계속 중입니다.

https://vo.la/VHPCZ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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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신판례

(22)	고속도로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협력업체	

근로자들과	해당	업무를	도급한	공사	사이에	불법파견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대상판결: 수원고등법원 2024. 8. 21. 선고 2023나11343 판결]

1. 사안의 개요

목
차

피고 공사는 고속도로 설치·관리,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공법인이고, 피고보조참가인 A회

사는 피고로부터 입찰을 통하여 ① 지능형 교통체계(Intelligent Transport System, 이하 ‘ITS’) 유지관

리 용역, ② 통행료수납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③ 제한차량단속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등 정보통신시설에 

관한 용역 업무를 담당하는 사업자입니다. 그리고 원고들은 A회사에 고용되어 고속도로에서 정보통신시설

의 유지·관리 업무(이하 ‘이 사건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피고는 1996. 6.경 고속도로 교통 시스템 등 도로에 관한 각종 정보통신시설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100% 출자로 자회사인 주식회사 B공단을 설립하였고, 2001년경 위 B공단을 민영화하였으며, A회사는 

위 B공단의 지분 66%를 인수하였습니다. A회사는 이후 2009. 12.경까지는 사업권을 보장받았으나, 이

후부터는 각 지역별로 경쟁입찰을 통하여 이 사건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할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업체

(이하 ‘참가인들’)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A회사에 고용된 후 피고 지역본부 내지 지사에 파견되어 사용사업주인 피

고의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피고의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

률」(이하 ‘파견법’)에 따라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는 등의 청구를 하였습니다. 

제1심은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였고, 이에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판결 요지 

대상판결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제1심 및 항소심에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A회사를 

비롯한 참가인들에게 고용된 후 피고의 지역본부 내지 지사에 파견되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

고 피고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제1심과 달

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1. 피고가 원고들에게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① 원고들은 피고 감독원에게 매일 점검자, 점검시간, 점검내용이 기재된 일일업무일지, 초과근

무내용이 기재된 특별근무일지 또는 연장근무일지, 정보통신설비의 고장일시 등이 기재된 고

장수리확인서, 대체근무 실시확인원(이하 ‘일일업무일지 등’)을 제출하여 확인받았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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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 감독원에게 제출한 일일업무일지 등은 업무 내역이 간략하게 기재되어 있을 분이므로 업무상 

지휘·명령의 징표라기보다 원고들이 피고 감독원에게 업무 진행 상황을 간단히 보고하고 용역대금을 산정하

기 위한 문서에 불과한 반면, 원고들은 참가인들에게 별도의 일일업무일지, 특별근무일지 등을 통하여 구체적

인 업무내역을 보고하였다.

   
② 피고가 참가인들에게 업무를 위탁하면서 작성한 과업지시서(이하 ‘이 사건 과업지시서’)는 참가인들이 수행

할 업무의 범위, 달성 목표 등을 개략적으로 설명하고 있어, 참가인들에게 어떠한 업무를 위임하는지 범위를 

특정하기 위한 목적일 뿐, 위 과업지시서만으로 정보통신시설의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

다. 반면, 참가인들이 각자 별도로 작성한 업무매뉴얼에는 과업 대상시설을 구성하는 설비·부품이 상세하게 

구분되어 있고, 해당 설비, 부품의 사진, 설계도 등도 함께 게시되어 있다.

   
③ 피고 감독원이 네이버 밴드,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유지·관리 업무에 관한 일반적 지시

를 하였으나, 구체적인 업무상 지시·명령을 한 적은 없고, 일주일 또는 한 달에 1~2번 정도의 주기로 지시하

였을 뿐이며, 피고는 민원을 통하여 알게된 고장 설비를 신속하게 수리해줄 것을 요청한 것일 뿐이므로 상당

한 지휘·명령의 징표로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의 일부 감독원들이 원고들의 근무 태도 등에 관여한 것은 신

속한 수리를 요청하기 위함이고, 업무수행 현장 동행은 원고들이 유지·관리업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는지 확인

하기 위한 행위에 불과하다.

   
④ A회사는 자체 제작한 서비스 유지·관리 정보시스템(Service Maintenance Information System)를 통하

여 원고들로부터 구체적인 업무 진행 상황을 보고받는 등 원고들의 일일 업무현황을 상시적으로 보고받았으

며, 원고들에게 구체적인 업무상 지휘·명령을 하였다.

2.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참가인들은 원고들에 대한 노무관리 권한을 독자

적으로 행사하였다.

① 원고들과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별개의 사무실을 사용하고, 퇴사하거나 휴가 상태에서 서로 업무를 대행하지

도 않는 등 근무환경이 상이하다.

   
② 원고들의 업무는 정보통신시설의 유지·관리 업무인 반면, 피고의 업무는 ITS 사업 관련 계획 수립, 제도 정비, 

각종 시스템 구축, 설계 및 발주 업무이며, 피고는 정보통신시설의 유지·관리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부서나 

인력을 갖추고 있지 않아 전문성과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③ 피고가 원고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하는 등 업무상 협조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에 편입되

었다고 볼 수 없다.

④ 참가인들은 독자적인 기준에 따라 원고들을 비롯한 근로자를 채용하였고, 인사 사항이나 근로조건도 독자적

으로 관리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기술직무교육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표창장 수

여는 사기진작 및 협업의 증표일 뿐, 인사평가를 위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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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고들의 업무는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력이 요구되며, 참가인들은 독립적인 기업조직과 설비를 갖추고 있다.

① 이 사건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는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력이 필요하여, 참가인들은 다양한 매뉴

얼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으며, 원고들에게 지식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교육을 하고 있다.

   
② 피고는 참가인들에게 이 사건 유지·관리 업무를 위하여 전문성과 기술력을 요구하고 있으나, 스스로 위 업무

를 수행할 기술이나 경험을 갖추지 않고 있고 오랜 기간 외부에 위탁하여 왔다.

   
③ 참가인들은 정보통신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한 독자적인 설비, 다양한 장비, 실용신안 등 다양한 자산을 보유

하고 있다.

   
④ 참가인들은 이 사건 유지·관리 업무를 위하여 독립적인 기업조직을 갖추고 있고, 이 사건 유지·관리 업무 관

련 매출 및 근로자 수가 전체 매출 및 근로자수 대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으므로, 참가인들은 이 사건 

유지·관리 업무가 없더라도 기업을 유지할 만큼의 매출을 유지하고 있다.

3. 의의 및 시사점

법원은 다수의 사례에서 협력업체(수급인)의 업무에 전문성과 기술성을 요하는 경우에 근로자파견을 부정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7다17955 판결, 대법원 2022. 4. 14.자 2021다309811, 2021다309828(병합) 판

결,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다210621 판결, 대법원 2023. 1. 12.자 2022다279870 판결, 대법원 2024. 3. 

28.자 2023다305431 판결 등].

대상판결은 도급업체가 해당 업무를 수행할 기술력이 없어 고도의 전문성·기술력을 갖춘 수급업체들에게 용역을 경쟁입

찰을 통하여 위탁한 사안에서 근로자파견관계를 부정함으로써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력이 있는 업무를 위탁하는 것만으로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대상판결에 대하여 원고들이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대법원 2024다293689호) 계속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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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신판례

(23)	공공기관의	고위직으로	재직하면서,	근무시간	등에	유튜브	 

채널	및	블로그	등을	운영하며	영리행위를	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본	사례

[대상판결: 광주고등법원(전주) 2024. 8. 29. 선고 2023나12543 판결]

1. 사안의 개요

목
차

피고는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기안전에 관한 조사·연구·기술개발 및 

홍보업무와 전기설비에 대한 검사 점검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공기관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고위직으로 근무하였습니다.

피고는 2020. 9.경 ‘원고가 업무시간 중 유튜브에 업로드 하기 위한 영상을 제작하였고, 유튜브 채널을 운

영하여 수익을 발생하였으며, 자동차 회사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취지의 민원을 접수 

받고, 이후 사실관계 확인 조사와 감사실 조사를 각 진행하였습니다. 피고의 감사실은 원고를 중징계할 것

을 요구하였고,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인사위원회 개최 예정일을 통지하였는데, 원고는 인사위원회 출석을 

포기하였습니다. 원고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인사위원회는 원고를 해임하기로 결의하였으

며, 같은 날 피고는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이하 ‘이 사건 해고’)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 해고의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원고는 2017. 5. 22.부터 2020. 10.경까지 이 사건 블로그에 323개의 글을 게시하였는데, 그 

중 121개의 글이 원고의 근무시간 내에 게시되었다. 이러한 행위는 ‘근무시간 내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활동을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이하 ‘제1징계사유’)

   
② 원고는 2020. 7. 한 달 동안 4차례에 걸쳐 피고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튜브에 접속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정보통신 시스템의 업무상 용도 이외의 부적절한 사용 행위’에 해당한다. (이하 

‘제2징계사유’)

   
③ 원고가 유튜브 채널과 블로그의 운영에 따른 수익을 얻고, 이를 통하여 리퍼럴 코드를 공유함에 

따라 자동차 회사의 고급 차량 할인 혜택과 크레딧을 얻은 행위는 겸직이 금지되는 ‘영리 업무’를 

한 것에 해당한다. (이하 ‘제3징계사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법하고,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한다

는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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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결 요지 

대상판결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항소심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취지로 판단하면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

다.

먼저 징계사유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대상 판결과 제1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징계사유가 모두 정당한 것으

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1. 제1징계사유 관련

① 원고는 2017. 5. 22.부터 2020. 10.경까지 이 사건 블로그에 323개의 글을 게시하였는데, 그 중 121개의 

글 이 원고의 근무시간 내에 게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② 원고가 근무시간 내에 블로그에 글을 게시한 횟수, 글을 게시한 시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블로그에 게시

한 글이 모두 근무시간 외에 미리 작성하여 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미리 작성하여 둔 글을 근무시간 내에 게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무시간 내 업무와 무관한 사

적인 활동을 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볼 수는 없으며, 위 게시횟수나 게시시간에 비추어 보면 당연히 업

무수행에 지장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③ 따라서 원고의 행위는 ‘근무시간 내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활동을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정당한 징

계사유에 해당한다.

2. 제2징계사유 관련

① 원고는 피고에 의하여 조사가 이루어진 2020년 7월 한 달 동안 2020. 7. 9., 2020. 7. 20., 2020. 7. 22., 

2020. 7. 28. 4차례에 걸쳐 피고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튜브에 접속하였고, 그 중 2020. 7. 22.에는 

이 사건 유튜브 채널의 관리를 위한 웹사이트에 접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② 원고는 피고의 규정에 따르면 ‘온라인 게임, 도박, 음란사이트 방문’과 같은 정도로 부적절하게 사내 정보통신

망을 사용하여야 하나, 원고가 사내 정보통신망을 통해 접속한 사이트는 주로 유튜브 사이트였으므로 원고의 

행위는 피고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피고의 규정은 ‘온라인 게임, 도박, 음란사이트 방문 

등’으로 ‘피고의 정보통신망을 업무상 용도 이외의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인바, 위 문언

에 의하면 ‘온라인 게임, 도박, 음란사이트 방문’은 ‘부적절한 용도’의 예시에 불과하고, 위 각 규정이 금지하는 

부분은 ’업무상 용도 이외의 부적절한 사용’이라고 할 것이다. 이때 ‘업무상 용도 이외의 부적절한 사용’이라고 

함은 피고의 임직원들로 하여금 업무와 무관하거나 업무수행에 저해가 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피고가 정한 

목적이나 용도와 관계없는 사용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③ 따라서 원고의 행위는 ‘정보통신 시스템의 업무상 용도 이외의 부적절한 사용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정

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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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3징계사유 관련

① 리퍼럴 코드란, 신규 구매자가 리퍼럴 코드를 통해 자동차 판매 페이지로 이동하고 해당 페이지를 통하여 차

량을 구매할 경우, 신규 구매자와 차량이 인도 완료되는 시점에 추천자 및 신규 구매자 모두에게 소정의 대가

를 지급하는 것이다.

   
② 원고는 블로그와 유튜브 채널에 영상 혹은 게시글을 업로드하면서 원고의 리퍼럴 코드를 공유하였고, 총 

325명이 원고의 리퍼럴 코드를 통하여 자동차 회사의 차량을 구매하였다. 이를 통해 원고는 자동차 회사의 

고급 차량 할인 혜택과 크레딧을 얻었다.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한 업무

에 종사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③ 원고가 이 사건 블로그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자동차 회사에 우호적인 글 혹은 영상을 게시하고, 원고

의 리퍼럴 코드를 링크함으로써 자동차 회사로부터 소정의 대가를 지급받은 행위는 직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

향을 미치거나 피고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

   
④ 원고가 이 사건 유튜브 채널과 이 사건 블로그에 영상과 글을 게시한 횟수, 영상의 내용과 길이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유튜브 채널과 블로그를 운영함에 따라 원고의 직무 능률이 떨어지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보기도 어렵다.

   
⑤ 따라서 원고의 행위는 겸직이 금지되는 ‘영리 업무’를 한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

다.

한편, 징계 양정이 재량권을 일탈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대상판결과 제1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해고가 재량권

을 일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① 원고는 공공기관인 피고의 직원 중 고위직으로 재직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의 직무상 윤리 규범들을 잘 알고 있

었고, 다른 직원들에 비하여 더욱 엄격한 직무상 윤리가 요구되는 지위에 있었다 할 것이다.

   
② 원고가 얻은 이익의 규모가 상당히 크며, 원고의 영리활동 등을 통한 직무상 의무 위반 행위는 수 년에 걸쳐 이루

어졌기 때문에, 원고의 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3. 의의 및 시사점 

최근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해 영리 행위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수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위와 같은 

영리 행위에 근로자가 종사하는 경우 이는 근로자의 불성실한 업무 수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영리 행위로 인

하여 회사의 이미지가 실추될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며, 다른 근로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조직 분위기를 해칠 수도 

있다는 다양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많은 회사들이 취업규칙 등을 통해 영리 행위에 종사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모든 영리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고, 대상판결과 같이 업무시간 중에 영리행위를 하거나 영리행위로 

인해 업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처럼 해당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에 영향을 주는 행위가 징계사유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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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은, 공공기관 고위직으로서 더욱 공정성과 신뢰성이 요구되는 근로자가 공공기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무시간에 

공공기관의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익을 추구하는 영리 행위를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반복한 경우에 징계해고의 정당성

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대상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대법원 2024다284081호) 계속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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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신판례

(24)	기존의	정년	이전부터	감액이	시작되는	임금피크제가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아	유효하다고	본	사례

[대상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 8. 14. 선고 2023가단94465 판결]

1. 사안의 개요

목
차

피고는 자동차 부품, 기계식 동력전달장치, 롤링 베이링 및 부속품의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

사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일반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임금피크제(이하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받다가 퇴직한 사람입니다.

피고는 정년 만 60세를 의무화하는 고령자고용법이 시행되기 1년 전(피고는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으

로 2017. 1. 1.부터 시행)인 2016. 1. 1.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임금피

크제 도입 과정에서, 전문직 근로자 전원이 가입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았지만, 원고를 비롯한 일반직 근

로자들에게는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개별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 임금피크제 도입 전에는 일반직 근

로자의 정년은 만 57세였는데, 이 사건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일반직 근로자들 정년이 만 60세로 연장되었

고, 그 지급률은 만 55세를 피크임금으로 하여 평가등급에 따라 지급률을 차등화 하였습니다(평가등급 A 

기준 ‘100%-98%-98%-96%-94%’, 평가등급 B 기준 ‘100%-95%-95%-93%-91%’, 평가등급 C 

기준 ‘100%-92%-92%-90%-88%’).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임금피크제에 따라 감액된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①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다.

   
② 피고가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도입 과정에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전문

직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동의만 받았을 뿐, 일반직 근로자들에게는 사후적인 개별 동의

를 받았다).

   
③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에 관하여 차등을 두는 경우’에 해당하여 「고

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를 위반하여 

무효이다.

2. 판결 요지 

대상판결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임금피크제로의 취업규칙 변경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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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 근로조건을 결정짓는 여러 요소 중 한 요소가 불이

익하게 변경되더라도 그와 대가관계나 연계성이 있는 다른 요소가 유리하게 변경되는 경우라면 그와 같은 사정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8다255488 판결 등 참조).

   
②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의 경우에는 새로운 근로기간에 대한 근로조건을 설정하는 것이 되므로 근로조건의 불

이익한 변경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시행과 더불어 만 57세였던 정년을 만 60세로 연장

하였는바, 정함이 없던 만 57세부터 만 60세까지의 연령 구간에 대하여 새로운 임금제도를 신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비록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기존의 정년 이전인 만 55세를 피크 시점으로 하여 만 56세 임금을 동결하는 내용

을 포함하고 있기는 하나, 개정 전과 비교하여 볼 때 만 56세 연봉 총액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점, 피고가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만 60세를 의무화하는 고령자고용법이 시행되는 2017. 1. 

1.보다 1년 앞선 2016. 1. 1.부터 피고 근로자들의 정년을 연장한 점, 정년연장과 그에 수반되는 임금체계 개편

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근로자에게 불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④ 따라서 이 사건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에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집단적 동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없고, 전문직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동의와 일반직 근로자들의 개별적 동의 절차를 거

친 이 사건 취업규칙 변경은 유효하다.

이어서 대상 판결은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다292343 판결이 설시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다음과 같은 이유에

서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연령차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①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금을 정년 전까지 일정 기간 삭감하는 형태의 이른바 ‘임금피크

제’를 시행하는 경우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그 조치가 무효인지는 임금피크제 도입 목

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임금

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다292343 판결 등 참조).

   
②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기존의 정년 연령인 만 57세를 만 60세로 연장함과 아울러 만 56세의 임금을 피크임금

인 만 55세 임금으로 동결하고, 정년이 연장된 기간 동안 근로자들의 급여를 인사 평가 등급에 따라 감액하는 것

인바, 고령자고용법 개정에 따른 근로자의 정년연장과 이를 위한 현실적인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제

도적 타당성이 인정된다.

   
③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피고의 일반직 근로자들의 만 56세 임금을 피크임금의 100%로 하고, 만 57세에서 정년

인 만 60세가 되는 달의 말일까지의 임금을 인사등급에 따라 피크임금의 2~12% 수준까지 감액하는 것으로 삭

감률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근로자들은 정년 연장과 수반한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시행으로 임금 총액의 

측면에서는 더 많은 액수를 지급받게 되었으므로, 근로자들이 이 사건 임금피크제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 되었다

고 단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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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정년 연장에 연계하여 임금피크제가 실시되는 경우 정년 연장 자체가 임금 삭감에 대응하는 가장 중요한 보상이

라고 볼 수 있으므로, 업무량이나 업무강도 등을 명시적으로 감소시키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임금피크제가 합

리적인 이유 없는 연령차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의의 및 시사점 

대상판결은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기존의 정년 연령 이전인 만 55세를 피크 시점으로 하여 만 56세의 임금을 동결하는 내

용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로 인정하였고, 이러한 임금피크제의 도입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다수의 판결례에서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의 경우 정년 연장 자체가 임금 삭감에 대응하는 가장 중요한 보상이고, 임

금피크제 시행으로 기존 정년까지 근무로 인한 임금은 삭감되지 않으면서 기존 정년 이후 근로의 제공 및 임금 수령의 기

회가 생겼으므로 임금피크제 시행 이전보다 임금 총액 측면에서 더 많은 이익을 얻게 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임금피크제

가 유효하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2. 10. 26. 선고 2021나2042239 판결(확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19. 선고 2020가합604507 판결(확정), 대전고등법원 2022. 12. 7. 선고 2022나50254 판결(확정), 서울

중앙지방법원 2023. 2. 2. 선고 2021가합529238 판결(확정) 등 다수]. 대상판결은 위와 같은 법리를 다시금 확인하였

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대상판결은 쌍방이 항소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



94/125

Vol.7 뉴스레터율촌 노동팀

3 노동칼럼

(1)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의	이행

목
차

4
. 동

정
3

. 노
동

칼
럼

2
. 최

신
판

례
1

. 업
무

사
례

김동현	변호사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도 어느덧 2년 반이 넘었다. 경영책임자에게 직접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여해 중대재해를 예방한다는 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대재해는 꾸준히 발생

하고 있고, 현재까지 그 중 약 20건의 중대재해 사건이 법원의 판단을 받았다.

판결이 선고된 20여 건의 사건에서 가장 많이 문제된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의무 중 하나가 중대재해처벌법 시

행령 제4조 제3호의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해 개선하는 업무절차의 마련 및 해당 업

무절차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반기 1회 이상의 점검과 필요한 조치’이다. 이 글에서는 

경영책임자가 부담하는 위 의무의 내용 및 한계에 관해 살펴보려 한다.

1. 중대재해처벌법령의 규정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가 부담하는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내용으로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

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정하고 있다(제4조 제1항 제1호). 이러한 안전

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유

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의 마련이다.

구체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은 경영책임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

인해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

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조 제3호 본문). 다만, 산업안전보건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

시하도록 해 실시 결과를 보고 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제4조 제3호 단서).

즉, 사업(장)에 위험성평가 절차를 마련해 운영하면서 그 결과를 보고 받는다면 위와 같은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의 마련 및 점검을 이행한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점검 결과에 따라 취해야 

하는 필요한 조치는 별개의 의무라서, 위험성평가 결과를 보고 받고서 유해·위험요인의 개선 조치가 제대

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면 그에 대해 필요한 조치까지를 해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설명이다.

2. 위험성평가의 절차 및 주체

위와 같이 중대재해처벌법령은 경영책임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 절차를 두고 실

시하도록 하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3호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 절차의 마련 및 점검을 

한 것으로 보고 있어 위험성평가 절차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https://www.yulchon.com/ko/professionals/professionals-view/donghyunkim23040/kim-donghyu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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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서는 위험성평가에 관해 사업주가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

한 범위인지를 평가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같은 법과 같은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조치를 해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

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제1항). 이러한 위험성평가 시에

는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하고(제2항), 위험성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장

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했다(제4항).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고시인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3-19호, 2023. 5. 22. 시행, 이하 

위험성평가 지침)에서 위험성평가의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위험성평가 지침에 따르면 위험성평가란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해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

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말한다(제3조 제1항 제3호).

위와 같이 위험성평가는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에 관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고 그 위험성이 어느 정도인지 판단

하여 허용될 수 없는 수준일 경우 허용 가능한 범위 내로 위험성을 낮추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하므로, ‘①사전 준비 → ②유

해·위험요인 파악 → ③위험성 결정 → ④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⑤위험성평가 실시 내용 및 결과에 대한 기록 

및 보존’의 순서에 따라 실시된다(위험성평가 지침 제8조). 앞서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1항에서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는 부분은, 위와 같

은 위험성평가의 절차 중에 ④의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즉, 파악된 유해·위험요인의 위

험도가 어느 정도인지 평가해 근로자의 안전 또는 보건을 위협할 수준이라면 그러한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이행해야 하는 것이다.

간혹 사업주가 제정한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등의 규정 자체를 위험성평가 절차와 동일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은 위와 같은 위험성평가 절차 중에 ①의 사전준비 과정에서 위험성평가 목적 및 방법, 평가 담당자 및 책임자의 

역할, 평가시기 및 절차, 근로자에 대한 참여·공유방법 및 유의사항, 결과의 기록 및 보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규정이다

(위험성평가 지침 제9조 제1항). 반면에 위험성평가 절차는 그러한 규정에 따라 실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평가, 개

선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하는 것이어서 구분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한편,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할 의무 주체는 ‘사업주’이나,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 행위자로서 실제 해당 절차를 이행할 사

람이 필요하다. 이에 관해 산업안전보건법령은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해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위험성평

가의 실시를 총괄·관리하도록 정하고 있다(제15조 제1항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실제 각 작업 현장에서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와 함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나 개선조치 시행에 참여하는 주체는 ‘관리감독자’이고, ‘안전관리

자’ 및 ‘보건관리자’가 위험성평가 과정에서 지도·조언을 하지만, 위험성평가 절차를 총괄·관리해 시행할 책임을 부담하는 

사람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다. 도급 사업의 경우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돼 위험성평가 실시

에 관한 사항을 총괄 관리한다(제62조 제1항 및 제3항, 시행령 제53조 제1항).

3.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 이행의 내용 및 한계

위와 같이 위험성평가는 현장에서 진행되는 작업에 관해 구체적으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평가해 개선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은 해당 사업장(현장)에서 진행되는 작업을 총괄해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

자에게 그 이행에 관한 최종적인 책임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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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지금까지 선고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의 판결에서는 위험성평가가 충실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경영책임

자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본 사례들이 발견된다(의정부지

방법원고양지원 2023. 10. 6. 선고 2022고단3255 판결, 창원지방법원 2023. 11. 3. 선고 2022고단1429 판결, 대

구지방법원 2024. 1. 16. 선고 2023고단3905 판결 등). 물론 해당 사례에서는 타 현장에서의 위험성평가 내용을 그대

로 옮기거나 해당 사업장에서 실제 진행되는 작업이 아닌 일반적인 내용만을 위험성평가 결과로 기재함으로써 사업(장)의 

특성을 반영한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된 측면이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위험성평

가 절차가 사실상 형해화 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문제는 사업장 나름대로 실질적인 위험성평가 절차가 마련돼 운영되고 있는 중에 중대재해가 발생했고, 그 중대재해 발생

의 원인이 된 유해·위험요인이 위험성평가 결과에 없다고 해 곧바로 경영책임자가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 의무

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을지다. 이러한 경우에도 경영책임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본다면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타당하지 않아 보인다.

먼저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성평가 의무와 중대재해처벌법령상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 절차 의무의 주체가 다르

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앞서 본 것처럼 위험성평가는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의 책임하에 실시되는 제도

다. 대표이사가 해당 사업장에 상주하며 사업장을 총괄·관리한다면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가 되겠지만, 대표이사가 상

주하는 본사 등과 분리된 사업장, 예컨대 본사와 떨어진 공장이나 공사현장의 경우 해당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

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이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가 된다(산재예방정책과-2414, 2019. 5. 21.). 이러한 경우 해당 사

업장의 위험성평가는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인 공장장, 현장소장 등에 의해 실시되는데, 실시된 위험성평가 내용 중에 

중대재해의 원인이 된 유해·위험요인이 일부 반영돼 있지 않다고 해 그 책임을 곧바로 경영책임자(대표이사)에게 묻는 것

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다음으로 각 의무의 내용 측면에서 보더라도 타당하지 않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성평가에 따른 조치 

의무는 ‘①사전 준비 → ②유해·위험요인 파악 → ③위험성 결정 → ④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⑤위험성평가 실

시 내용 및 결과에 대한 기록 및 보존’으로 이어지는 위험성평가의 절차 중에 ‘④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에 해당하는 

직접적·구체적인 조치다. 즉, 현장에서 발견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안전설비를 추가로 설치한다던지 새로운 작업표준을 

수립하는 등의 현장 차원의 구체적인 조치다.

반면에 경영책임자 등이 중대재해처벌법령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는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

차가 작동하는지 점검함으로써 취해야 하는 관리·운영상의 조치’다. 예컨대 위험성평가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상의 유

해·위험요인 파악 방법이나 위험성평가 기법이 사업(장)의 특성에 맞지 않거나 위험성평가 제도가 운영되는 데 필요한 사

내 규정 및 절차가 미비한 경우 등에 이를 개선하는 조치라고 볼 수 있다. 즉, 사업(장)의 특성을 반영한 위험성평가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가 작동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절차의 관리·운영 차원에서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경영책임자는 위 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있다. 위험성평가의 실시 과정에서 특정 유해·위험요인이 빠졌다고 해서 위험성평가 절차 자체를 마련하

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물론 구체적인 사안에서 해당 유해·위험요인이 어떤 내용인지에 따라 사업(장)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볼 경우도 있겠지만(예컨대 해당 사업장의 주된 작업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유해·위험요인이 누

락된 경우), 실질적으로 위험성평가가 실시되는 경우라면 적어도 위험성평가 절차 자체는 마련된 것으로 보는 편이 타당하

다. 경영책임자로서는 사업(장)에서 실시되는 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그 제도가 작동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차원의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지, 위험성평가 내용 중에 어떤 유해·위험요인이 빠졌고 포함됐는지를 일

일이 확인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확인할 수도 없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에 관한 논의에서도 해당 규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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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는 경영책임자 등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 등을 직접 하라는 것이 아니라,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 및 개선이 

가능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대로 사업장에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등 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해

석하고 있다.

이에 관해 검찰이 ① 현장의 안전관리자 등이 추락 위험의 위험성평가를 소홀히 해 작업발판이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않은 잘못된 판단을 이유로 경영책임자가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업무절차를 마련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

한 사례나 ② 공정 정비 작업 중에 부탄이 누출돼 발생한 폭발·화재에 관해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는 마련돼 있

으나 현장에서 그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여서 ‘절차 미준수’를 ‘절차 부존재’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는, 

위와 같은 논점을 정확히 짚은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 절차에 관한 경영책임자의 의무는 해당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가 작동하는지 점검

해 조치를 취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위험성평가의 세부적인 내용을 따져 재해 발생의 원인이 된 유해·위험요인

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경영책임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 본 칼럼은 김동현 변호사가 월간노동법률 2024년 9월호에 기고한 내용을 편집한 것입니다.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7047

https://vo.la/VxJj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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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동칼럼

(2)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5주년,	 

구애	갑질과	앞으로의	과제

김동욱	변호사

목
차

1. 들어가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을 도입한 근로기준법(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도 어느덧 5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다.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던 2019년 당시만 하더라도 법조계 안팎에서는 ‘괴롭힘’이라는 개념이 가지는 모호

성, 법률만능주의에 대한 경계 등으로 인해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를 법제화까지 해야 하는지에 대해 회의

적인 시각을 갖거나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던 이들이 많았다. 그러나 요즘은 직장 내 괴롭힘 문제의 해결에 

법적 절차가 개입돼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고 5년 동안 다양한 유형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돼 왔고, 이에 대응

하기 위해 기업이나 조직에서는 괴롭힘 사실에 대한 신고 단계에서부터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 피해

자의 피해 회복 단계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처리 절차를 마련해 왔다. 규모가 있는 기업이나 조직의 경우 

괴롭힘 신고에 따라 각 단계별로 체계적인 대응 매뉴얼을 갖추고 있기도 하다.

이처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수년간 시행됨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직장 내 문화

에는 많은 개선이 있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도 정착해 오고 있다.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여전

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2.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

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

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열거하지 않는 

포괄적 규정 형태로, 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 및 행위태양이 다양하다는 점, 입법기술상 법률에서 이를 구체

적으로 열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와 같은 규정 형태는 다양한 유형의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대상으로 포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

지만, 반대로 어떤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명확하게 예측하는 데 어려움을 주기도 한다.

그간 누적된 고용노동부의 해석과 법원의 판결에 비춰 보면,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직장

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②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③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https://www.yulchon.com/ko/professionals/professionals-view/dwkim24114/kim-dongwook.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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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요구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판단기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직장 내에서 발생

하는 다양한 문제 행위들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3. 직장 내 괴롭힘의 한 유형으로서의 ‘구애 갑질’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규정 형태에서도 유추할 수 있듯이 직장 내 괴롭힘은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난다. 대표적인 유형을 

꼽자면 폭언·모욕·비하적 발언, 부당한 지시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직장 내 괴롭힘 유형은 주로 상급자가 하급자에 대해 부

정적인 감정을 가지거나 둘 간의 관계가 악화돼가면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모든 직장 내 괴롭힘이 부정적 감

정이나 관계의 악화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니다. 상급자가 하급자에 대해 일방적으로 호감을 갖는 경우도 직장 내 괴롭힘의 

단초가 될 수 있다.

최근 신조어 중에 ‘고백 공격’이라는 말이 있다. 상대방은 전혀 연애 감정이 없는데 일방에서 느닷없이 고백을 해 상대방에

게 불쾌감 내지 정신적 피해를 안겨주는 행위를 일컫는 말이다. 물론 뜻 풀이만 보면 무거운 의미로 다가오지만 실제로는 

유머러스하게 사용되는 일종의 인터넷 밈(Meme) 같은 말이다. 그러나 위 단어가 사용되는 장소가 직장이라면, 특히 상급

자와 하급자 사이의 관계에서 일어난 고백 공격이라면 이를 가볍게 웃어넘길 수 있을까? 아마도 그러기는 쉽지 않아 보인

다.

상급자의 고백 공격처럼, 상급자가 직장 내 지위 등을 이용해 하급자에 대해 원치 않는 구애를 하는 등의 행위를 이른바 ‘구

애 갑질’이라고 부른다. 구애 갑질은 강압적 구애, 신체접촉 등의 형태를 띠기도 하고, 상대방과의 관계에 대한 악의적 추문

을 퍼뜨리는 행위, 구애 거부에 대한 보복으로 업무적인 괴롭힘을 가하는 행위 등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구애 갑질은 심한 경우에 스토킹 범죄로 발전할 수도 있다. 2021년 10월 시행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

하면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해 정당한 이유 없이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

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리고 스토킹 행위가 지속·반복되면 스토킹 범죄가 된다. 즉, 하급자의 의사에 반하는 구애 갑질이 지속될 경우, 이는 단순히 

인사조치로 끝날 수 있는 사안에 그치지 않고 스토킹 범죄가 되는 것이다.

인터넷 커뮤니티나 뉴스 기사를 통해 접할 수 있는 직장인들이 실제 겪은 구애 갑질의 유형도 가벼운 장난처럼 보이는 행위

에서부터 범죄에 이르는 행위까지 다양하다. 아래에선 법원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한 구애갑질 사례를 살펴보자.

 

가. 수원지방법원 2023. 2. 9. 선고 2022가합10067 판결(수원고등법원 2024. 1. 25. 선고 2023나12759 
판결로 항소기각, 대법원 2024. 5. 9. 자 2024다219209 판결로 심리불속행기각 확정)

회사 상급자인 원고는 피해근로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약 9개월 이상 사내 메신저 또는 카카오톡을 이용해 일방적인 

구애 행위를 했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업무적으로 부당한 행위를 지시하거나 자살을 암시하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내고 무단결근을 하기도 했다. 이에 피해근로자는 원고에 대한 징계 등 인사조치를 희망한다는 고충신고서를 회사인 

피고에 제출했고, 피고는 원고를 징계해고했다.

원고는 피고의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장기적·지속적으

로 집요한 태도로 구애 행위를 계속했고, 이를 업무와 연관 지을 수 있다는 모습을 보였다. 신고인(피해근로자)과 원고

가 함께 피고에 재직하는 상태에서 신고인이 원고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은 원고와의 교제를 받아들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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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이러한 언행은 객관적으로 신고

인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방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내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면서 원고의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76조2가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나. 수원지방법원 2021. 5. 20. 선고 2020구합75744 판결(확정)

상급 소방공무원인 원고는 피해근로자가 명시적으로 교제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해근로자에게 “키스해 주고 싶

다”, “네 남편감으로 나 어때?”, “너한테 푹 빠진 듯하다”, “네가 원한다면 우리 닮은 작은 사람의 탄생도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라는 편지와 문자 등을 보내고, “나 놓치면 후회하게 만들어 줄 거야. 너 있는 데 가서 괴롭힐 거야. 맨날 감찰 나

가고”, “네가 얘기하면 팀 바꿀 수도 있는데 센터장님이랑 나 친한데”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피해근로자가 직

장 내 괴롭힘 등으로 고충 신청을 하자, 관할소방서장은 원고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원고는 정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와 피해근로자의 지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적시

된 언행들이 원고의 이성교제 제안 및 그에 대한 거절과 시간적·내용적으로 결부되어 있는 점, 원고와 피해근로자 사이

에 있었던 일 등에 관하여 이 사건 센터의 다른 팀원들 역시 알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언행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

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4. 구애 갑질 신고와 회사의 대처

직장 내 구성원들의 감정 표현은 기본적으로 사생활 영역에 해당하고, 감정표현을 주고받는 방식도 개개인마다 다르므로, 

신고된 행위가 구애갑질에 이르는 것인지 판단하는 일은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피해근로자의 구애 갑질 신고가 있다면 

회사의 입장에서는 피해근로자의 정신적 고통을 최소화하고 기업 질서 문란을 조기 수습하기 위해 신속하게 사안을 종결

할 필요가 있다. 대체로 가해자로 지목된 직원이 자진해 퇴사할 경우 피해근로자는 직장에서 가해자와 영구 분리가 되므로 

대체로 만족하고, 직장 내 질서도 회복되는 경우가 많기도 하다.

그러나 회사가 가해자를 퇴사시키는 것으로써 노동조사를 쉽게 종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설령 가해자가 신고 내용

을 크게 다투지 않는 경우에도, 법과 사규에 명시적으로 정해진 절차를 지키는 것은 기본이고 명시적 규정이 없더라도 조사 

관여자의 인격권, 방어권 등 권리 보호와 공정성 유지를 위한 합리적 조치를 찾아 실행해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절차 준

수는 피해근로자 보호는 물론, 가해자로 지목된 직원의 권리보호를 위해서도 중요하다. 회사는 가해자로 지목된 직원에 대

해서도 신고 사실에 대한 방어권을 보장해 주고, 향후 조사 일정을 고지해야 하며, 구애갑질이 아닌 것이 밝혀질 경우 그 직

원에 대한 비밀 유지 및 보호를 해줘야 한다.

결국 구애갑질 신고에 따른 대처는 신속성도 중요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절차 존중 원칙이 지켜진 한도에서의 신속성을 

의미한다. 회사는 항상 절차적 정의를 보장하고 공정성을 염두에 둔 뒤탈 없는 조사를 이상으로 삼아야 한다.

5. 나가며

이처럼 고백 공격은 한낱 해프닝으로 웃어넘기고 끝날 수도 있지만, 직장 내에서 상급자에 의한 구애 갑질로 이어진다면 결

국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피해근로자는 구애 갑질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이를 버티다 못해 퇴사를 

하기도 한다. 이로 인해 다른 근로자들의 업무 환경도 악화되고 조직의 분위기가 저해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특히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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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그 대표자나 친인척에 의해 구애 갑질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피해근로자

의 피해 정도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구애 갑질은 직장 내 괴롭힘 중에서도 비교적 최근 들어 이슈되고 있는 유형이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사

람들의 인식에도 변화가 생겼고, 명백히 성희롱에 이르지 않거나, 단순히 반복적으로 호감을 표시하는 것에 그치는 행위라

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일각에서는 상급자와 하급자 간의 사내 연애를 금지하는 취업규칙을 제정함으로써 직장 내 구애 갑질을 막아야 한다고 주

장하기도 하고, 근본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쉽게 성적 대상화하는 사회 분위기와 조직 문화를 먼저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

를 내기도 한다. 구애 갑질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는 모두 일리가 있는 말이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5년

이 지난 만큼 계속해서 문제되고 있는 구애 갑질을 방지하기 위해 범직장 차원에서 머리를 맞대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 본 칼럼은 김동욱 변호사가 월간노동법률 2024년 9월호에 기고한 내용을 편집한 것입니다.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06&bi_pidx=37054

https://vo.la/VLtX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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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동칼럼

(3)	‘상여금	재직자	요건’	무조건	나쁜	건가요?

목
차

이광선	변호사

우리나라의 임금 구조는 복잡하다. 급여명세서를 보면 기본급 외에 각종 수당들이 수두룩하게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일부 수당의 경우 지급할 시점에 재직자에게만 지급한다고 규정하는 경우

가 있는데, 이를 실무상 ‘재직자 조건’이라 한다.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는 통상임금의 4가지 조건을 설시하면서 ‘재직자 조건’이 부가된 임금의 경우 

‘고정성’이 탈락되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대법원2012다94643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당시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왔고, 그 후 통상임금 소송이 봇물 터지듯 제기됐다. 그 과정에서 상당수 회사들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신뢰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들과 합의하여 각종 수당에 재직자 조건을 부가하는 

대신 임금 인상을 해 주는 등 근로자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해당 수당들의 통상임금성을 부정하는 등의 장치를 

마련했다. 그런데 최근 다수의 하급심 판결은 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자 조건을 무효로 판단하면서 통상임

금을 인정하고 있고, 조만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최종 판단이 나올 예정이다.

그런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까지 있었는데도 하급심 법원이 다시 무효로 선언할 만큼 재직자 조건은 나쁜 

것인가? 외국에서는 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자 조건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살펴본다.

미국의 경우 상여금에 재직자 조건을 부가하는 것이 ‘이미 발생한 임금의 박탈’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고, 

각급 연방법원은 여러 차례 이러한 재직자 조건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독일연방노동법원은 연말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조건이 유효하다고 일관되게 판단해 왔다. 최근 독일연방

노동법원은 노사가 단체협약으로 상여금에 재직조건을 부여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하면서, 상여금은 충성심에 

대한 보상이기도 하므로 기준일 이전 퇴직하는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근로자를 차별하는 것은 정당하

다고 판단했다. 위 판결은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관계를 지속하도록 하는 사용자의 목적을 위한 재직자 조건은 

유효’하다고 보았다.

일본최고재판소 및 하급심 판결은 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자 조건이 유효하다고 여러 차례 판단했다. 아일랜드 

노동법원은 근로자가 보너스에 부가된 기준일 재직조건을 명확히 알고 있었고 그 기준일 이전에 퇴직했으므로 

지급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보너스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 항소법원은 사용자가 기준

일 재직조건을 명시하였으므로 기준일에 재직하지 않는 근로자는 보너스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도 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자 조건을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런데도 유독 우리나

라에서는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급심에서 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자  

https://www.yulchon.com/ko/professionals/professionals-view/kslee23038/lee-kwangsun.do


103/125

Vol.7 뉴스레터율촌 노동팀

조건을 무효라고 판단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재직자 조건을 무효로 본 하급심 판결들은, 퇴직일 전까지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는 이미 발생했는데도 재직자 조건을 이유

로 상여금 전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 전액 지급 원칙(근로기준법 제43조)에 반하여 (재직자 조건이) 무효이므로 통상임

금성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즉, 근로를 제공하는 순간 임금 청구권은 이미 발생하고, 재직자 조건은 임금의 ‘발생조건’이 아닌 

‘지급조건’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재직자 조건은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을 사전포기하게 하는 것으로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모든 임금은 그날그날 근로를 하면 이미 발생하는 것인가? 퇴직금, 주휴수당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일

부 근로를 제공했더라도 전액을 지급받지 못한다(퇴직금은 계속근로시간 1년을 충족하지 못하면 이미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한 부분도 전혀 발생하지 않고, 주휴수당도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하면 지급이 안된다). 즉, 근로를 제공하더

라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임금채권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바, 그러한 조건은 임금의 ‘발생조건’이다. 그 외에도 가족수

당의 ‘가족관계’, 주택수당의 ‘특정 근무지 근무’, 근속수당의 ‘일정기간 근속’과 같이 기타 수당에도 그 수당 발생조건을 붙이는 

것이 가능하다. 정기상여금의 경우에도 지급일에 재직한 경우에만 지급하겠다고 하는 것은 장기 근속을 권장하고 이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것으로,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임금채권이 ‘발생’하지 않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

다른 관점에서 살펴보자. ‘월 200시간, 시급 1만 원’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정 급여지급일(예컨대 분기)까지 재

직하면 시급 4,000원을 추가로 소급해서 지급한다는 계약을 체결하면 어떠한가? 이것을 무효라고 주장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위 근로계약은 사실상 분기에 재직자 조건으로 상여금 240만 원[240만 원=200x4,000x3]을 지급하는 것과 동일한

데, 다만 재직자 조건으로 시급을 사후에 인상해 주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처럼 위 시급계약이나 재직자 조건의 정기상여금

은 재직자 조건으로 금원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것에 실질적 차이가 없다.

한편,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도 다수의 대법원 판결은 정기상여금에 부여된 재직자 조건을 유효하다고 판단해 왔고, 

심지어 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자 조건이 무효라는 하급심 판결(세아베스틸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이후에도 

여러 차례 동일한 판단을 내려왔다. 그리고 기업들은 이러한 법원의 판단을 신뢰하여 노사 협의를 통해 통상임금 범위를 확정

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대법원이 기존 다수의 판결과 달리 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자 조건을 무효로 판단한다면, 사법부에 

대한 불신, 수시로 변경되는 대법원 판단으로 인한 시장의 혼란은 어떻게 해야 할까?

※ 본 칼럼은 이광선 변호사가 한국경제신문에 기고한 내용을 편집한 것입니다. - 한경 CHO Insight, 한국경제신문, 

2024.09.18.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91822301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9182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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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직장내	집단	따돌림,	 

다른	괴롭힘과	어떻게	다를까

목
차

폭언, 폭행, 부적절한 지시 등 직장 내 괴롭힘의 양상은 다양한데, 그 중 차별과 연결하여 자주 논의되는 유형 

중 하나가 집단 따돌림이다. 집단 따돌림은 가해직원 여럿이 합세해서 상당한 기간에 걸쳐 지속, 반복적으로 

피해직원에게 고통을 가하는 방식으로 행해진다. 그 결과 피해직원에 가해지는 고통 정도가 크고 기업 및 가

해직원들에 대한 고소, 손해배상 등 후속 분쟁으로 이어지면서 사안이 확대될 가능성도 크다. 그럼에도 인사를 

무시하는 식의 미묘한 방식으로 진행되거나, 외모 평가, 충고, 지시 등 외관상으로는 정당해 보이는 경우도 많

아(예컨대 차별적 업무배분 등), 외부에서 문제를 알아차리기 어렵고 집단 괴롭힘 성립 판단이 어려운 경우도 

많다.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집단 따돌림 사건의 특징과 기업이 대응 과정에서 유의할 점을 몇 가지 알아본다.

집단성, 의도성, 지속반복성 있는지 확인해야

근로기준법상 집단 따돌림의 정의는 없다. 단, 학교폭력 사안에서 대법원은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집단 따돌림

을 ‘복수의’ 학생들이 한 명 또는 소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도와 적극성’을 가지고, ‘지속적이면서도 반복적

으로 관계에서 소외시키거나 괴롭히는 현상’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대법원 2005다16034 판결). 여기서 ‘학

생’을 ‘직원’으로 바꾸어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집단 따돌림 판단기준으로 삼아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즉, 

직장 내에서의 집단 따돌림은 행태적으로 △집단성 △의도성 △지속·반복성, 그 결과로는 △고통(직장 내 인

간관계 소외 등)을 핵심 표지로 하는 직장 내 괴롭힘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은 집단 따돌림을 인정할 때 특히 앞의 행태상 핵심 표지 세 가지가 모두 갖춰졌는지 확인해야 한다. 근로

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요건에는 위 세가지가 포함되지 않는데(76조의 2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

키는 행위’), 최소한 집단 따돌림은 이렇게 달리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참고로, 위 대법원 판결 이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1의 2이 신설되어 ‘따

돌림’을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

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로 정의했다. 대법원 판결

이 말한 집단 따돌림과 표현상 일부 다른 점이 있지만 핵심 표지는 전체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간접정황 통해 가해직원들의 내면적 동기 파악해야

집단 따돌림에는 배후에 가해직원들이 피해직원을 소외시키거나 공격하려는 내면적 동기(內面的 動機)가 

있다. 그 동기는 △피해직원 근무태도에 대한 불만 △성별, 지위, 종전 경력 차이에 따른 차별의식 △퇴사 유도 

목적 등 다양한 계기로 형성된다.

https://www.yulchon.com/ko/professionals/professionals-view/swc/cho-sangwook.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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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내면적 동기는 자백이나 가해직원들 사이에 문제행위를 준비하는 카톡 메시지 확인 등 예외적인 상황이 없으면 직접 확

인되지 않는다. 가해직원들도 부정한 동기를 인정하지 않고 적어도 외관상으로는 합당한 목적이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대부

분이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집단 따돌림 사건을 조사할 때 기업은 조사를 시작할 때부터 그 확인을 적극적으로 시

도해야 한다. 내면적 동기는 집단 따돌림을 다른 유형의 직장 내 괴롭힘과 구별하게 만드는 핵심이자 본질이라 할 수 있기 때문

이다.

내면적 동기 확인이 있어야 비로소 기업은 여러 문제행위를 피해자 주장대로 집단 따돌림이라는 틀로 확정하는 것이 가능하

다. 그 결과 부정한 동기를 고려하여 집단 따돌림에 대해 가중된 징계를 할 수 있고, 후속 분쟁이 발생한 경우 법원과 노동위원

회에 징계사유와 징계양정이 적절한 점을 입증하기 쉬워진다.

관련 사례를 본다. X기업 전수검사실 소속의 업무배분권을 가진 연장자 직원 B, C가 합세하여 같은 전수검사실의 A를 특근 배

제하고 근무장소상 불이익을 주어 징계를 받고 A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사건에서, 가해직원들은 A 본인의 희망에 따라 

해당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법원은 A가 해당 조치에 동의한 사실은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특근 배제 등이 이루어지기 직전 B, C의 발언 (“늦게 하

면 죽는다”, “일이나 똑바로 하지” 등) △B가 먼저 A에게 잔업을 시키지 않겠다고 말한 사실 △다른 직원 진술(“C가 A에게 너

나 잘하라고 말한 것을 들었다”) 등을 토대로 B, C가 합세해서 A에게 불공평한 근무환경을 조성한 것으로 판단했다(수원지방

법원 2022가단546552 판결). 판결문상 직접 나오지는 않지만, 법원이 B, C의 특근 배제 등의 진정한 내면적 동기는 A의 근

무방식에 대한 불만에 기인한 소외시키기에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 곳곳에서 읽힌다.

기업은 이 판결의 법원과 같이 시간과 노력이 따르더라도 문제행위를 전후해서 있었던 정황을 꼼꼼하게 조사하여 진정한 내면

적 동기를 밝히려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피해자(신고인)의 원인 제공 여부도 따져봐야

집단 따돌림 사건에서 피해자는 상당 기간에 걸쳐 지속·반복적으로 이루어진 다양한 종류의 행위를 모아 집단 따돌림으로 신

고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피해자가 불이익을 입거나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 자체는 인정할 수 있지만 △피해자 스스로 그 원

인을 제공한 경우, 또는 △업무상 그런 조치를 취할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기업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부정

한 내면적 동기가 실제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집단 따돌림 성립을 부정해야 하는 때도 있다.

사례를 들어본다. Y기업의 A는 △같은 팀의 상사인 X, Y, Z가 단체 카톡방을 따로 만들어 자기들끼리만 업무를 공유하고 △업

무 관련 메일이나 자료도 보내지 않으며 △A의 자리를 혼자 떨어져 않도록 배치했다고 주장하고, Y기업과 X 등에게 위자료 배

상을 청구했다. A의 주장만 보면 일견 부정한 내면적 동기에 따른 소외시키기의 집단 따돌림의 전형이라고 할만한 상황이다.

그러나, 위 사례의 실질은 달랐다. △영업업무를 하는 X, Y, Z는 지원업무를 하는 A와 업무 정보를 반드시 사전 공유해야 하

는 것은 아니었다 △X는 A로부터 업무공유가 안 된다는 불만을 듣고 A에게 요약 보고서 작성을 지시했으나, A는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A 본인 스스로 매우 소극적인 업무 태도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A는 유럽에 코로나19가 확대되고 있

고 같은 사무실에 코로나에 취약한 기저질환자 Z가 있는 사정 하에서 Y기업 만류에도 불구하고 유럽 여행을 다녀온 것이 자

리 배치 조정의 원인이었다. 이런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은 A의 위자료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단

2627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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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는 집단 따돌림 사건에서 여러 불리한 조치가 한꺼번에 신고될 때 가해직원으로 지목된 직원들의 내면적 동기 파악은 

만만치 않다는 점, 이때 기업은 신고인과 가해직원으로 지목된 직원들의 사정을 두루 듣고 균형 잡힌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앞서 X기업과 집단 따돌림 성립 여부의 결론은 반대지만 기업이 집단 따돌림 사건에 임할 때 갖출 태도(내면적 

동기의 정확한 파악)는 두 사례에서 동일하다.

1회성 행위는 집단 따돌림으로 인정 어려워

집단 따돌림은 그 효과 면에서 특이한 점이 있다. 즉, 부정한 동기에 근거하여 집단적, 지속적, 반복적으로 괴롭힘이 이루어진 

경우 △설령 일부 행위가 개별적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이 되지 않아도 포괄해서 인사 조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거나  

△가해직원들의 부정한 내면적 동기를 고려해서 전체적으로 가중하여 조치할 수 있도록 한다. 앞서 본 대법원 판결과 학교폭

력예방법에서 학교폭력상 집단 따돌림에 지속·반복성을 요구하는 것도 그런 특성을 고려한 것이라 이해할 수 있다.

기업이 직장 내에서 일어나는 집단 따돌림을 인정할 때도 이 점을 고려하여 지속·반복성이 있는지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다.  

예컨대, 가해직원으로 지목된 어떤 직원이 집단 따돌림을 주도하는 다른 직원들에 합세하여 한번 피해직원 인사를 무시했다고 

해보자. 이 경우 다른 직원들에게 집단 따돌림이 인정되는 것과는 별론으로, 그 직원에게 집단 따돌림 책임을 인정할 수는 없다

고 본다. 지속·반복된 행위가 아니기 때문이다. 인사 무시 행위 자체가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는지 검토하고, 그 결과 그 한

번의 인사 무시가 부적절하지만 경미한 공격에 불과하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도 인정하면 안된다.

이와 관련, 1회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의 부적절한 대화가 피해학생에 알려진 것만으로는 지속·반복적으로 심리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한 것이 아니므로 따돌림이 아니라고 한 하급심 판결은, 비록 학교폭력 사안이지만 기업 역시 참고할만

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44674 판결).

이 판결은 위 1회성 대화가 따돌림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기 전에, 그 근거로 “학교폭력의 가해자로서 각종 조치를 받을 경우 

이러한 조치가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등 중대한 신분상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어떠한 행위를 학교폭력예방법에서 규정

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에 따른 조치를 명하는 것은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들고 있다. 이런 원칙은 가해

직원으로 인정되면 징계 등 불리한 처분을 받는 것은 물론 고소, 손해배상 등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할 위험이 있는 집단 따

돌림에서도 적용되어야 한다.

※ 본 칼럼은 조상욱 변호사가 한국경제신문에 기고한 내용을 편집한 것입니다. - 한경 CHO Insight 조상욱 변호사의  

‘오피스빌런 리포트’, 한국경제신문, 2024.09.24.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9229788i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9229788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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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선	변호사

3 노동칼럼

(5)	인사권이냐,	부당노동행위냐…	 

법원	판결	톺아보니

목
차

인사권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재량권에 속하는 영역이므로, 사용자에게 상당한 범위 내에서 재량이 인정된

다. 그러나 인사발령, 근무평가, 승진 등 사용자의 인사권이라고 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최

근에도 하급심 판결은 단체협약상 조합원이 될 수 없는 팀장에 대해 면팀장 발령을 한 것이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하는 등 인사권 행사에 대해서도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판례는 인사고과(승

진)와 같은 집단적 차별 사건의 경우에는 개개인 간의 인사고과가 아니라 집단으로 전체에 대한 인사고과를 비

교대상으로 보고 있고, 더 나아가 특정 집단 근로자들에 대해 유의미한 격차가 있으면 그 인사평가가 정당하다

는 점에 대해 사용자가 입증하도록 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우선 인사발령에서 부당노동행위를 판단하는 

기준과 판결례를 중심으로 인사권과 부당노동행위와의 관계에 대해 살펴본다.

정당한 인사권과 부당노동행위 구별 어떻게

대표적인 인사권 중 하나인 배치전환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배치전환의 동기, 목적, 배치전환

에 관한 업무상의 필요성이나 합리성의 존부, 전보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형량, 배치전환

의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배치전환을 하기에까지 이른 과정이나 사용자가 취한 절차, 그 밖에 배

치전환 당시의 외형적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추정되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 판단한다(대법원 1998. 12. 23. 선고 97누18035 판결 등).

보직(파트장) 해임 발령이 부당노동행위라는 사례(서울행정법원 2024. 8. 30. 선고 2023구합
62908 판결)

회사는 업무상 필요(불법파견 소송으로 인해 하청업체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함에 따라 파트장의 숫자를 줄일 

필요 등)에 따라 노조 조합원 12명의 파트장 지위를 면하는 인사발령을 했다. 회사는 파트장의 지위가 ‘사업주

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조합원 자격과 병존하기 어렵고, 단체협약상 ‘파트장 이상의 직원은 조합

원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이 있어 파트장과 조합원의 지위가 병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조직개편의 업무상 필요성이 어느 정도 인정되기는 하지만 보직해임의 업무상 필요성

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보직해임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크고(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직책수당 15만 원 감

소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했다고 보기 어려워 보직해임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고, 불이익 취

급의 부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단체협약상 조합원 범위의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단체협약의 적용 

범위를 말하는 것이지 조합활동을 제한하는 근거가 될 수 없으며, 파트장의 지위가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로 볼 수 없다). 다만, 노조가 추진하는 불법파견 소송을 방해할 목적으로 이뤄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https://www.yulchon.com/ko/professionals/professionals-view/kslee23038/lee-kwangsu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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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사건에서도 서울행정법원은 동일한 판단을 했다. 회사가 노조 간부와 반·조장 직책 간 겸직을 금지한다는 이유로 노조 

간부인 근로자들을 반·조장에서 직위해제한 사건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직위해제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고 노조원 상당수가 

근무하는 공장에서 노조 간부가 반·조장을 맡는 것이 오랜기간 허용되고 있었음에도 직위해제를 하였으며, 이로 인해 반·조장

을 맡고 있거나 맡으려는 사람들은 노조 간부의 직책을 포기하거나 이에 지원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가져와 노조의 단결권이 

침해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 2022. 3. 24. 선고 2021구합60519 

판결).

전직 조합간부에 대한 승진 발령 및 배치전환이 부당노동행위라는 사례(대법원 1998. 12. 23. 선고 97누18035 판결)

회사는 노조위원장으로 재직하다가 선거에서 낙선하고 현업에 복귀한 조합원에 대해 조합원 자격이 없는 과장으로 승진시킴

과 동시에 본래 업무와 동떨어지고 생활근거지와 이격된 곳에 배치전환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해당 조합원이 조합선거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하는 등 조합활동을 해 오고 있었고, 회사가 해당 조합원을 비롯한 조합간부들에 대해 노조법 위반 및 업무방

해 등으로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갑자기 조합활동을 할 수 없는 직급으로 승진시키고 배치전환한 것은 

‘실질적으로는 해당 조합원의 종전 노조 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이에 대한 예방적 차원의 조치’로서 노조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았다.

전직 조합간부에 대한 인사발령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는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30. 선고 2021고단
582 판결)

단체협약상에 조합간부에 대한 인사발령은 노조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서, 회사는 조합간부에 대해서는 순환보

직 발령을 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조합간부에서 물러난 조합원에 대해 회사가 전보발령을 했는데, 노조에서는 이것이 조합활

동을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형사고소를 했다. 이에 대해 하급심 판결은 해당 전보발령의 경우 업무상 필요성

(직무순환 대상, 결원, 인력재배치 필요 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조합원에 대한 승진차별이 부당노동행위라는 하급심 판결(서울행정법원 2023. 6. 22. 선고 2019구합54559 판결)

서울행정법원은 서로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는 동질의 균등한 근로자 집단인 교섭대표노조와 소수 노조 조합원들 간에 정기인

사 승격 결과에서 두 집단 사이에 통계적으로 현격한 격차(소수노조 조합원의 승격률이 3.5%인데, 교섭대표노조 조합원의 승

격률은 10.3%로 약 3배)가 발생했고, 그러한 격차는 회사가 소수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부정적, 차별적 의사에 기인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과거 회사는 소수노조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중노위 결정이 있음).

특히,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노동조합 내지 근로자에게 있으나, 고과 내지 인사평가와 같이 사용자 

일방만이 그 정보를 갖고 있는 정보의 비대칭 상황에서 동질의 균등한 근로자 집단으로 비교대상인 양 집단 사이에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격차가 있다는 것이 증명되면, 인사평가가 정당하며 다른 집단과의 차이는 합리적 평가에 따른 것이라는 점에 관

한 구체적 자료를 제출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즉, 인사평가의 경우 양 집단 사이에 유의미한 격

차가 있으면, 이것이 합리적인 것이라는 점에 대해 사용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대법원은 사용자의 특정 집단에 대한 인사고과와 같은 집단적 차별사건의 경우에는 개개인 간의 인사고과가 아니라 집

단으로서 전체에 대한 인사고과를 비교대상으로 삼아 인사고과의 부당성과 차별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회형

평의 관념에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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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위 판결례와 다른 결과도 있다. 과반수 노조와 소수 노조(원고) 조합원 간에 보직부여, 직위승진 등에 있어서 양 집단사

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격차가 있었으나, 회사의 인사평가점수 부여 체계에 어느 정도 객관성이 담보되어 있다는 점, 과반

수 노조는 소수 노조(원고)에서 탈퇴한 보직자 중심으로 결성되었으므로 설립 당시부터 보직자들이 많아 승진도 많았다는 점, 

소수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6차례에 걸쳐 부당노동행위 분쟁을 했으나 모두 패소한 점, 소수 노조원들의 경우 상위 25% 이

상의 분포도는 낮으나 인사평가점수가 그 보다 상위로 갈수록 오히려 과반수 노조원보다 많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보직 부

여 등이 소수 노조원임을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부산고등법원 2021. 2. 18. 선고 (창원)2020나

12373 판결].

 

인사담당자들의 주의사항

이와 같이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허용하는 인사권에 있어서도 법원에서는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하는 경우가 

늘고 있고, 그 경계선이 실무자에게는 모호한 경우가 많다. 과거 부당노동행위로 문제된 사례가 있는 회사라면 인사발령의 경

우, 핵심 조합원에 대한 전보발령 뿐 아니라 승진 시에 주의가 필요하다(판례는 과거 부당노동행위의 전력이 있었던 회사의 인

사권 행사의 경우 좀 더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는 경향이 많다).

특히 인사평가에 있어서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회사 차원에서 특정 노조원들에게 낮은 평가를 하도록 주도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보다는 인사평가를 하는 부서장들이 회사의 방침에 반발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업무에 소홀히 하는 조합원보다 성실

히 업무를 수행하는 타 조합원이나 직원들에게 높은 평가를 주는 것이 자연스럽다보니 결과적으로 양 집단 간에 차이가 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그러나 이를 그냥 방치하여 상당기간 인사평가에 있어서 특정 노조원들에 대한 낮은 평가 기록이 쌓

이게 되면, 개별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평가가 적절한지 여부가 아니라 집단으로서 전체에 대한 인사고과를 비교대상으로 삼게 

되고, 사용자 측에서 이들 전체에 대한 인사평가가 정당하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될 가능

성이 높아지므로 유의해야 한다.

더구나 해당 사업장에서 과거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받은 전례가 있을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 따라

서 인사담당자로서는 주기적으로 또는 대규모 파업 등이 있는 시기에는 인사평가나 승진에 있어서 의도하지 않게 부당노동행

위로 인정되지 않도록 평가기준 등이 합리적이고 특정 집단에게 유·불리하지 않는지 점검하고, 부서장들을 교육하거나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예를 들어, 특정집단의 승격률이 낮을 경우 특별승진이나 승진탈락자의 

신청을 통한 특별승진 심사 등)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 본 칼럼은 이광선 변호사가 한국경제신문에 기고한 내용을 편집한 것입니다. - 한경 CHO Insight 이광선 변호사의  

‘노동 프리즘’, 한국경제신문, 2024.10.08.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0081268i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0081268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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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동칼럼

(6)	교육훈련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할까?

목
차

이영진	변호사

1. 들어가며

많은 기업들이 근로자를 대상으로 신입사원 연수, 직무교육, 승진자교육, 역량향상교육, 법정의무교육 등 

다양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2023년 기업직업훈련 실태조사(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

르면 2022년도 기준 300인 이상 기업의 96.6%가 교육훈련을 실시했고, 66%는 기업 내 교육훈련 전담 

부서를 두고 있다고 응답했다. 해당 조사에서는 교육훈련의 범위를 ‘직무수행능력의 습득·향상을 위해 실

시한 교육훈련’만으로 제한(법정의무교육, 신입사원 오리엔테이션 등은 명시적으로 제외)했다는 점을 고려

하면 실제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업의 비율은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훈련은 사용자(또는 사용자로부터 위탁받은 기관 등)가 근로자에게 제공한다는 점에서 ‘근로자가 사용

자에게 노동력을 제공’하는 전형적인 근로제공의 모습과는 차이가 있다. 반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교육훈련

의 대부분이 사용자 지시에 의해 이루어지고, 교육훈련 참여에 상당한 시간이 투입되기 때문에 사실상 일

하는 것(근로제공)과 다를 바 없다고 느끼게 된다. 이러한 교육훈련의 특성으로 인해 ‘교육훈련 시간이 근로

시간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종종 사용자와 근로자 간 분쟁이 발생하곤 한다. 더 나아가 교육훈련 시간에 상

응하는 임금, 연장근로수당 등을 두고 임금체불 진정이나 형사고소까지 발생하기도 한다.

과연 교육훈련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할까? 그리고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교육훈련과 그렇지 않은 교육훈

련은 어떠한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을까? 만약 교육훈련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면 이에 대한 임금이

나 수당을 지급해야 할까? 이하에서는 이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근로시간 해당 여부에 관한 일반적 판단기준

우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

간’을 의미하며,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판결 등 참조). 다시 말해, 근로시간은 ‘(근로자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

에 둔 실 구속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근로시간 해당 여부의 판단과 관련해서 대법원은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여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

할 것이 아니라 여러 사정을 종합해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했다(대법

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https://www.yulchon.com/ko/professionals/professionals-view/yjlee24052/lee-youngj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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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도 2018. 6. 11. ‘근로시간 해당여부 판단 기준 및 사례’를 발표하며 ‘특정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에 대

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는 △사용자의 지시 여부 △업무수행(참여)의 정도 

△수행이나 참여를 거부한 경우 불이익 여부 △시간·장소 제한의 정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 판단해야 한다.

정리하자면 특정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는 그 시간의 명칭이나 형식이 아니라 ‘구체적 제반 사정에 비춰 해당 시간

에 대한 사용자의 실질적인 지휘·감독이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3. 교육훈련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가. 대법원 판례 및 행정해석이 제시한 판단기준

여타 시간과 마찬가지로, 교육훈련 시간도 그에 관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해 근로시간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운수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전문성, 기능 향상 등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일종의 실무교육) 시

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다음과 같은 구체적 판단 요소들을 제시했다(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2다203798 판결).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2다203798 판결

“근로자가 직무와 관련된 법령 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이나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외

에 교육을 받는 경우, 그러한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요소 ①] 관련 법령 또는 단체협약, 취

업규칙 등의 내용과 취지, [요소 ②] 해당 교육의 목적 및 근로제공과의 관련성, [요소 ③] 교육의 주체가 누구인

지, [요소 ④] 사용자에게 이를 용인하여야 할 법령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 [요소 ⑤]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말미

암아 교육을 하게 되었는지 여부, [요소 ⑥] 근로자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때에 받을 불이익의 존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위 대법원 2022다203798 판결처럼 구체적으로 고려 요소들을 제시·열거한 행정해석은 확인되지 않으나, 고용노동

부 행정해석은 과거부터 교육훈련의 근로시간 해당 여부 판단 시 위 대법원 판결에 제시된 요소들을 고려해 왔던 것으

로 보인다. 이를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행정해석
판단 요소

(2022다203798 판결 기준)

- 업무와 관련해 실시하는 직무교육과 근로시간 종료 후 또는 휴일에 근로자에

게 의무적으로 소집해 실시하는 교육은 근로시간에 포함돼야 할 것임

   
- 그러나 회사와 관계없는 법적 이행 개인의무사항 교육이나 국가기관 등의 시

책사업으로 사용자에게 협조를 요구해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시행하

는 국민정신교육, 안전관계교육 등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을 것임

(근기01254-14835, 1988. 9. 29.)

[요소 ②] 해당 교육의 목적 및 

근로제공과의 관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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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판단 요소

(2022다203798 판결 기준)

- 택시운전기사가 매년 받아야하는 4시간의 교육은 운수관계법령 및 교통안

전수칙 등 업무와 관련해 실시하는 직무교육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근

로자뿐만 아니라 사용자에게도 교육 이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가 

부여돼 있으므로 유급으로 처리할 시간으로 봄이 상당함(임금근로시간정책

팀-3229, 2007. 10. 26.)

[요소 ①] 관련 법령 또는 단체협

약, 취업규칙 등의 내용과 취지

[요소 ②] 해당 교육의 목적 및 

근로제공과의 관련성

[요소 ④] 사용자에게 이를 용인

하여야 할 법령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

- 질의상 교육의 경우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은 반드시 이수토

록 돼 있는 점, 교육참석이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

할 때, 동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됨(근로개선정책과-2570, 2012. 5. 9.)

[요소 ①] 관련 법령 또는 단체협

약, 취업규칙 등의 내용과 취지

- ‘화합의 시간’ 참가 및 ‘학습 프로그램 평가’ 수행이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이루

어지고, 이에 참가하지 않았을 경우 일정한 불이익이 가해지는 경우에는 근로

시간으로 볼 수 있음(근로개선정책과-4354, 2012. 8. 28.)

[요소 ⑥] 근로자가 교육을 이수

하지 않을 때에 받을 불이익의 

존부

나. 구체적 사례

실제로 ‘교육훈련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례로는 다음의 판결례들을 참고해 볼 수 있다.

[근로시간 인정례] 서울고등법원 2022. 6. 17. 선고 2021나2038797 판결(상고 없이 확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전현직 방문교육지도사들이 지원센터의 운영주체인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수탁단체를 상대로 

보수교육 시간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등의 지급을 구한 사례’에서 법원은 △보수교육은 방문교육지도사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근로제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점 △각 지원센터는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라 보수교

육 이수에 대한 관리·감독 등을 해야 하므로 보수교육은 사용자에게도 부과된 의무인 점 △근로자들이 보수교육 의무

시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면직대상이 되거나 재계약을 할 수 없게 되는 등 중대한 불이익이 예정돼 있는 점 등을 고

려해, 해당 교육실시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수탁단체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교육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

당한다고 판단했다.

[근로시간 인정례] 서울고등법원 2021. 3. 26. 선고 2019나2044676 판결(상고기각으로 확정, 지연이율 부분에  

관해서만 파기자판) 

‘아파트 경비원들이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산업안전보건교육 시간(월 2시간)에 대한 임금 등을 청구한 사례’에서 

법원은 △실제 경비업무에 종사하지 않았더라도 법정교육시간인 산업안전교육에 소집돼 각종 지시사항을 전달받는 

등 지휘·감독을 받은 점 △교육장소를 이탈하거나 위 시간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교육시간 2시

간 전체가 근로시간에 포함돼야 한다고 본 다음 그에 따른 임금 등의 지급의무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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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인정례] 제주지방법원 2022. 2. 11. 선고 2021가합10186 판결(항소 취하로 확정)

‘버스운송회사가 소속 근로자들의 휴무일에 친절교육, 안전교육, 사내교육 등 월 2시간의 교육을 실시했던 사례’에서 법

원은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휴무일 교육 참석을 공지하고 참석 여부를 확인한 점 △교육의 내용이 업무에 꼭 필요한 내

용이거나 관련 법령에서 의무로 구성된 점 등을 고려해 해당 교육시간을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시간에 해당한다고 

보고, 회사에 교육시간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단체협약에서 ‘교육시간을 근로시간에서 제외한

다’는 취지의 합의가 있더라도, 이는 실질적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교육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음으로써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무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근로시간 부정례] 부산지방법원 2015. 11. 11. 선고 2015나2055 판결(상고 없이 확정)

‘택시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회사가 아닌 부산광역시 교통문화연수원에서 실시한 여객보수교육에 참석한 사례’에서 법

원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운수종자사에 대한 교육 주체는 운송사업자가 아닌 점 △회사

가 부산광역시 교통문화연수원에 여객보수교육을 위탁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근로자들이 여객보

수교육에 참여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다. 소결

이상에 비춰보면, 특정한 교육훈련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위 대법원 2022다203798 

판결에서 제시한 요소들을 중심으로 살펴봐야 하며, 그 결과 해당 교육훈련 시간이 사용자의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

에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것이다. 특히, △법률,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교육훈련에 관한 근

거가 있을수록, △교육훈련의 목적이 근로제공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수록, △사용자가 직접 교육훈련을 실시할수록,  

△교육훈련 불참 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존재할수록 교육훈련 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4. 교육훈련 시간에 대한 임금, 수당 등 지급 의무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쌍무계

약이다(근로기준법 제17조). 따라서 교육훈련 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이상 사용자는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

급해야 하고, 만약 교육훈련이 소정근로시간 외에 이루어졌다면 시간외근로에 따른 가산수당도 함께 지급돼야 할 것이다. 

나아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교육훈련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해

당 교육훈련을 유급으로 규정하고 있거나 관례적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었다면 해당 시간의 임금은 지급돼야 한다’는 입

장인바(근기 01254-14835, 1988. 9. 29.), 근로시간의 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교육훈련에 대한 임금, 수당 등을 지급하

기로 정한 규정이 존재한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다.

근로시간 중 이루어지는 교육훈련의 경우, 사용자 대부분이 이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 분쟁이 발생하

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다. 문제는 ‘소정근로시간 외의 교육훈련’이다. 특히, 이러닝(E-Learning)이나 동영상 시청 방식

의 교육훈련이 증가함에 따라 ‘근로시간 외에 교육훈련에 참여했다’고 주장하며 사용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는 소

를 제기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29. 선고 2019가합544241 판결 - 항소 없이 확정, 부

산고등법원 2021. 5. 12. 선고 2020나55537 판결 - 상고기각으로 확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44241 판결, 부산고등법원 2020나55537 판결 모두 ‘근로시간 이후에 교육을 수강했

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자들의 청구가 기각됐으나(부산고등법원 2020나55537 판결의 경우 온라인 동영상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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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 방식 이전 기간의 교육훈련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청구 부분은 인정), 언제든 이러한 유형의 소송이 제기될 수 있

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분쟁 발생의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에게 ‘동영상 강의 수강은 근로시간 내에 할 

것’, ‘근로시간 외에 동영상 강의를 수강할 경우 반드시 사용자의 사전 허가를 받을 것’ 등과 같은 지시 내지 지침을 내리거

나, 그러한 내용을 사규 등으로 명문화해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평생직업능력법, 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은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향상

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훈련’을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정의한 다음(제2조 제1호), ‘기준근로시간 외의 훈련시간에 대해서

는 생산시설을 이용하거나 근무장소에서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해(제9조 제5항), 일정한 요건을 갖춘 교육훈련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① 특정 교육훈련이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 습득·향상을 위해 실시됐고, ② 그와 같은 교육이 사용자의 생

산시설 이용 없이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이루어졌다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특칙이 존재하지 않는 한 사용자에게 가산

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관련 행정해석으로는 근로기준과-571, 2010. 2. 1. 참조). 다만 평생직업능력법 

제9조 제5항은 제한된 요건하에서만 인정되고, 해당 규정이 적용된 사례의 확인도 어렵다는 점에서 그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교육훈련 사례는 흔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9조 제5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로는 대

구지방법원 2021. 6. 3. 선고 2020가합203019 판결, 제주지방법원 2020. 2. 12. 선고 2019나11227 판결 등).

5. 마치며

서두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대다수의 기업들은 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신입 근로자의 조직 정

착’, ‘근로자에게 필요한 역량 향상’, ‘법률 등에 따른 의무 이행’ 등 그 목적 또한 다양하다. 산업 전반에서 AI의 활용도가 높

아짐에 따라 관련 전문가 양성, 직무 재설계 등의 필요성으로 인해 기업의 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은 앞으로 더 증가할 것

으로 예상된다.

교육훈련이 늘어난 만큼 그에 대한 관리에도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한다. 특히 교육훈련의 근로시간 인정 여부 및 그로 인한 

임금, 수당 지급 등에 관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운영 중인 교육훈련 제도나 관련 규정 전반을 다시 한번 들여

다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 본 칼럼은 이영진 변호사가 월간노동법률 2024년 10월호에 기고한 내용을 편집한 것입니다.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7139

https://vo.la/Zjsv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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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동칼럼

(7)	“직장	내	괴롭힘	골치	아프시죠?”	 

모든	팀장님께	드리는	조언

목
차

조상욱	변호사

직장 내 괴롭힘은 기업의 교육 요청이 유난히 많은 영역이다. 필자는 주로 전체 직원, 인사노무 담당자, 법무 담

당자, 임원을 대상으로 그런 교육을 많이 했었는데, 올해 들어서는 팀장만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요청받는 경

우가 눈에 띄게 늘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날이 갈수록 심각한 기업의 고민거리가 되고 있고, 그 예방과 대응에 

팀장 역할이 결정적이다 보니 나타나는 현상이 아닐까 싶다.

팀장은 직접 여러 팀원을 대면하고 지휘, 감독, 평가하는 중간관리자다. 기본적으로 팀 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을 사전에 예방하고 스스로 모범을 보이는 리더십을 발휘할 것이 기대되는 자리다. 사건이 발생한 후에는 조

사, 사후 인사조치, 2차 피해 방지 실행에 참여하거나 인사부서 활동에 조력하는 역할도 있다. 또한 상사 입장

에서 팀원과 직접 접촉을 많이 하다 보니 때로는 억울하게 직장 내 괴롭힘 피신고자가 되는 일도 잦다.

팀장을 청중으로 하는 교육은 이들이 법이나 HR 전문가가 아니다보니 직장 내 괴롭힘 개념에 대한 기본 이해

부터 시작하는데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학교 수업처럼 딱딱해진다. 여기에 한 두시간 남짓의 시간 안에 교육을 

마쳐야 하는 제약까지 있어 마음이 바쁘다. 그래서 자문하면서 자연스레 알게 된 팀장들이 마주하고 있는 생생

한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속 시원히 다 하지는 못한다.

이번 기고에서는 딱딱한 교육을 할 때 따르는 여러 제약 때문에 아쉽게 다 하지 못한 이야기, 변호사 입장에서 

교육을 할 때 부득이하게 따르는 여러 유보나 근거, 인용을 가급적 빼고 ‘팀장님’들과 직접 이야기하는 기분으

로 평소 드리고 싶던 조언을 한번 적어 본다.

#농담. “여자친구가 짱깨 같이 생겼다”

분명히 농담으로 한 말이라도 남녀관계, 나이, 성별, 평가 등 민감한 문제를 건드리면 직장 내 괴롭힘 인정에 괴

롭힐 의도를 요구하지 않는 현행 법 하에서는 그저 그런 일로 넘어가지 않고 직장 내 괴롭힘 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 생각보다 많이 생기는 일이다.

그래서 농담이 과했다고 깨달으면 현장에서 즉시 사과하는 게 최선이다. 여러 상황 상 곤란하다면 팀원이 좀 

진정될 때까지 시간을 보내면서 사과할 때가 오기를 기다리는 게 그 다음으로 나은 방법인 것 같다. 실제 단 한

번의 농담이 문제가 되어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여부가 법원에서까지 다투어진 사건의 판결문을 읽으면서 들었

던 개인적 생각이다.

어색한 상황을 무마하려 즉시 또 다른 농담을 하는 것은 최악이다. 그게 실제로 위 판결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https://www.yulchon.com/ko/professionals/professionals-view/swc/cho-sangwook.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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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늘한 분위기에서 급조된 농담이 분위기 전환에 성공할 확률은 마음에 상처를 입은 팀원 상황이 더 나빠질 확률의 10분의 1

쯤 될 것이다.

#단톡방. “주말에 일 좀 시켰다고 그러는 건 아니지?”

직장 내 괴롭힘 판결들을 검색하다 보면 업무에 활용되는 단톡방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생긴 사건을 쉽게 접할 수 있다. 팀원

들이 참여한 단톡방에서 팀장이 일부 팀원을 찍어 질책하거나 모욕하는 멘트를 날리는 경우가 가장 흔하다.

대면 상황에서라면 무난했을지도 모르는 질책도 단톡방에서 하면, 나중에 신고서에 붙은 증거자료에서 읽을 때 아주 비정해 

보인다. 당시 정황과 맥락은 증발되고 앙상한 텍스트만 남아 부정적 상상력을 자극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단톡방 대화에서는 

업무에 관한 ‘용건만 간단히, 공개 질책은 금지’가 철칙이다.

하나 더, 업무를 위하여 단톡방을 만드는 것은 자유지만, 그 업무와 관련 있는 어떤 팀원을 팀장 마음대로 단톡방 참여자에서 

빼는 자유는 잊어야 한다. 단톡방 배제는 따돌림 신고에서 단골메뉴다.

#회식. “서로 포옹하고 화해해!”

이제 연말이 다가오니 팀 회식이 자주 있을 것이다. 알다시피 서로 위로하고 좋자고 하는 팀 회식, 특히 2차(노래방)에서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자주 일어난다. 그 동안 쌓인 말을 다 할 수 있다, 좀 인간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고 여기는 느슨함은 때로 

큰 화근이 된다.

“서로 포옹하고 화해해!” 팀장이 서로 갈등이 있는 팀원들을 화해시킨답시고 회식 도중에 둘을 일으킨 후 한 말이다. 이 사건에

서 실제 포옹을 한 직원 중 하나는 수치심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 그 뒤에 일어난 소동과 분쟁을 읽으면 안타깝고 가슴이 

답답해진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지난해 1만 건을 넘었다. 이제 회식은 어느 정도 긴장이 있고 오래 지속되면 서로 피곤하니 두 시간 안

에 끝나는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출퇴근 시간. “10분 일찍 출근해서 업무 시작 준비하세요”

근로시간 제도 준수에 관한 팀원 의식이 높아질대로 높아졌다. 조기출근 요청, 주말 SNS 업무 지시 등 출퇴근 시간, 근무시간 

규정 무시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위험이 상존하는 영역이고, 실제 신고가 있을 때 대응이 어렵다. 팀원 스스로 일찍 출근 또는 

늦게 퇴근하거나 주말에 일했다는 건 대개 설득력이 떨어지고, 업무상 긴급한 필요가 있어 부득이했다는 주장은 입증이 어렵다.

특히 이런 경우에는 근로시간 제한 위반, 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한 형사 책임까지 같이 문제되는 분쟁으로 확대될 수 있다. 팀

장의 업무를 행한 열정이 실은 과욕이었다고 판명되는 순간이다.

#정성 평가. “A, 근무태도가 지극히 불량하고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다”

팀장에게 재량이 많은 정성 평가도 피평가자가 그로 인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문제 삼으며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할 수 있다. 따라서 특히 오랜 기간 저성과를 보이는 팀원, 갈등관계에 있는 팀원의 정성 평가를 부정적으로 할 

때는 하나하나 근거를 확인하고 남겨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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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현행법상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기간 제한이 없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정성평가 근거를 설명할 수 있으려면 꼼꼼

한 자료 정리와 기록이 필요하다.

#불편한 대화. “똑바로 해! XXX”

괴롭힘 자문을 하다 보면 퇴사권유, 질책과 같은 불편한 대화가 샅샅이 녹취되어 괴롭힘 신고에 증거 자료로 제출되는 경우가 

정말 흔해서 놀랄 때가 많다. 그런 일을 자주 볼 수 밖에 없는 변호사라는 직업상 특수성 때문에 생긴 편견일까? 아니다. 녹취

록이 붙는 괴롭힘 사건의 빈도, 녹취가 이루어진 기간, 횟수나 규모를 보면, 또 피해자를 위한 조언으로 녹취를 권하는 여러 공

개된 기고를 보면 그런 것 같지는 않다. 녹취는 대부분의 팀장들이 마주할 수 있는 현실이다.

팀장은 불편한 대화는 무조건 녹취된다고 여겨 조심하고, 또 본인이 무리하지 않도록 도와주고 나중에 대화 분위기를 확인해 

줄 다른 팀원을 동석시키는 것이 좋다. 부득이 혼자 진행해야 한다면 사전에 반드시 할 말을 정리하고 사후에 즉시 메일을 보내

는 등 기록을 남겨야 한다.

#따돌림. “B는 바쁘니까 회식 부르지마”

팀내 따돌림은 차별의식 등이 동기가 되어 특정인에 대한 집단적 인사 무시 등 집단적 미세공격이 오랜 기간 반복 지속되는 것

이다.

그런 따돌림은 팀장의 “선(先) 대응 후(後) 확인”이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즉, 그런 기미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일단 중단 및 제

지부터 하고 상황을 확인해야 한다. 거짓 양성(False Positive. 실제로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착각하는 것)이 거짓 음성(False 

Negative)보다 훨씬 낫다.

외관상으로는 정당한 권한 행사나 팀원 개인이 알아서 할 바로 보여 선 대응을 망설일 수 있는데, 나중에 다 모아 놓고 살펴보

면 차별과 배제 의도가 자연스레 드러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문제는 그런 확인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반면, 대응 시기를 놓

치면 따돌림은 문제가 눈덩이처럼 커진다는 것이다. 따돌림을 방치하면 팀장은 물론 기업도 법적으로 책임을 지게 된다.

#사후 대응. “단번에 해결할 방법 없나요?”

기업 인력 운영 현실상 배치전환이나 업무조정을 통해 피신고인인 팀원과 신고인 팀원의 완전 분리조치 실행이 당장 어려울 때가 

많다. 그래서 팀장은 여전히 같은 조직을 유지한 채 신고인이 종전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때가 생긴다.

그 경우 어쩔 수 없이 자리 배치를 달리하여 서로 동선을 달리하게 하고, 평가, 지시 등 껄끄러운 조치를 할 때 신고인과 사전 

협의하여 의견을 듣자는 등 번거로운 대응을 요하는 미지근한 결론에 이르게 될 때도 있다.

이럴 때 막막하고 답답하다고 호소하는 팀장이 가끔 있는데, 그런 기분은 인간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된다. 하지만 이를 2차 피

해를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책임으로 담담하게 받아들이면 좋겠다. 같은 처지 다른 팀장들도 대개 별 수 없고 똑 같은 처지다.

#방심. “우리 팀은 전혀 문제 없어요”

얼마 전 교육을 갔다가 쉬는 시간에 이야기를 나누던 중 본인 팀에는 직장 내 괴롭힘이 생긴 적도 없고 생길 일이 없다고 자신

하는 팀장님을 만난 적이 있다. 고개를 끄덕이긴 했지만 속 마음은 너무 방심하는 것 아닌지 걱정스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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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를 해보면 직장인 10명 중 6명 이상 1년간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하고, 현행 법상 직장 내 괴롭힘 인정 범위가 아주 

넓으며, 피해자 감수성 기준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미니팀이거나 운이 특별히 좋은 경우가 아니면 직장 내 괴롭힘 문제

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팀원, 직장 내 괴롭힘으로 남몰래 고민하는 직원은 팀에 언제나 있고, 그 문제가 밖으로 불거지지 않았

을 뿐이라고 보는 게 냉정한 현실 인식 아닐까?

직장 내 괴롭힘은 과도한 지배욕, 자아도취, 성격장애 등 쉽게 변하지 않는 개인 인격의 문제이기도 하다. 건강한 기업문화가 

자리 잡았다고 해도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은 억제될 뿐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한다.

#자기성찰. “혹시, 내가 문제가 아닐까?”

이제 마지막이다. 팀장이 억울한 신고를 당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자문 과정에서 시시때때로, 또 임하는 곳마

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당하고 징계를 받는 팀장도 개인적으로 여럿 봤다.

그런데, 실은 이렇게 아무 잘못이 없는 나만 억울하게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연달아 당한다는 생각이 들 때가 바로 자기성찰이 

필요한 시간이다.

두번째 신고를 받는 순간 그 두번째 신고는 물론 그토록 억울했던 첫 신고도 사실은 내가 틀렸고 옳은 신고일 확률 즉, 첫 신고

자가 정말 나의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였을 확률이 소급하여 상향 갱신된다.

“When Bob has a problem with everyone, Bob is usually the problem.” 리더십 전문가인 존 맥스웰이 ‘The Bob 

principle’이라고 이름 붙여 소개한 말이다. 울림이 크다. 어디를 가든 나에게 문제가 따라다닌다면 주변 사람, 환경이 아닌 바

로 내가 문제일 수 있다.

※ 본 칼럼은 조상욱 변호사가 한국경제신문에 기고한 내용을 편집한 것입니다. - 한경 CHO Insight 조상욱 변호사의  

‘오피스빌런 리포트’, 한국경제신문, 2024.10.22.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0220941i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0220941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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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우	변호사

3 노동칼럼

(8)	변화의	시대,	인력구조조정의	키워드	3가지

목
차

인공지능(AI)의 시대.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는 AI 기술은 우리 일상과 산업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미국의 주요 금융기관은 2030년까지 AI가 전 세계적으로 최대 3억 개의 일자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

을 내놓았다고 한다. 비단 테크 기업뿐만 아니라 기존에 사람이 해야 한다고 여겨졌던 다양한 산업에서도 AI의 

도입이 활발해지고 있다.

기업 인력구조조정은 선택 아닌 필수

이러한 변화는 기업의 인력 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안정된 일자리와 평생직장의 개념은 과거의 

유산이 되어가고 있는데, 앞으로 기업들은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인력 구조를 더 유연하게 재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능동적인 대응과 혁신이 요구되는 지금, 인력구조조정은 더 이상 선택 사항이 아닐 수

도 있다.

인력구조조정에는 배치전환이나 휴직 등과 같이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유형도 있다. 하지만 산업구조나 기술 

발달로 인한 인력 수요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권고사직, 희망퇴직, 정리해고 등과 같이 고용관계를 종료

하는 방식의 인력구조조정이 요구되는 경우도 많을 것이다.

기업이 인력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것은 쉬운 과정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노동 관련 법령상 인력구

조조정에 대해 요구하는 법률요건이 까다롭다는 점도 이유로 지목될 수 있다. 하지만 그보다 어려운 것은 인력

구조조정이 일방적인 법률행위가 아니라는 점이다. 적법하게 진행하기만 하면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인

력구조조정은 기업 내부 구성원들의 삶과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들이 중요한 이해관계자

인데, 성공적인 인력구조조정을 위해서는 그들의 이해와 협력이 필요하다.

법 준수, 전략, 그리고 소통 3박자 갖춰야

만약, 기업이 성공적으로 인력구조조정을 완수하기 위해 중요한 키워드가 무엇인지를 묻는다면, 필자는 ‘법 준

수’, ‘전략’, 그리고 ‘소통’이라고 말하겠다.

우선, 법 준수가 중요하다는 점은 긴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 법이 정한 요건이나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해고나 

퇴직 합의가 법원에서 무효라고 판단된다면 인력구조조정이 성공했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인력구조조정

의 모든 절차에서 법률 이슈가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또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목표에 이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과 수단을 고민해야 한다. 회사의 가용 

https://www.yulchon.com/ko/professionals/professionals-view/parkjw/park-jaewo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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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이 무제한이라면 전략적 선택의 필요성은 덜할지 모른다. 예를 들어, 희망 퇴직금 재원에 제한이 없다면 감원 목표 달성은 

상대적으로 쉬울 수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은 한정된 자원과 시간 안에서 구조조정을 해야 하므로, 자원 분배와 목표 달성을 위

한 최적의 방법을 찾는 전략적 접근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는 소통이다. 구성원들의 이해와 공감을 끌어낼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 내부 구성원들로부터 인력구조

조정에 대한 적극적인 찬성과 지지를 얻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다만, ‘현재 경영환경에서 회사로서도 어쩔 수 없구나’, ‘경영진

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하는 정도의 이해와 공감은 필요하다. 감원이 법적으로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전략적으로

도 성공적이었다 하더라도, 내부 구성원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인력구조조정은 성공하기 어렵다. 만에 하나, 감원에는 성공했

다고 하더라도 회사에 대한 직원들의 신뢰가 무너지고 인재들이 조직을 이탈하게 된다면 성공적인 구조조정이라고 말할 수 없

다.

인력구조조정은 기업이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하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내리는 전략적 결정이다. 효율성과 경쟁력 향상

을 위해 때로는 조직의 형태를 과감히 바꿀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 본 칼럼은 박재우 변호사가 한국경제신문에 기고한 내용을 편집한 것입니다. - 한경 Law&Biz, 한국경제신문, 

2024.10.10.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0094077i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0094077i


121/125

Vol.7 뉴스레터율촌 노동팀

4 동정

목
차

4
. 동

정
3

. 노
동

칼
럼

2
. 최

신
판

례
1

. 업
무

사
례

(01) 유튜브 「율촌 중대재해센터TV」 채널 3주년, 구독자 수 5,000명 돌파

율촌 중대재해센터 공식 유튜브 채널인 ‘율촌 중대재해센터 TV’ 의 구독자 수가 지난 14일 기준 5,000

명을 돌파하였습니다. 율촌 중대재해센터 TV는 지금까지 약 220여개의 콘텐츠가 제작되었으며, 약 30

여명의 중대재해 전문가들이 출연하며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개설 된지 3년 만에 구독자 

수 5,000명을 달성하였다는 점에서 중대재해라는 단독 프랙티스를 주제로 놀라운 성과를 매년 거듭하

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율촌 중대재해센터 TV는 양질의 콘텐츠로 인해 국내 주요 기업으로부터 중대재해 강의 및 자문 의뢰로

도 이어지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직원 안전교육에 활용되는 등 공익활동에도 상당히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율촌 중대재해센터TV는 앞으로도 영상 콘텐츠를 꾸준히 개발하여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우리 

사회의 산업안전보건 문화를 정착시키기는 등 활발한 활동을 계속 이어갈 예정입니다.

율촌 중대재해센터 TV 바로가기

(02) 정대원 변호사, 매경이코노미와 공동으로 ‘중소기업을 위한 중대재해법 세미나’ 발표 
(08/27)

율촌 중대재해센터와 매경이코노미가 공동으로 마련한 ‘중소기업을 위한 중대재해법 세미나-50인 미

만 확대적용 이슈와 대응방안’이 지난 8월 27일(화) 중구 매일경제신문 본사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이 날 세미나에서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김종윤 본부장이 ‘중대재해법 관련 고용노동부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했고, 이어 안범진 변호사가 ‘중대재해 수사 동향 및 쟁점’, 정대원 변호사가 ‘중대재해

법 컴플라이언스 필요성 및 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습니다.

올해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가운데, 이 날 세미나에는 200명이 넘는 중소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세미나 종료 후에는 율촌 중대재해센터가 발간한 ‘중

소기업 자영업자를 위한 중대재해법 한 권으로 끝내기’ 책자가 참석자들에게 증정되었습니다.

(03) 정대원 변호사, IHCF 인사노무 분과 세미나에서 ‘경업금지-영업비밀 보호/침해와 HR
법률 이슈’ 발표 (08/29)

IHCF(In-House Counsel Forum) 인사노무 분과가 율촌과 공동으로 마련한 ‘경업금지-영업비밀 보

호/침해와 HR법률 이슈’ 세미나가 지난 8월 29일(목) 율촌 렉처홀에서 열렸습니다. 

https://www.youtube.com/%40Y-CO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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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날 세미나에서는 율촌의 최준영 수석전문위원이 사회를 보고, 임형주 변호사, 정대원 변호사가 토론 및 질의&응답 

방식으로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사회적으로 대형 연예기획사의 자회사 대표의 경업금지 의무가 이슈화 되고 있는바, 

최근 경업금지 약정을 중심으로 한 영업비

밀 보호 방안의 동향, 영업비밀 보호 방안을 실행함에 있어서 법률적으로 주의할 사항에 대하여 논의되었습니다.

(04) 조상욱 변호사, 김포시청 주최 ‘오피스 빌런 열전,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강연 (08/30)

조상욱 변호사가 지난 8월 30일(금) 김포시청 공무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강연했습니다. 

조 변호사는 ‘오피스 빌런 열전,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를 주제로 상습적 괴롭힘, 성희롱, 상사의 적절한 커뮤니케이션, 

허위신고 등 최근 공직사회에서 자주 문제되는 부적절한 행위의 유형과 대응방안을 설명했습니다.

(05) 이광선 변호사, 이동현, 정재호 노무사, ‘넷플릭스 작품 제작 촬영 현장’서 강의 (09/03, 09/04, 10/09)

이광선 변호사, 이동현, 정재호 노무사가 지난 9월 3일(화), 9월 4일(수), 10월 9일(수) ‘넷플릭스 작품을 제작하는 촬

영 현장’서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상호 존중을 주제로 진행된 본 강의는, 넷플릭스 작품을 제작하는 촬영 현장의 임직원들 약 5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직장 내 차별, 성희롱, 괴롭힘 등의 이슈와 관련 사례, 유의점, 대응 방안 등을 설명하며 제작 현장에서의 존중 문화를 강

조하였습니다.

(06) 구자형 변호사, ‘현대자동차 컴플라이언스 아카데미’서 강의 (09/12)

율촌의 허승진, 구자형 변호사가 지난 9월 12일(목) 징계와 개인정보보호법을 주제로 현대차 기아 컴플라이언스 아카

데미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현대자동차 및 기아 인사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강의는 징계조사 과정에서 문제되는 다양한 쟁점에 관해 

노동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의 두 가지 관점에서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여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07) 박재우, 구자형, 송연창 변호사, ‘변화의 시대, 인력구조조정의 해법’ 웨비나 발표 (09/24)

‘변화의 시대, 인력구조조정의 해법’을 주제로 한 웨비나가 지난 9월 24일(화) 삼성동 파르나스타워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기업이 시대적 변화에 따라 인력구조조정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이슈들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다

룬 이번 세미나는 조상욱 변호사의 인사말로 시작되어 총 세 개의 세션으로 진행됐습니다.

송연창 변호사는 ‘인력구조조정의 유형’을 주제로 배치전환, 휴직, 저성과자 해고, 통상해고, 정리해고 등 여러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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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의 특징들을 소개하였고, 구자형 변호사는 ‘희망퇴직, 실행 방법과 유의사항’를 주제로 희망퇴직의 필요성과 절차 

및 각종 유의사항을 설명하였으며, 박재우 변호사는 ‘인력구조조정과 노사관계’를 주제로 효과적인 인력구조조정 전략

과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노사분쟁 이슈를 다루며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금번 웨비나에는 약 1,200여 명의 고객사 관계자들이 신청, 700여 명에 이르는 Zoom 플랫폼 동시접속자를 기록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이며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08) 박재우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제10기 노동법 연수과정 강의 (09/26)

박재우 변호사가 지난 9월 26일(목)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제10기 노동법 연수과정 강사로 위촉되어 강의를 진행하였

습니다.

박 변호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관련 주요 쟁점’을 주제로 3시간 동안 강의하였으

며 비정규직의 개요,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등 실용적

인 실무지식을 전달했습니다.

(09) 김동현 변호사, 경기도 사회복지사협회에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중대재해처벌법’ 강의 (10/10)

김동현 변호사가 지난 10월 10일(목) 경기도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중대재해처벌법’을 주제로 강

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김 변호사는 사회복지시설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같은 법령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에서 이

행하여야 할 안전보건 확보의무 내용과 구체적인 이행 방법에 관하여 강연하였습니다.

(10) 이정우 변호사, 한국무역협회의 요청으로 일본 노동법 관련 쟁점을 포함한 “일본 진출 시 알아야 될 
실무” 강의 (10/14)

이정우 변호사가 지난 10월 14일(월) 한국무역협회의 요청으로 “일본 진출 시 알아야 할 실무”를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일본 진출을 고려하고 있는 다수의 한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하였으며, 일본 진출을 위한 기초

지식 및 일본의 해외기업유치 동향을 조망하고, 일본 노동법, 법인 설립 등 기본절차, M&A를 통한 일본 진출, 개인정보 

관련 쟁점 등을 폭넓게 다루었습니다.

(11) 이정우 변호사, NYSBA 서울 컨퍼런스에서 “A Comparative Approach to Employment 
Litigation and Best Practices for Employer” Session 패널로 참석 (10/16)

이정우 변호사가 지난 10월 16일(수) NYSBA 서울 컨퍼런스에서 “A comparative Approach to Employment 

Litigation and Best Practices for Employer” Session 패널로 참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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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호사는 한국 노동 분쟁에서의 경험을 기초로 양국에서 법률분쟁화되고 있는 근로자성/사용자성 확대 이슈, 

reclassification 이슈, 경업금지 이슈 등에 대한 실무례를 공유하였습니다. 이번 세션은 2명의 미국 로펌 소속 변호사, 

2명의 한국 로펌 변호사로 이루어진 노동 전문가들이 한 곳에 모여 실무 경험을 심도 있게 비교하였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12) 이광선 변호사, 삼성전자에서 ‘부서장 역량강화 노동 교육’ 강의 (10/16)

이광선 변호사가 지난 10월 16일(수) 삼성전자에서 ‘부서장 역량강화 노동 교육’ 관련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변호사는 삼성전자 현업 부서장들 100여명을 대상으로 부서장들이 알아야 할 노동 법률,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해 

강의하였습니다.

(13) 정대원 변호사, 고려대학교 재난안전최고위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최근 동향 및 대응방안’ 발표 
(10/18)

정대원 변호사가 지난 10월 18(금) 고려대학교 서울캠퍼스 SK미래관에서 열린 ‘고려대 재난안전최고위과정’의 12

주차 강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과 대응전략’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고려대 재난안전최고위과정은 재난 

안전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과정으로 민간기업·공기업·공공기관·비영리기관·중앙정부·지방자치단

체의 재난안전관리, 지속가능경영 분야 담당임원 및 실무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책임 범위로 인한 딜레마로 안전보건활동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경우 법적 책임 범위

가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며 “건설공사발주자 등 책임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안전조치를 하지 않는 방안이 아

닌 도급사업주로 간주하고 적극적인 안전조치를 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4) 송연창 변호사, ‘롯데유통군 ESG&준법 교류회’서 강의 (10/24)

송연창 변호사가 지난 10월 24일(목) 롯데 유통군 주요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강의했습니다.

강연은 롯데유통군 컴플라이언스실이 주관하는 2024 하반기 ESG&준법 교류회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으며 백화점, 마

트, 슈퍼, 하이마트, 홈쇼핑, 세븐일레븐 등 유통군 11개사 법무, 공정거래, 컴플라이언스, ESG 담당자들 약 100여 명

이 참석했습니다.

송 변호사는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의 판단 기준 및 사례 그리고 기업의 대응’을 주제로 강의하였으며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의 개념, 주요 사례, 개인의 및 기업의 대응 시 유의점 등에 대해 강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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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이정우 변호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례와 시사점” 강의 (10/30)

이정우 변호사가 지난 10월 30일(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례와 시사점”을 주제로 강의하였

습니다.

이 변호사는 다수의 외국계 기업들을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자문(내부조사 및 법률분쟁에 대한 대응 포함)을 제공하여 

왔고, 직장 내 괴롭힘 학회의 부회장의 지위에서 현행 법률의 문제점 및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왔습니다. 이런 경험

과 전문성을 기초로 임원과 직원들에 대한 별도의 교육 세션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https://www.yulchon.com/ko/main/main.do

